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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이론(CulturalTheory)을 이론적 분석틀로 설정하여 오

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과정과 그 개혁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월다브스키(A.Wildavsky)의 문화이론에 따르면,사람

은 문화적 편향(culturalbias)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며,그 선택한 것을 정당

화시켜 주는 신념체계가 바로 그가 속한 문화라고 설명한다.

문화이론에서는 망(grid)과 집단(group)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개인주의,평등주

의,계층주의,운명주의 등 네 가지의 문화 유형을 제시하는데,여기서 미국은 개

인주의(individualism)유형으로 분류된다.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경쟁적 정치체계가 최상이라는 제임스 매디슨(JamesMadison)의 정치신념과 사

회관계가 자유로운 교역,거래 및 교환에 기초해야 한다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신념을 지지한다.따라서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

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강조하며,가장 선호하는 이데올로기는 ‘작

은 정부’와 ‘시장의 원리’,그리고 ‘경쟁과 효율’등이다.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보완하고 있는 구조

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부가하는 일

종의 사적 복지형태이며 고용기반 방식을 주된 골격으로 한다.그리고 공적 건강

보험은 제한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등을 통해 운영

되고 있다.

각 국가의 건강보험체계는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정치적 타협,그리고

국민적 합의 등의 결과로 성립된다.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

중하고 시장경제체계라는 경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시장기능으로 해결하지



- vi -

못하는 매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점차

미국 사회는 건강보험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각종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건보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적 관심사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건강보험체계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

비를 지출하고 있지만,그에 비해 국민은 매우 낮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이다.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술적 진보,인구의 증가,노령화

등이 있지만,미국의 경우는 문제의 근원인 민간중심의 관리의료(ManagedCare)

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동안 미국은 관리의료를 기반으

로 민간보험사-대형병원-의사협회-제약회사 등이 연결되는 강고한 의료이익 카

르텔(cartel)이 형성되었고,이 결과 의료시장이 왜곡되어 국민 부담만 커지는 의

료비 폭증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초

강대국 위상 추락과 대내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급증,높은 의료서비스 비

용,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이 미국의 경제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

였다.건보개혁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건강보장체계’(affordable,accessiblehealthcoverageforall)를 만드

는 것이다.

정치과정에서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actors)은 민주당과 공화당으

로 수렴된다.여기에 문화이론을 적용하면,민주당은 평등주의 성향의 보편적 복

지정치를 선호하고,공화당은 개인주의 성향의 선별적 복지정치를 선호한다.새

롭게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을

도입하려고 했지만,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원안보다 후퇴한 타협

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국민 건강보

험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제한적 성과로 결정된 요인을 분석하면

정치문화의 소산,의료 이익집단의 압력,약한 정당 기율,노동세력과 좌파 이념

정당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여기에 문화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오바마 행정

부의 건보개혁 정치과정은 평등주의 문화 유형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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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형을 대변하는 두 지배적 거대 정당간 문화적 충돌이면서 복지정치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그동안 건보개혁의 정치과정과 결정요인은 주로 ‘이익집단의

반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설명되어 왔지만,그에 못지않게 ‘지배적인 문화’도 매

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미국 복지정치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개혁 조치임

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건보개혁 폐기안을 하원에서 가결

시켰으며,이런 공세적인 분위기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 존폐여부는 2012년 예정인 미국의 대선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미국의 힘은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윤리와 자본주의(Capitalism)정

신에서 나온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왜곡된 의료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허

덕이는 미국의 경제상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다.나아가 추

락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개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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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WelfarePoliticsonHealthInsurance

Reform oftheObamaAdministration

Thisstudy aimedtoanalyzepoliticalprocessofmajoractorsin health

insurance reform ofthe Obama administration and determinants ofthe

reformationsusing ‘CulturalTheory’fortheoreticalanalysis.According to

culturaltheorybyA.Wildavsky,apersonjudgesvaluesbasedonhiscultural

bias,andtheprinciplesthatjustifyhischoiceisthecultureheisin.

Theculturaltheorysuggests4culturaltypesbasedonmutualrelationsof

gridandgroup:individualism,equalitarianism,sectionalism andfatalism.With

thetheory,theUnitedStatesisclassifiedastheindividualism type.Countries

where individualism culture is dominant,a politicalbelief saying that

competitivepoliticalsystem isthebestbyJamesMadisonandaneconomic

beliefsaying socialrelations should be based on free trades,deals and

exchangesbyAdam Smitharesupported.Therefore,thesocietyemphasizes

theview saying thebalanceismadeby ‘invisiblehands’,and themost

preferred ideologies are ‘small government’, ‘market principles’, and

‘competitionandefficiency’.

The health security system ofthe United States is lead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supplemented by public organizations.Mostofhealth

insurancesareinsocialwelfareformsprovidedbyemployertoemployees,

and they are mostly based on employment.Public health insurances are

limitedlyoperatedbyMedicareandMedicaid.

Healthinsurancesystemsofdifferentcountriesareestablishedwiththeir

uniquehistoricbackgrounds,politicalcompromisesandnationalagreement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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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itwas established with basic respects forindividual

freedom andcompetitivestructuresinthemarketeconomysystem.Onlya

smallpartthatarenottaken careofby themarketfunctionsallow the

interventionofthegovernment.However,thesocietyoftheUnitedStates

started to face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problems caused by

inefficiency oftheitshealth insurancesystem,thecitizensstarted tobe

interestedinitsreformation.

Thebiggestproblem oftheirhealth insurancesystem isthatthey are

payingthebiggestmedicalbillintheworld,butthecitizensarereceiving

comparativelytoolow medicalbenefits.Generalreasonsfortheincreaseof

medicalbills are technical progress,increase of 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However,in case ofthe United States,itwas because the

government failed to intervene the managed care based on private

organizationswhich isthecauseoftheproblem.In thepast,theUnited

Statesformedastrongmedicalinterestcartelconnectingprivateinsurance

companies, large hospitals, medical doctors society and pharmaceutic

companies.Astheresult,themedicalmarketbecamedistortedandburdens

oncitizensincreasedwiththeexplosionofmedicalbillsanddeteriorationof

quality.

Meanwhile,the Obama administration who made a presidentialelection

pledgeofhealthinsurancereform promotedthereformationinordertosolve

internationalproblem ofthecrashofitsstatusasasuperpoweranddomestic

problemssuchasrapidincreaseofpersonswithouthealthinsurances,high

medicalbillsandlow competitivepowerofmedicalservices.PresidentObama

emphasized thatthe health insurance reform is the key to recovery of

economyoftheUnitedStates.Thebasicgoalsofhealthinsurancereform is

tomakeaffordable,accessiblehealthcoverageforall.

Themajoractorsforthehealthinsurancereform inpoliticalprocesscanbe

collectedastheDemocraticPartyandtheRepublicans.Withcultural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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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the Democratic Party prefers universalwelfare politics based on

equalitarianism,andtheRepublicanspreferselectivewelfarepoliticsbasedon

individualism.Thenew ObamaadministrationandtheDemocraticPartytried

to introduce‘PublicOption’led by thegovernment,butwith thesevere

oppositionoftheRepublicans,anevenmoreretreatedcompromisedbillwas

finallypassed.However,astheresult,theUnitedStatesopenedthefirstera

ofthehealthinsuranceforallcitizensinthehistory.

The factors thatinfluenced the limited accomplishmentofthe health

insurancereform oftheObamaadministrationcanbeanalyzedtobeproduct

ofpoliticalcultures,pressureofmedicalinterestgroups,low disciplinesof

politicalparties,laborforcesandabsencesoftheleftpoliticalparty.With

culturaltheoryrelatedapproaches,thepoliticalprocessofthehealthinsurance

reform oftheObamaadministration istheculturalcollision and complex

politicalprocessbetweentwodominantpoliticalpartiesrepresentingcultural

typesofequalitarianism andindividualism each.Inthepast,politicalprocess

and determinants ofthe health insurance reform were explained mostly

focusingon‘resistsofinterestgroups’,butitexplainsthat‘dominantculture’

canbeajustasveryimportantvariable.

Eventhoughthehealthinsurancereform oftheObamaadministrationisa

historicalreformationmeasureinthewelfarehistoryoftheUnitedStates,the

Republicanswhowontheoff-yearelectionpassedthediscardbillforthe

healthinsurancereform intheHouseofRepresentatives,andsuchaggressive

moodiscontinuing.Itisnottoomuchtosaythatwhethertocontinueor

abolishthehealthinsurancereform law oftheObamaadministrationinthe

futurewillbedecidedbythepresidentialelectionin2012.

ThepowersoftheUnitedStatescomefrom theethicsofProtestantism

and the spiritofcapitalism.The health insurance reform ofthe Obama

administrationwasapolicy promotedinordertorecoverhealthrightsof

citizensbyimprovingthedistortedmedicalmarketstructurewithhigh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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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w efficiency and torevitalizetheeconomicsituation oftheUnited

Statessufferingfrom nationaldebtsandbudgetdeficits.Furthermore,itcan

beevaluatedasthereformationtosetabasisfortherecoveryofthefalling

internationalstatusofthe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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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미국은 오바마(Obama)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개혁(이하 건보개혁으로

표기)법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선진국들 중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였다.그동안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공공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1)

OECD 통계에 따르면,2008년 기준 평균 GDP(국내총생산량)대비 의료비 지

출 수준은 9.0%인데 반해,미국은 무려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세계적

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 지출을 보이고 있지만,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국민건

강수준 지표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OECD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2)지금까지 미국은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을 기반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이처럼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미국 예외주의(Americanexceptionalism)3)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보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대

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1) 김창엽,『미국의 의료보장』(서울: 한울, 2006), pp.32-33.

2) OECD, “OECD Health Data 2010: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http://www.oecd.org/

  dataoecd/46/2/38980580.pdf (검색일: 2011. 4. 16).

3) ‘미국 예외주의’라는 용어는 1831년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토크빌(A. Tocquevill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

고, 이후 미국의 비교정치학자 립셋(S.M. Lipset)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그 독특한 기원과 국가적 신조, 역사 발전 과정, 정치 및 종교제도로 인해 다른 서구 주요국들과 

다르다는 관념을 지칭한다. 즉,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

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ume 1․2, 임효선 외 역,

『미국의 민주주의 IㆍII』(서울: 한길사, 2007); Seymour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문지영 외,『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서울: 후마니

타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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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등이 있다.또한 군인 관련 건강보험,아동건강보험프

로그램,그리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등이 있다.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인들은 전체의 30.6%에 해당한다.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공공보험이 아닌 민

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그 비율은 63.9%에 해당한다.반면 전체 인구의

16.7%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서 건강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4)

미국의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다면,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오랫동안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가계부담 증가 및

기업 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어,역대 행정부에서도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5)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

은 1912년 루즈벨트(T.Roosevelt)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지 근 100년

만에 미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반을 다져놓는데 있다.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왜 미국에서는 유럽과 같은 보편적 건보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미국의 뿌리인 유럽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인데 왜

미국에서는 그것이 최대 국론분열이 될 정도의 논란거리로 작용하는가?

둘째,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그 국가적 명성과는 달리

OECD 국가들 중 건강보장체계의 후진국으로 분류된 상황적 요인은 무엇인가?

혹시 각종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인들은 스스로 건강보장 후진국

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인가?

셋째,공공건강보험보다 민간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구조

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제도적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추진되어

4) U.S. Census Bureau, “Health Insurance Coverage Status and Type of Coverage by Selected 

Characteristics: 1999 to 2009,” http://www.census.gov/hhes/www/hlthins/data/historical/index.html

(검색일: 2011. 3. 20).

5) 이준규 외,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KIEP)지역경제포커스』제10-11호, (2010.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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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가?또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건보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과정에서 미국 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 상이한 시각 차이는 어떤 것인가?동시에 이런 상이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

종 법안이 마련되는 정치적 원칙과 타협의 접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이론을 원용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과정과 그 개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

지의 절충적 형태로 마련된 제한적 성과라고 보고자 한다.특히 초기 건보개혁법

안의 이상적인 구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크게 후퇴한 형태로 최종 법안이 마련

된 이유가 여타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정치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OECD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도의 전국민 건강보

장체계가 보편적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미국만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복지정치사적 배경과 미국이라서 가능한 건보개혁의 방향과 한계를 기존 연구들

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또한 역대 행정부에서도 건강보

장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개혁에는 실패해왔는데,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러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건보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010년 3월,미국에서 전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에 가

장 가깝게 다가서는 획기적인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고 하면서 “이 법안이 건보체

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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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했다”라고 말하였다.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미국 복지정치

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개혁조치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따라서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심도있는 비판적 검토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되고 있는 연구과

기타 논평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미르미라니(Mirmirani)는 미국의 건강보장체계와 여타 OECD주요국들의

건강보장체계를 비교하면서 유일하게 보편적 건보제도가 없는 미국의 현실에서

오바마의 건보개혁은 미국인의 삶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평가하였다.그러나 OECD 주요국들과 같은 보편적 건보제도를 도입 하지

못하는 요인은 보험업계의 의회에 대한 강력한 로비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6)

웨이츠킨(Waitzkin)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보편적 복지에 훨씬 못 미

치는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오히려 미국의 구조적 건보혁신을 위해서는 민주당

내 개혁성향의 의원과 지지단체가 내놓은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를

‘단일지불자’(single-payer)7)로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법안을 마련했어야 하였다

고 주장하였다.그리고 건보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그친 요인은 미국의 시장기반

적 정책에 있다고 분석하였다.8)

밀러(Miller)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시작

한 보편적 건보개혁의 전쟁에서 100여년 만에 거둔 첫 번째 전투의 승리라고 평

가하였다.승리의 주된 요인으로 클린턴 시절 건보개혁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꼽

았다.그러나 이 승리는 격렬했던 전투의 종결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랜 전쟁

에 있어서 총성이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오바마 대통령의 2010

년 건보개혁법안 서명은 동시에 보편적 건보개혁의 ‘구현’(implementation)세력

과 ‘폐지 및 변경’(repealandreplace)세력 간 두 번째 전투의 시작을 의미한다

6) Sam Mirmirani, “Obama Health Care Reform Proposa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Vol. 8, No. 1, (January 2010), pp.15-24.

7) 단일지불자 계획(a single-payer plan)은 2009년 1월에 89명의 민주당 의원이 연방 하원에 제출한 법안

(H.R. 676)인데, 국가가 지불하는 공공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은 현재의 메디케

어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건보개혁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도 못하

였다.

8) Howard Waitzkin, “Selling the Obama Plan: Mistakes, Misunderstandings, and Other 

Misdemean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 3, (March 2010), pp.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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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9)

이준규,고희채,그리고 권정윤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건보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인 조율 과정에서 최초 구상하였던 정부주도의 공공보험 도

입방안이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결국 포함되지 못한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건보개혁 시도 100년 만에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

개혁으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최대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개

혁의 실패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 및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보험업계

및 의료계의 반대에 있다고 분석하였다.10)

양재진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이 결국 민간건강보험사들에게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만을 안겨준 채 끝을 맺고 만 개혁이라고 평가하

였다.그리고 개혁의 실패는 공화당과 민간건강보험사의 집요한 반대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의미 있는 성과로는 애초 의도대로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

로 줄였다는 점이라고 했지만,의료비 통제와 효율화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볼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11)

전진영은 건보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건강보험이 개인의 재력에 따라 구입하

는 ‘상품’에서 국민전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면서 성공적

인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보다 의

회의 양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

부 시기에도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개혁안의 입법

에 실패한 점을 볼 때,의회 다수당 지위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면서,이 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NancyPelosi)하원의장의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분석하였다.12)

김용호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안 통과로 인해 건강보험이 없었던 3,200

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새롭게 건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성공의 원인은 오바마와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9) Thomas P. Miller, “Health Reform: Only A Cease-Fire In A Political Hundred Years’ War,” Health 
Affairs, Vol. 29, No. 6, (June 2010), pp.1101-1105.

10) 이준규 외, 앞의 논문 (2010.3), pp.1-10.

11) 양재진,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현안진단』제160호, (2010.3), pp.1-6.

12) 전진영, “미국의회의 건강보험개혁안 입법과정과 그 시사점,”『이슈와 논점』제41호, (2010.3),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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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하였다고 분석하였다.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과

정에서 하원의 공화당 의원은 1명도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민

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더욱이 공

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

고 있어서 양당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13)

김주경은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에 대

한 법적 강제조항을 신설하고,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보험 창설 및 선택을 제외

한 오바마 건보개혁에 대해서 가장 미국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오

바마 건보개혁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주의 의료와 일맥상통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이념적 장애물을 우회하여 미국적 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경쟁 활성화’와 ‘선택의

확대’를 정치적 화두로 택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라고 분석하였다.14)

어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기업복지에 기반을 둔 실패한 미국건보

체계를 바꾼 성공적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산업별조합회의(AFL-CIO)15)가 주

최한 미국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오바마는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통

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미국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지지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다.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켰으며,그 개혁의 성공은 노동조합이 큰일을 해낸 결과에 있다고 분석

하였다.16)

이석호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등 보험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및 민영보험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다.17)

13) 김용호,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 비교,”『현대정치연구』제3권 제1호, (2010.봄), 

pp.5-36.

14) 김주경, “건강보장의 보편적 실현, 미국 의료개혁,”『이슈와 논점』제45호, (2010.4), pp.1-4.

15) 산업별조합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the Industrial Organiza-

   tion)는 1955년 12월 미국의 양대 노동조합조직인 AFL(노동총연맹)과 CIO(산업별조합회의)가 합병하여 

성립된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조직으로 노동자 1,300만 명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2005년 8월 AFL-CIO 

소속이었던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과 전미트럭운전자조합(TEAMSTERS)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존 

스위니 위원장과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결국 AFL-CIO를 탈퇴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두 

노조조합원 수는 무려 320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25%나 된다.

16) 어기구, “미국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의 의미와 시사점,”『노동저널』4월호, (2010.4), 

pp.133-145.

17) 이석호,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시사점,”『주간 금융 브리프』제19권 제17호, (2010.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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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00년에 가까운 논의과정을 통합함에 따라 ‘건

강보험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하였다.그리고 이 개혁의

의의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첫발을 내딛은 것에 있다고도 평가하였다.18)

남궁은하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100여년 만에 이루어 낸 총체적

건강보험개혁으로 평가했으며,앞으로 미국의 건보체계 및 넓게는 경제․정치․

사회분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하였다.다만,개혁안들이 제대

로 시행되며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9)

김영순과 조형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안이 알맹이 빠진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그리고 이는 미국사회의 권력자원의 구조적 분포와 제도가 갖는 힘

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경험과

비교하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평가하

였다.클린턴 행정부에서와 달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운동

-노조-상하원의 민주당 개혁파-백악관․행정부로 구성된 도전세력 제휴체의 힘

이 보수적 시민운동-민간의보-제약회사-중소기업-공화당-민주당 보수파로 구성

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20)

이소영은 건보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왜곡된 여론’이라

고 주목했으며,반대세력에게 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오늘날 극심한 경쟁

과 격렬한 찬반에 직면하게 되는 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제에서 소통의 왜곡은 여

론의 조작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개혁의 양과 질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

다.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여론작업을

할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21)

18) 임은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건강보장정책』제9권 제1호, (2010.6), 

pp.102-103.

19) 남궁은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노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통권 제165호, (2010.7), 

pp.75-88.

20) 김영순 외, “‘개혁의 법칙’을 넘어?: 2009~2010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정치,”『경제와사회』통권 제87

호, (2010 가을), pp.104-134.

21) 이소영, “대의민주주의와 소통: 미국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의료보험개혁 사례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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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는 있지만,대체로 종

합적인 분석보다 지엽적인 시각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분석하고 평가

하고 있다.또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학술적인 설명을 시도한 연구도 매우

드물다.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사설 수준에 머문 논평들도 많다.특히 학위 논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22)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익집

단’을 건보개혁의 주된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지배적 문화’역

시 ‘이익집단의 반발’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범위

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제반현상,그리고 정책적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를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즉,

정책연구의 주요대상은 첫째,기존 정부정책의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문제,둘

째,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준비와 관련된 정책활동,그리고 셋째,그러한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론,철학,가치 등의 지적 작업을 포함한다.따라서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의 선별작업과정

(정책의제설정)도 연구의 대상이고,그러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회구조와 제도

그 자체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정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제반활동(정책결정

체제,정책결정참여자,정책결정과정,정책집행 등)은 물론이며,이를 도와주는 다

양한 활동이 연구대상이 된다.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이후의 결과나 영향에 대한

회보』제20권 제3호, (2010), pp.109-123.

22) 물론 미국의 건강보장체계, 건강보험정책, 의료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학위 논문은 다수가 있지만, ‘오

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대하여 문화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한 학위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이 연

구가 문화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시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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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역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활동 외에도

그러한 활동과 작업을 촉진시켜주는 정책의 가치와 철학의 영역도 그 연구대상

이 된다.이처럼 국가 정책에 관련한 연구대상은 정부에 의한 공적인 문제해결이

요망되는 영역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활동을 돕거나 추진시킬 수 있는 제반 요소

를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23)

이 연구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민주당과

공화당 등)의 정치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또한 연구의 주된 시간적 범

위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출발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 2월의 대선

출마 선언부터 건보개혁 법안이 통과된 2010년 3월 종료시점까지이다.그리고 건

보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와 2011년 1

월 하원표결의 결과를 포함시켰다.

2.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해석적 연구)’24)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이를 위해 국․내외의 관련 자료들 중 주로 2차 자료

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특히 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관계기관

의 연구자료 및 통계,여론조사,학계 및 언론계의 견해 등을 경험적 자료로 제

시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그리고 보완적으로 인터넷 웹 사이트를 검색

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에 의존하였다.이와 같은 전체적

인 방법론 속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 주로 건보개혁

정책결정에 관련된 일반적 이론과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인 문화이

23) 최봉기,『정책학개론』(서울: 박영사, 2008), p.23.

24) 연구방법의 형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수집된 자료형태를 고려하는 경우 연구

의 형태를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 질적연구

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거나,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얻어낸 

주관적인 연구결과를 글로 기술하거나 묘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양적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측정

하여 나타난 수치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적 추측과정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

서 질적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만, 양적연구에서는 수량화된 자료를 통

계분석하여 발견된 사실을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군희,『사회과학연구방법론』(서울: 법문사, 

200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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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소개할 것이다.여기에는 문화이론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의 유용성,그리고

연구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현황과 구조,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

다.이를 위해서 해당기관의 통계자료와 사례연구,연구보고서 및 기타 관련 논

문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서술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과 제약요인을 설명할 것이다.건

보개혁의 추진배경은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존하였고,건보개혁을 둘러싼 행위자

들간 갈등과 타협의 복지정치 양상은 정치과정론25)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그리

고 건보개혁의 제약요인과 결과 및 평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자료의 수

량적 처리가 곤란한 부분은 논리적 직관을 동원하여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과제와 전망을 설명할 것이다.여

기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평가되는 건보개혁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후 남은 쟁점과 추가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였다.그리고

건보개혁의 향후 전망과 존폐의 변수,그리고 미국의 문화적 한계에 따른 건보개

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설명할 것이다.이 연구에 관한 전

체적인 요약과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한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발견한 내용과 시

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였다.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연

구하는데 있어서 갖는 의의와 노출된 한계를 서술하면서 마무리하였다.

25) 정치과정론이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나 기구의 정태적인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를 현

실의 모습에서 파악하려는 동태적인 분석방법을 말한다. 정치과정은 ‘사회를 위하여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

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과정론적 접근은 정치적 인간으로서 개인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정치학 연구방법론

의 하나이다. 홍득표,『정치과정론』(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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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건보개혁 정책결정의 일반적 이론

각국에서 오늘날과 같은 건강보장체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특히,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이 담당하던

많은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26)미국은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그 일환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점차 복지

국가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이처럼 복지정치 발달과정을 설명하면서 건보개

혁 정책결정을 분석하는 일반적 이론들은 대체로 이익집단이론,엘리트이론,수

렴이론,역사적제도주의이론,권력자원이론,생산레짐이론,권력중심적 행동이론,

세력균형이론 등이 있다.

1.이익집단이론

이익집단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어떤 주장을 공유하는 태도나 가치를 갖

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자와

국민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래서 이익집단이론은 정책결정

을 이익집단들 간 경쟁의 결과로 이해하고,한 시점에서 선택된 정책결정을 경쟁

에서 이긴 이익집단의 전리품으로 이해한다.27)따라서 국가의 정책결정은 점점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보고 있다.이들 특정 이익집단은 정책결정권자에게

접근(lobby)하여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그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정

책을 지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26) 김승현, “빈곤, 복지, 성장의 정치경제학적 분석,”『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2호, (1992.8), p.457.

27) 김태성,『사회복지정책입문』(서울: 첨목출판사, 2003),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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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들은 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와 조직력 및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정보부족,조직화의

어려움,그리고 일상의 무관심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이

익집단,정치인,그리고 정부관료가 소위 철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여,각자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곳에서 타협하거나 상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표의 교환’(vote

trading)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28)

이 이론은 경제적으로 더욱 비효율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정

치적 이유에서 찾으려는 시카고 학파의 ‘규제의 정치경제학’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시카고 학파는 사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규제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마

련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규제는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이해를 반영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9)

이처럼 이익집단이론에 따르면,미국의 건보정책에 있어서 보험회사,의사협회,

병원협회,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 집단은 각종 정치적인 활동 특히,합법적 로

비를 통해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건보

정책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30)또한 이들의 결정과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역시 유지 및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마모르

(T.Marmor),앤더슨(O.Anderson),스타(P.Starr)등이 있으며,특히 이들은 의

사전문직집단(medicalprofession)의 영향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31)

이익집단이론을 뒷받침하는 근원적인 논리적 근거는 정부의 복지정책지출이

선거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이 이론에서 건보정책의 결정

요인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복지지출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정치의 결과에 따른 복지지출의 변화라는 설명은 한계가 있

다고 할 것이다.32)

28) 안홍순,『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과 제도』(고양: 서현사, 2006), p.126.

29) 박찬욱 외,『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452.

30) 김영순 외, 앞의 논문 (2010.9), p.107, 재인용.

31) 김경희, “의료정책의 비교 연구: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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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익집단이론은 다원주의이론과 호환되어 설명되어지기도 하는데,다원주

의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다.사회는 하나의 집단이 아닌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

단이나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

는 그 집단의 경쟁ㆍ갈등ㆍ협력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

이다.다원주의이론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권력 분

산에 따른 집단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조직되어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

쟁을 통해서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이다.이러한 체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정부는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결과

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한다고 설명한다.또한 이 체계 하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상호 자유롭게 경쟁하지만,이들 상호간에는 견제와 균형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

에 어느 한 강력한 집단이 약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고 본

다.이런 시각은 베틀리(A.Bentley)와 트루만(D.Truman)과 같은 다원론자들의

견해이다.33)

이처럼 다원주의이론은 미국처럼 집단이 정치 및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이는 정책

과정이 일부 핵심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경쟁,타

협,흥정에 좌우된다는 미국식 사고를 반영한 논리이기도 하다.다원주의에서 주

장하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중요한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는 다양한 관련 집단들이 힘의 대결을 벌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열린 광장이다.둘째,이익집단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관여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산출을 낳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셋째,정책 과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주도하는 엘리트 또는 특수 집

단이 없다.넷째,개인들의 집단 가입이 자유롭고 집단 운영은 민주적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이익집단 상호간의 경쟁과 상대적인 영향력

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건보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32)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서울: 학지사, 2010), pp.61-63.

33) 구영록 외,『정치학원론』(서울: 박영사, 2001),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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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경쟁을 거치면서 결국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즉,시장에서 소

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틀 내에서 국민의 선택한

결과로 건보정책이 실현된다는 논리이다.

이런 입장은 시장이 건보문제를 포함한 여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건보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받

아들여지는 성향이 강하며,국가는 단지 시장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입장의 대변자는 푹스(V.Fuchs)같은 학자이고,긴스버

그(E.Ginsberg),에반스(R.E.Evans),페인(R.Fein)등도 같은 입장이다.

이상의 두 이론적 접근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상 이익집단이론은 새로운

이론틀이라기보다 원래 다원주의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된 접근법이다.따라서 이

익집단이론이 다원주의이론의 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이익집단이론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면,이에 비해 다원주의이론은 다분히 이론

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엘리트이론

엘리트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혹은 지

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

향력을 갖고,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원래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발생하였는데,고전적 엘리트

개념과 현대적 엘리트 개념의 공통점은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이론은 정치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 행위 중에서 특히 지배

엘리트들의 권력작용에 관심을 갖고 이를 분석한 이론이다.이들의 시각은 정책

이란 지배엘리트의 선호와 가치를 표현한 것이지,흔히 보통사람들이 막연히 생

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의 특정 계급과 상위정책 형성 위치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고,사회 안의 소수 엘리트층에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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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처럼 엘리트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

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엘리트의 인지적ㆍ규범적 성향이 그 사회의 통치방식과 체

제성,그리고 양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 나라의 건강보장체계에 관

하여 엘리트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국민이나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건보

정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엘리트가 건보정책을 결정하고 관료와 공무원들은

그들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이(Dye)역시,정책은 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보다는 엘리트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변화나 개혁은 엘리트의 가치나 이해를 다시 정의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대중의 복지에 반한다는 의미

는 아니다.다만 대중의 복지는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서 보장된다는 뜻이다.34)한편 햄(Ham)은 건보부문에서 의사집단이 지배적인 이

해관계자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주요 도전자는 관료,보건기획가 등과 같은 집합

적 행위자들인 정부이다.그리고 환자나 소비자 집단의 경우는 억압된 이해관계

자들로 간주하면서 이들 상호간 구조적 이해관계에 따라 건보개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3.수렴이론

수렴이론은 산업화이론이라고도 하며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 간 의료서비스

조직과 재원조달 등 사회보장이나 정책의 내용까지도 점차 유사한 유형으로 수

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이러한 수렴이론에서는 1인당 GDP를

비롯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는데,어느 정도 수준의 산업화

를 이룬 나라들의 복지제도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복지비의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경제성장이 확보해 준다고 믿기 때

문에 경제성장을 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복지의

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등장시키

34) Thomas R. Day, Understanding Public Policy. 5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198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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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는 것이다.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도시화,

이혼의 증가,핵가족화 등 사회문제를 가져오며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욕구를 유

발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복지의 확대로 야기된다고

본다.

건보정책 차원에서 살펴보면,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소득증대,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뒷받침 할 재원도 늘

어나므로 건강보장체계는 점차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한다.35)경제발전과 의료서

비스에 지출한 GDP비율 간 상관관계를 증거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

다.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러한 성숙한 건강보장체계를 향해 점차 진화해 나간다

는 논리이다.

이처럼 수렴이론은 경제성장을 한 국가들 간 선진 건보체계가 유사한 방향으

로 발전할 것을 예측한다.따라서 미국의 건보정책도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비

록 민간건강보험에 의존한 분절적이고 보충적인 건강보장체계로 추진되어 왔지

만,결국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의 공적건강보험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36)그렇지만 수렴이론은 국가들간 복지정치 발달사를

경시하고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낸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4.역사적제도주의이론

역사적제도주의이론은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정책연구에서 역사적 시각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통합함으로서 국가들 간 정책

의 상이성과 한 국가 내 정책패턴의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역사적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로 개념화된다.사회경

35) Howard M. Leichter, A Comparative Approach to Policy Analysis: Health Care Policy in Four 
N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79), pp.95-96.

36) 수렴이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선진 산업국가들의 복지정책이 비슷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각 산

업국가에 다양한 복지형태가 있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간에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수렴이론을 미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며, 거시

적으로 접근할 경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혹은 선진국들 간에도 최초 도입시기와 세부적 시행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점차 유사하게 제도화되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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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발전,아이디어,권력의 배분,계급구조,집단역할과 같은 변수들이 상호작

용하는 맥락을 중시하며,제도가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시키고 이를 통해 결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

다.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게 되며,새로운 투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와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른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강조한다.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정책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역사적제도주의이론은 국가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은 적절히

설명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37)물

론 역사적제도주의자들은 제도가 지속되는 시기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이 시기에 새로운 제도의 모습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 이러한 제도의 결정적이고 근본

적인 변화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인데,이들은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갈등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론은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이 이론은 제도의 형성이나 변화보다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 발

달되어 있다고 하겠다.더욱이 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때 외적인 충격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내재적 모순과 갈등,그리고 행위자들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제도주의 이론은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건보

정책이 공적건강보장보다 민간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된 역사적 배경

과 이에 따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실패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

용하다고 할 것이다.39)

그 외 권력자원이론(powerresourcetheory),생산레짐이론(productionregime

37) Sven Steinmo, et al.,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pp.95-96.

38) 하연섭 외,『신제도주의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1999), p.35; 박상규,『조직관리론』(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07-208.

39) 김경희, 앞의 논문 (2000.12), 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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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권력중심적 행동이론(power-centered action theory),세력균형이론

(balanceofpowertheory)등이 각각 그 나름의 설명력을 가지고 건보개혁 정책

결정의 주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이익집단의

로비,엘리트의 영향력,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그리고 경로의존성 등은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그 자체만 가지고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특히 기존의 일반적 이론들은 한 나라의 건보개혁에 대한 정치과정

과 결정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 요인을 설명하는 단편적인 이

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즉,기존의 이론들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관

련한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근원적 요인을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주로 이익집단이론에 치중하여 건보개혁의 정치과정과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나라의 국정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 문화

를 강조한다는 ‘문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설명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즉,건보개혁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강조한

이익집단 못지않게 문화도 중요한 변수라는 설명과 함께 여타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게 된 좀더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보는 접근을 해 볼 것이다.동시에 오바

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망과 집단의 관계에 따른 문화이

론적 연구가 아직 없는 만큼 이러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려는 작은 시도를 해 보

려고 한다.

문화이론가들은 예를 들어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 등은 복지제도 도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지만,복지제도 도입 자체는 해당 국가 고유의 문화나 가치

에 의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그리고 한 사회를 오

랫동안 지배해 왔던 신념이나 가치,태도 등은 자원분배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40)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미국의 복지정책 발달이 지체된 이유로 문화를 강조하

고 있는데,특히 미국 특유의 강한 자유방임주의 가치,개인주의,그리고 자조정

신을 들고 있다.41)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보편적 건강보험이

40) 박병현,『사회복지와 문화: 문화로 해석한 사회복지의 발달』(파주: 집문당, 2008), pp.21-23

41) Gaston V. Rimlinger,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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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5년이었으며,당시 강제적인 건강보험은 미국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였다.그러나 많은 사회개혁가들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국가주도의 건강보

험 정책은 개인주의적이며 독립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들은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작은 정부의 선

호,개인의 선택 등 미국인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건강보장제도에서도 민간주도의

발전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분석한다.42)

이처럼 문화이론에서는 한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그 사회의 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43)이런 강력한

설명력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종합적이고 근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대단히 유용한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문화이론을 이 연구의 이론

적 분석틀로 원용하게 되었다.‘문화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절을 바꿔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제2절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의 문화이론

1.문화이론의 개념

1)문화와 복지의 관계

문화(culture)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신념․행

위의 총체”이다.그리고 윌다브스키(Wildavsky)는 “문화란 사회적 관계(social

York: John Wiley and Sons, 1971), p.91.

42) Jennifer Prah Ruger. “Health, Health Care, and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s: A 

Normative Theory of Health Policy Decision Making,”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Vol. 32, No. 1, (February 2007), pp.55-58.

43) 남기민, 앞의 책 (201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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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나 사회적 실천(socialpractice)을 정당화하는 공유된 가치”라고 정의하

였다.문화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관계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

념과 가치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도로 구현

함으로써 문화는 특정한 생활양식(wayoflife)을 띠게 된다.44)그러나 모든 문화

는 각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갖는다.따라서 한 나라의 복지정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나라가 중요

시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와 복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윌다

브스키는 문화와 예산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문화 유형에 따라 복지예산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45)또한 홀과 테일러(Hall& Taylor)는 정책의 결정에

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의미의 준거틀’(frameofmeaning)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인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6)

주재현은 복지의 국가간 편차를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하였다.이 연구

에서 그는 각 국가별로 복지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사회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culturalbias)및 사회적 관계를 혼합한 문화

에 있다고 분석하였다.47)박병현은 ‘왜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상이한 수준

의 복지노력을 보이는가?’,‘왜 어떤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고,어떤 국가들은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산업화와 그것이 수반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화,그리고 권력자원 등이 복

지제도에 대한 요구와 그 요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지만,그러한

요구와 가능성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있다고 분석하였다.48)

44) A. Wildavsky,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on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1, (March 1987), p.5.

45) A. Wildavsky, “Cultural Theory of Expenditure Growth and (Un) Balanced Budg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8, No. 3, (December 1985), p.352.

46) Peter A. Hall, et at.,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MPIFG-Discussion 
Papers, (June 1996), p.14.

47) 주재현, “사회복지와 문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한국정책학회보』제13권 제3호, 

  (2004), p.281.

48) 박병현,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한국사회복지학』제57권 제3호, (2005.8), p.279.



- 21 -

여기서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복지국가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인류학

자인 더글라스(M.Douglas)가 분류한 개인주의 문화,평등주의 문화,계층주의

문화,운명주의 문화 등 유형 구분을 원용하고 있다.그리고 이들 연구의 공통점

은 국가별 복지제도와 정책의 발전 및 편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배적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문화이론 연구가들은 주로 국제수

준의 행위자인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더글라스의 문화정향을 응용하는 차원에서 그 대상을

국가수준으로 재설정하여 행위자인 정당,단체,개인 등을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

하려 한다.

2)문화이론의 개념

문화이론(CulturalTheory)49)은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가

제창하고 정치학자인 아론 윌다브스키(AaronWildavsky)가 정책결정과정에 적

용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문화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관계

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가치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서 형성

되는 것이며,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도로 구현함으로서 문

화는 어느 특정한 생활방식을 띠게 된다.즉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

떻게 자신의 관계를 정립할 것이며,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이며(예를 들어,무엇

을 옳고 그르다고 할 것이며),총체적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 나

름대로의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그래서 문화이론은 인간의 선택이 사회적 맥락

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이와 반대로 사회적 맥락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50)

이처럼 문화이론에서 문화는 가치와 신념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삶의

49) 더글라스(Douglas)와 윌다브스키(Wildavsky)의 문화이론은 기존 정치문화이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

(新)문화이론’ 혹은 두 학자 성(last name)의 첫 글자를 따서 ‘D-W 문화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문화이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론

이란 용어를 새롭게 고유명사화 하는 의미에서 대문자를 사용하여 ‘Cultural Theory’ 라는 단어로 표기하

였다.

50) 김종완 외,『신제도주의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199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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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이론가들은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서,문화적 편향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사회적 관계는 문화적

편향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생동적인 삶의 양식,즉 문화를 형성하게 된

다고 본다.문화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기본 개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즉 사

회적 관계이며,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특정한 문화적 편향,우주관,혹은 세계관

을 형성한다고 본다.문화이론은 사람이 행한 중요한 선택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며,이때 개인들은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조직의 형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가치와 신념체계를 갖게 된다.51)

문화이론의 차원은 두 개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근거하고 있다.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identity)에

관한 것으로,개인의 결정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과 얽혀서 이루어지는 집단성

이 강한 집단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가 약해서 결정이 그 개인에

게만 관계되는 집단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두 번째 질문은 행위(action)에

관한 것으로,개인을 규제하는 규정의 많고 적음 즉,구속의 정도와 관련된다.집

단 경계의 강하고 약함과 규정의 많고 적음과 다양성의 정도는 개인이 속한 문

화의 구성요소이다.52)

3)문화의 유형

(1)집단과 망

더글라스는 문화를 집단(group)과 망(grid)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

다.53)‘집단’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과 외부 세계 사이에 만든 외부적인 경계선

51) Aaron Wildavsky,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1, (March 1987), p.6.

52) 박병현, 앞의 책 (2008), p.34.

53) 더글라스의 망과 집단 구분은 언어학자인 번스타인(Bernstein)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번스타인은 

사회적 관계가 언어사용행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더글라스의 논지에 부합한

다. 그가 설정한 교육시스템내 통제, 규칙, 격리라는 개념이 이후 더글라스의 망(grid) 개념으로 발전한다. 

한편, 망과 집단에 대한 분석틀은 번스타인 이전 뒤르켐(Durkheim)의 저작이 시초이다. 뒤르켐은 자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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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또한 집단은 개인이 특정집단에 소속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달리 말하면,집단성은 개인의

삶이 사회단위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즉 사회편입(socialincorporation)의 차원

이다.더글라스는 집단성에 대하여 “개인의 삶이 집단정신에 의해 제약되는 정도

로서 공동주거,공동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집단성(highgroup)과 관

련이 있으며,집단성이 강해질수록 집단에의 진입이 어렵고 회원과 비회원의 경

계의 강도가 높다”고 보았다.집단성이 강하거나 높은 곳에서는 내부인과 외부인

간 경계가 뚜렷하며,집단이 제공하는 편익 때문에 개인이 집단에서 이탈하기에

는 비용이 너무 크다.따라서 집단구성원들은 각 개인이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

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반면,집단이 약하거나 낮은 곳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 거래할 수 없다.54)

이에 반하여 ‘망’은 개인의 생활이나 상호작용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정이나

명령,즉 외부의 규제에 의해 제약받는 정도를 말한다.망은 사람들이 서로의 행

동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회적 구별들과 권위들을

의미한다.강한 망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강하게 구조화하는 도덕이

나 규범적인 금기 등을 포함한다.망이 약해지면 개인들은 서로를 대하는데 있어

대안적 여지들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아주 강한 망이 약화된다고 해서 비조

직화나 규칙의 부재로 반드시 옮겨가지는 않는다.이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의 접

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개인들의 상황은 알려져야 하고,또한 업적은 접

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즉,공정한 비교의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통제가 뒤따른다.

역사적 시기에 관계없이,이런 규칙들의 목적은 ‘경쟁을 조절’하고 ‘공정한 경

쟁’을 보장하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보면 망은 사회규제(socialregulation)의 차

원이며,내적인 집단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즉 집단의 개념이 외부적이라면 망

의 개념은 내부적인 것이다.윌다브스키는 ‘망’을 ‘규정’(prescription)으로 재해석

하였다.즉,망이 강하다 혹은 높다는 것은 개인들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유형을 설명하면서 망을 의미하는 규제와 집단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하였다. 김서용,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을 통해,”『한국행정학보』제40권 제4호, 

(2006.12), p.131.

54) 전영평 외,『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서울: 박영사, 2002),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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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약한 경계 강한 경계

망

많은 규제
운명주의 문화

(무관심)

계층주의 문화

(집단주의)

적은 규제
개인주의 문화

(경쟁)

평등주의 문화

(평등)

규정이나 역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망이 약하거나 낮다는 것은 규정이나 역

할이 별로 없고 개인은 단지 개인으로 평가되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유형과 내용

문화이론에서 문화의 기원은 사회성(sociality)에 있다.그리고 사회성은 집단과

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며,이들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개인주의

(individualism),평등주의(equalitarianism),계층주의(hierarchism),운명주의(fat-

alism)라는 네 가지의 삶의 양식이 도출된다.이때 네 가지 삶은 각기 다른 고유

한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형태

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화적 편향을 발생시키며,사회조직과 문화편향은 이

들의 산출물인 논변(argument)과 같은 사회적 결과물의 환류(feedback)작용에

의해 공고화 된다.따라서 사회조직으로부터 발현되는 결과물로서 논변과 문화편

향 간에는 체계적인 유사성(analogy)이 존재하게 된다.55)망-집단 문화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망-집단 문화 유형

(출처:Wildavsky1987,6,재편집)

① 개인주의 문화

55) 김선희, “의료개혁 정책갈등의 문화적 분석: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사회복지정

책』제36집 제1호, (2009.3),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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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망-낮은 집단(low grid-low group)은 개인주의 문화를 나타낸다.망이 느

슨해서 규제가 별로 없으며 동시에 집단의식이 약한 개인주의는 구성원들이 대

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다.따라서 개인주의자

들은 관계를 규제하는 집단과 그 집단적 역할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간주한다.왜냐하면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그리고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모든 것을 결

정하기 때문에 계층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개인주의 문화는 동일해지는 것

보다는 다르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아추구(self-seeking)적이라고 생각한

다.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경쟁적 정치체제가 최상이라는 제임스 매디슨

(JamesMadison)의 정치신념과 사회관계가 자유로운 교역,거래 및 교환에 기초

해야 한다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신념을 지지한다.개인주의자들에

게 있어서 실패는 개인의 탓이며 분화된 사회관계는 정당하고 사회는 ‘보이지 않

는 손’에 의해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는 국가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규제는 정당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다.따라서 개인주의 문화 유형이 지배적인 국

가에서는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좁게 규정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

화하고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개인주의 문화는 국가

의 개입으로 사회적 차이를 축소하여 동일해지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될 기회를

추구한다.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시장기제이다.

② 평등주의 문화

낮은 망-높은 집단(low grid-highgroup)은 집단경계가 강하고 규제가 적은

평등주의 문화를 나타낸다.평등주의 문화에서는 개인들 간의 교류는 대칭적으로

일어나며 내부적 권위구조도 없다.평등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

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집단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다.이런 가운데 개인주의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그러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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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우열을 가려 달리 대우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계층질서를 기본적으

로 배제한다.평등주의 문화도 권위나 강요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며,다만

종족,소득수준,남녀,부모와 자녀,교사와 학생,관청과 시민 등의 상호간 차이

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선호한다.

평등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자아추구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협동을 강조한

다.인간이 부패하는 이유로는 바로 시장이나 국가와 같은 착취적 혹은 강압적

제도 때문이라고 보며,착취나 강요가 배제된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을 선하

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평등주의 문화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장기제와 개인

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해 부정적이다.집단의식이 강하지만 구성원 간의 계층질

서는 거부되며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집단의 의사

결정을 추구한다.따라서 공동선을 위해 공동체적 접근을 중시하고 가능한 시장

에 대한 의존성을 축소하려고 한다.

③ 계층주의 문화

높은 망-높은 집단(highgrid-highgroup)은 집단경계가 강하고 규제가 많은

계층주의 문화를 나타낸다.계층주의는 망이 엄격함과 동시에 집단의식이 강하

다.따라서 구성원들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의 보전과 번영을 중요시하며

계층적 질서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서로 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시한다.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그리고 권위관계

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당연시하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자연스

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층질서를 유지한다.

계층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로 보지만 유순해서 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인간관은 풍족한 제도적 제약 속에 있는 사

회적 삶을 지지한다.계층주의는 권위를 제도화하며,공․사 영역을 신중하고 명

료하게 구분한다.이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와 평등주의 문화의 중간에 위치하는

데 국가기능을 확대하려는 입장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와 충돌하며,자격조건에 따

라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평등주의 문화와 충돌한다.계층주의 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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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중시하는 공동체 내지는 개인들의 선택을 중시하

는 시장보다는 국가를 통해 공동선의 구현을 옹호한다.

④ 운명주의 문화

높은 망-낮은 집단(highgrid-low group)은 집단경계가 약하고 규제가 많은

운명주의 문화를 나타낸다.운명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그 개인이 아닌 외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여기에 있는 개인들에게는 집단

가입이 배제되지만 의무규정은 강제된다.개인의 역할이 엄격하면서 불평등한 관

계를 특징으로 하는 운명주의는 계층주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상호 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우열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당연시하여 계층질서를 수용한다.그러나 계층주의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서로 고립되어 있다.그렇다고 해서 개

인주의 문화처럼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거나 순응하며 살아간다.

운명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스스로 도울 수 없으며,다른

사람들은 위험하여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인간본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신들

을 고립시키며 고립된 사회관계를 정당화시킨다.이들의 주된 관심은 위험한 세

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것이다.운명주의 문화에서는 공․사 영역을 구

분하려 하지 않는다.이들은 시장기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또한 공동이익을 구

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다.스스로 고립된 이들은 자

신 혹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시장이나 국가라는 근대적 장치보다는 개별적 차원

에서 특정 유력자의 사적 관계에 기초한 후견적 연결망에 의존한다.

이러한 면을 종합하면 각각의 문화양식에 따라 국가(state),시장(market),그리

고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의존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즉,개인주의 문화는

계약관계에 기초하는 시장에 더 의존적이며,평등주의 문화는 구성원 모두의 참

여와 동의가 보장된 공동체에 더 의존적이다.그리고 계층주의 문화는 계층적 혹

은 수직적 권위관계에 기초하는 국가에 더 의존적이고,운명주의자들은 고립되어

있어 공동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수동적이고 주변적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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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적 접근의 유용성

복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이다.그리고 복지정치는 행위자들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권력관계이다.57)복지 논쟁의 핵

심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여

러 이론들 가운데 문화이론은 매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문화이론은 복

지정치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행태를 비교,예측,그리고 전망하는데 있어서 명확

한 행위자별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이론에 따르면,정부 역할의 축소는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고,정부 역할의 강조는 평등주의 문화와 계층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한편 운명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정

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더글라스의 문화유형과 이를 정치행위에 적용한 윌다브스키의 주

장을 종합하여 문화 유형별 복지정치의 발달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58)

첫째,사회 내 인간을 규제하는 규정이 별로 없고 집단에의 소속감이 약한 개

인주의 문화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개인주의 문화에

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본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타인

과 경쟁함으로써 충족한다.즉 개인주의 문화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빠졌을 경우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이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

재를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두기 때문에,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

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따라서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56) 박병현, 앞의 책 (2008), p.40.

57)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정치,”『한국

정치학회보』제45집 제1호, (2011.3), p.161.

58) 주재현, 앞의 논문 (2004),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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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체가 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둘째,사회적 규제는 별로 없으나 집단에의 소속의식이 높은 평등주의 문화에

서는 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공동체적 평등주의가 지배

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욕구 충족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

임으로 본다.즉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회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

이 아닌 국가라고 본다.평등주의자들은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

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출현은 당

연한 것으로 본다.계층주의 문화에서 복지제도의 발달이 가진 자의 배려 혹은

정부의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평등주의 문화에서 복지제

도의 발달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동료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사회적 규제가 많으면서 다양하고 집단에의 소속의식이 높은 계층주의

문화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편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계층주의 문화에서는 사회통제적인 면이

있는 복지가 발달한다.달리 표현하면 계층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집단에 대

한 소속의식이 높아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가로서 사회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한다.반면,국가는 사회안정을 얻는 대신 구성원들에

게 보상차원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발전할 수 있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성격의 복지제도가

발달할 수 있다.반면 복지제도의 성격은 신분상의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서로 다

른 대우를 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계층주의 문화의 복지제

도는 계층 간 불평등관계를 지속하려는 방향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며,이에 따

라 사회적 계층 간 차이를 심화시키더라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되는 기

제로 이해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제 정도가 높으나 집단의 소속의식이 낮은 운명주의 문

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복지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운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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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사회성 의존도 복지정치

개인주의 문화 전적 개인 매우 약함 전적 민간
매우 낮음

(선별적)

평등주의 문화 전적 국가 매우 강함 전적 국가
매우 높음

(보편적)

계층주의 문화 국가+개인 강함 국가+민간
높음

(통제적+보편적)

운명주의 문화 개인 약함 민간
낮음

(선별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들로 인해 사회적 욕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자라나기 힘들며,사회문제란 오직 사회의 원활한

작동에 장애가 야기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따라서 운명주의 문화에서는 보편적 개념

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형태의 복지제도

(공공부조)가 발전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문화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문화유형에 따른 특성

(출처:박병현 2005,286,재편집)

문화이론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삶의 양식 또는 문화의 가능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59)각 사회마다 이러한 삶의 양식 중에서 강조하는 삶의 양식이

다르다.그러나 한 사회가 하나의 삶의 양식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모든

사회에는 여러 개의 삶의 방식들이 병존하고 있지만,그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삶의 양식이 그 사회의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60)

59) 톰슨, 엘리스, 그리고 윌다브스키(Thompson, Ellis, and Wildavsky)는 더글라스(Douglas)가 제시한 네 

가지의 문화유형에 하나(은둔주의)를 추가하여 다섯 가지의 문화(또는 삶의 양식)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원래의 유형론이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60) 주재현, 앞의 논문 (2004),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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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계

정치 건보체계

경제 인력

사회 시설 진료체계

문화 조직 의사

구성 환자

제도

제3절 분석틀

건강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계를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로서,국가공영의료체계,건강보험,의료급여를 포함

하는 공공부조,민간의료보험 등을 망라한다.61)건강보장은 1차적으로 의사가 질

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대신 환자는 의사의 치료의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적 계약관계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건강보장체계는 이처럼

단순한 1차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문화적인 요소 등이 건강보장체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국

가체계,건보체계,진료체계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국가체계,건보체계,진료체계의 관계

(출처:조병희 1999,60,재편집)

이 그림은 건강보장체계가 의학적 전문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궁

극적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특성,그리고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실제로 국가별 건보체계를 비교해 보면 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62)따라서 각 국가들이 현재 채택하

61) 김창엽,『건강보장의 이론』(서울: 한울, 2009).

62) 조병희,『의료문제의 사회학: 한국의료체계의 모순과 개혁』(대구: 태일사, 1999),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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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건보체계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미래에 그 사회적 특성이 달라지면 새

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각 국가들의

건보체계는 자연과학처럼 하나의 진리적 답안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타 사회

과학의 문제들처럼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수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고,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렴되는 정치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복지정치에 있어서 보편주의는 현금이나 현물을 급여할 때 대상자에 대해 특

수한 자격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이에 비해 선별주의는

욕구의 정도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기타 조건으로 제한하여 행하는 원칙이다.흔

히 보편주의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연결되고,선별주의는 능력주의 원칙으로도 이

해되고 있다.선별주의 주창자들은 보편주의가 전국민에게 무차별 평등원칙을 적

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수요자 이외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급여가

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한다.따라서 복지서비스의 공급

은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반대로 보편주의 주창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하면 생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차별적으로 취

급하는 일이 생긴다고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63)

문화이론의 방법론은 사회를 형성하고,유지하며,변화시키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socialrelations)와 가치(values)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런 요인

들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느 사회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

해 수립된 그들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정당화해야 하기 때

문이다.즉,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규제할 때 관계가 정립되고 이를 정당화할

때 가치가 발생함으로써 관계와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를 강

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관계와 가치간의 상호작용은 사회를 이

루는데 기본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

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64)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주도집단의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그리고

삶의 양식이 투영된 제도로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일단 형성된 정책

은 정책대상집단의 문화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정책대상집단이 이러한

63) 강세현,『사회복지에의 접근』(제주: 탐라인, 1999), pp.111-112.

64) 김종완 외,『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서울: 박영사, 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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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치에 저항하지 않는 한 정책주도집단은 그들의 문화적 편향을 계속 강화

하게 될 것이다.또한 정책대상집단의 이러한 문화적 편향의 존속은 정책지배집

단의 문화적 편향을 강화하게 된다.문화와 정책간의 이러한 순환 및 강화 관계

는 사회내부의 불만집단의 위협적 도전과 외부 문화가치의 유입에 의해 그 성격

이 변화할 때까지 계속된다.65)

이런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의 문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한 나라의 건보개혁은 지배적 문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은 문화가 정치 및 복지,그리고 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둘러싼 정치과

정과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한 나라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특정한 문화성향을 가지고 있

는데 이를 ‘문화적 편향’(culturalbias)이라고 부른다.이 문화적 편향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환경적 시각차이를 가져오며,이런 시각차이가

정부정책에 대한 행위자들 간 갈등을 유발한다.66)그리고 문화로부터 발생한 집

단 간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일정한 심층구조의 제약 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이후 정책에 있어서도 유사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동일한 내용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67)모든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듯이,건보정책

에 대한 행위자들도 각자 정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정책이해란 정책행위

자들이 지향하는 선호 또는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조직들은 단일한 정책이해를

가질 수도 있고,여러 분화된 정책이해를 가질 수도 있다.68)따라서 상반된 문화

65) 전영평 외, 위의 책 (2002), pp.82-83.

66) 이선우 외, 위의 책 (2002), p.113.

67) 김서용 외, “정보기술혁신을 둘러싼 갈등의 문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3), p.487.

68) 배응환, “정부와 전문이익집단의 정책이해, 정치행태, 그리고 이익대변모형,”『한국정치학회보』제36집 

  제1호, (2002.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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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가질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 이해를 갖게 되지만,설

령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 안에도 다른 이해를 갖는 이탈적 동

료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을 합리모형보다 정치모형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정책은 합리적

이고 논리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행위자들간의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

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이들은 자신의 정책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행위

를 한다.69)이때 행위자들 간 정책결정의 정치과정은 주요 행위자인 정당을 통해

수렴되어 이루어지며,일반 행위자들인 이익집단과 국민 개개인은 각종 유․무형

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해 및 지지 정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정책결정은 지배적 문화

가 선호하는 그 문화적 편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타결되

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와 논리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복지정치

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그 일련의 분석흐름을 분석틀로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69)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한국정책학회보』제20권 제2

호, (200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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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정

치

민간주도〉공공보완

(대내외적 문제발생)

건보

현황

⇩

보편적 건보개혁 발표

(대선공약)

개혁

추진

⇩

계층주의

(종속문화)

평등주의

(지배문화)

개인주의

(지배문화)

운명주의

(종속문화)

문화

유형

⇘ ⇙

보편주의 지향

(제도적 개념)
⇒

문화의 충돌

(평등주의:개인주의)
⇐

선별주의 지향

(보충적 개념)

건보정책

가치

(복지개념)

⇙ ⇘

건보개혁 찬성론:

민주당 평등주의 문화성향

(진보적 지지 단체․개인)

⇎

건보개혁 반대론:

공화당 개인주의 문화성향

(보수적 지지 단체․개인)

행위자

양극화

⇘ ⇙

상하원

(민주당〉공화당)

의회

표결

⇩

미국의 지배적 문화:

평등주의〈개인주의

(종속문화:계층․운명)

건보

결정요인

 

건보개혁 결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절충

최종안

타결

주1)가설:한 나라의 건보개혁은 지배적 문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2)그림설명:건보개혁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민주-공화(평등주의⇎개인주의)양당으로

수렴된 후 의회에서 최종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주3)기호설명

-〉,〈:이들 집합기호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화살표는 상호 간 양극화된 갈등관계를 나타낸다.

-⇩:이 화살표는 한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 정치과정을 나타낸다.

-⇓:이 화살표는 한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 문화과정을 나타낸다.

- :이 화살표는 최종 과정에 이른 것을 나타낸다.

<그림 3>분석의 틀: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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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현황

일반적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사회간의 의료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대표

적인 3대 보건지표는 영아사망률,비례사망지수,평균수명 등이 있다.WHO에서

는 종합건강지표로 비례사망지수,평균수명,조사망률 등을 사용하고,특수건강지

표로 영아사망률,전염병사망률,의료봉사자수 및 병상수 등을 사용하는데,그 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영아사망률이다.또한 OECD에서는 주요지표로 건강

상태,보건의료자원,보건의료이용,보건의료비용,보건의료비 결정요인 등을 사

용한다.이상의 지표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의료자원,건강상

태․위험요소 등을 기준으로 미국과 여타 OECD 주요국들(영국,독일,일본,스

웨덴)70)의 건강보장체계 수준을 개괄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의료비 지출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의료비 비중’

과 함께 ‘1인당 의료비’를 고려해야 한다.특히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한 국가

의 경제수준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지 보여주는 중요 지표로 사

용된다.71)OECD주요국들의 의료비 지출 비교는 <표 2>,그리고 OECD주요국

들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그림 4>와 같다.

70) OECD 여러 국가들 중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문화이론에서 설명하는 개인주의 문화 유형, 계층

주의 문화 유형, 평등주의 문화 유형 등이 각각 지배적인 국가들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국가들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의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71) 한 나라 의료비의 총량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OECD Health Data에서 사용하는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또는 ‘TEH: Total Expenditure on Health’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를 ‘국민의료비’로 지칭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료비’(THE)는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 으로 정의 된다. 국민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와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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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OECD평균

GDP대비

의료비
16.0% 8.7% 10.5% 8.1% 9.4% 9.0%

1인당

의료비
7,538달러 3,129달러 3,737달러 2,729달러 3,470달러 3,060달러

공공부문 46.5% 82.0% 76.7% 81.9% 81.7% 72.8%

<표 2>OECD주요국들의 의료비 지출 비교(2008년 기준)

(출처:OECD2010,재편집)

<그림 4>OECD주요국들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

(출처:OECD2010,자료 편집)

미국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9.0%에 비해서도 7%나

높게 나타났다.미국 다음으로 독일 10.5%,스웨덴 9.4%,영국 8.7%,일본 8.1%

순으로 나타났다.미국은 OECD 전체국가들 중에서도 GDP대비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7,53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평균

3,060달러에 비해서도 2.5배나 높게 나타났다.미국 다음으로 독일 3,737달러,스

웨덴 3,470달러,영국 3,129달러,일본 2,729달러 순으로 나타났다.미국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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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OECD평균

의사 2.4명 2.6명 3.5명 2.2명 3.6명 3.2명

간호사 10.7명 9.5명 10.6명 9.5명 10.8명 9.0명

병상 2.7개 2.7개 5.7개 8.1개 2.2명 3.6명

부유한 OECD주요국들보다 거의 2배 이상 지출하였다.또한 미국의 1인당 의료

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로 나타났다.OECD 평균 72.8%보다

낮은 수준이며,OECD 주요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미국

다음으로 독일 76.8%,일본 81.9%,스웨덴 81.9%,영국 8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의 낮은 공공부문의 비율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려는 미국의 건

보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래로 공공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민간부문의 지출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한 추계 결과를 보면 2035년에는 GDP대비 의료비

규모가 약 38%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는 미

국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미국의 재원조달 방식은 공공부

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OECD주요국들과는 달리 전체 국민의료비 중에서 민간부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2.의료자원

의사,간호사,병상 수 등에 대한 OECD주요국들의 의료자원 비교는 <표 3>

과 같다.

<표 3>OECD주요국들의 의료자원 비교(2008년 기준)

(출처:OECD2010,재편집)

미국은 의료비용이 높은 반면에 OECD주요국들에 비해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

다.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의 숫자는 2.4명으로 OECD평균 3.2명보다 낮다.수

치상으로만 보면 미국에 비하여 일본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지만,막대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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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OECD평균

평균수명 77.9세 79.7세 80.2세 82.7세 81.2세 79.4세

영아사망률 6.7명 4.7명 3.5명 2.6명 2.5명 4.7명

흡연율 16.5% 22.0% 23.2% 25.7% 14.5% 23.2%

비만율 33.8% 24.5% 16.0% 3.4% 10.2% 21.0%

지출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낮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의료

자원은 미국에 이어 영국 2.6명,독일 3.5명,스웨덴 3.6명 순이다.

그러나 미국의 간호사는 다른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의 숫자는 10.7명으로 OECD 평균 9.0명

보다 높다.스웨덴 10.8명으로 가장 높고,미국 10.7명,독일 10.6명,영국 9.5명,

일 9.5명 순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7개로 OECD 평균 3.6개에 비해

적다.일본이 8.1개로 가장 많고 독일 5.7개,영국 2.7개,미국 2.7개,스웨덴 2.2개

순이다.

그 외에 미국은 CT(전산화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등 최신 의료장비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 속하는데,이런 의료기술의 확산은 미국을 비롯한 OECD주

요국들의 의료비 증가에 있어서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건강상태․위험요소

평균수명,영아사망률,흡연율,비만율 등에 대한 OECD 주요국들의 건강상

태․위험요소 비교는 <표 4>와 같다.

<표 4>OECD주요국들의 건강상태․위험요소 비교(2008년 기준)

(출처:OECD2010,재편집)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77.9세로 OECD 평균 79.4세보다 낮고,OECD 주요국들

에 비해서도 가장 낮다.일본 82.7세로 가장 높고 스웨덴 81.2세,독일 80.2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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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79.7세 순이다.OECD주요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수명이 상당히 증가

하였지만,미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체

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요인은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의 향상,생활

양식,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에 있어서도 미국 6.7세로 OECD평균 4.7

세보다 높다.미국 다음으로 영국 4.7세,독일 3.5세,일본 2.6세,스웨덴 2.5세 순

인데,미국은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 영아사망률도 가장 높다.영아사망률은

첫 돌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로서 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

요 지표이기도 하다.또한 의료체계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신생아의 건

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기본 지표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15세 이상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에 있

어서 미국은 16.5%로 OECD 평균 23.2%에 비해 낮고,OECD 주요국들에 비해

스웨덴 14.5%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순위는 스웨덴,미국

에 이어 영국 22.0%,독일 23.2%,일본 25.7% 순이다.

비만율에 있어서 미국은 33.8%로 OECD 평균 21.0%보다 높고,OECD 주요국

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국에 이어 영국 24.5%,독일 16.0%,스웨

덴 10.2%,일본 3.4% 순이다.미만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주요국들 대부

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전체 OECD 국가들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이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심장혈관질환,천신 등의 건강상 문

제가 발생하여 미래에 의료비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 국가의 건강보장체계는 그들의 고유한 특성과 행위자들 간 오랜 역사적 상

호작용에 의해서 성립된 정치적 산물이다.그 중에서도 국가별 현재와 같은 건보

체계를 갖추게 된 주된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의 문화이론은 한 나라의 국정운영방식을 결

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서의 ‘문화’를 강조한다.그들은 망(grid)과 집단(group)

의 관계에 따라 문화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자유주의 문화,계층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운명주의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이론에 따르면,미국과 영국의 국가 유형을 개인주의 문화,스웨덴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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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화,독일과 일본은 계층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분류할 수 있다.미국

과 영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

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

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또한 스웨덴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주요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72)

제2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종류와 내용

인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의료(medicalcare)란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로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하여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

의 개념이지만,보건(healthcare)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사회과학

적 접근이 가미된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란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해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주는 제도이다.즉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사망

등으로 인하여 가계 및 개인이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

는 여러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

를 함으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켜 주는 제

도이다.73)

여기서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권력의 성장과 구조변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건강보험은 당시의 의료문제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그러나 오늘날

건강보험 문제는 단순히 의료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72) 박병현, 앞의 논문 (2005.8), pp.277-300.

73) 김병환 외,『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서울: 계축, 2008),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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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공적건강보장 사적건강보험

Medicare Medicaid
BlueCross

BlueShield
HMO

기타

민간건강보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건강보

험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구조 하에 있으며,이런 구조들이 의료관계

에 있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74)

미국은 1929년 말 시작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

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SecurityAct)이 제정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었다.이는 노령 및 실업을 보험사고로 한 사회보험제도로서 노령부문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노령․유족보험이고,실업부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리하는 실업보험이다.당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노령․유족보험 분야

만 적용시켰으며,건강보장 부문은 196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다.75)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미국의 건강보장체계

(출처:김병환 외 2008,266,재편집)

미국의 건강보장체계 특성상 사적(민간)건강보험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이

어서 공적(공공)건강보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적(민간)건강보험제도

74) 조병희, 앞의 책 (1999), pp.56-57.

75) 김병환 외, 앞의 책 (2008),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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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과 발전

미국의 건강보장체계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역대 행정부의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직장의 고용관계

를 기초로 한 민간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이처럼 고용의존적 기업

복지 형태는 다른 어느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미국 특유의

거대 보험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졌고,역사적으로 국가주도의 공적보험 대신 민간

주도의 사적보험의 성장을 발달시킨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76)

민간보험의 성립은 크게 민간보험사와 사용자로 나누어 그 뿌리를 찾을 수 있

다.우선 민간보험사의 대응은 전국민 건강보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15년 미국노동자입법협회(AALL:AmericanAssociationforLaborLegislation,

이하 AALL로 표기)가 전국민 건강보험 입법안을 준비할 당시 민간보험사의 영

업에서 의료와 관련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그러나 민간보험사

들은 전국민 건강보험 운동을 민간보험의 유지나 성장을 막을 우려가 있는 정책

이라고 판단하였고,이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민간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도 전국민 건강보험의 도입을 반대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

는 민간보험사와는 달랐다.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했으며,

특히 건강보장이 확충되는데 따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사용자들은 일

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상조회(mutualbenefitassociation)와 같은 최소한의 행동

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그나마 이런 움직임도 1930년대 이후 대부분 크게

위축되었다.

1930년대 중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 논쟁,그리고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고

용에 기초한 집단적 건강보장 방식과 병원․의사에 의해 조직된 민간건강보험을

탄생시킨 시대적 배경이다.뉴딜정책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의무화 하였고,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정부가 임금을 통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부가급여

(fringebenefit)를 허용하였다.이 시기 노사관계의 변동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건강보장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아울러 이 시기에 병원과 의사를

76) 김경희, “미국의 생산레짐과 의료정책의 다이나믹스,”『한국행정학보』제41권 3호, (2007),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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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통한 가입 개인 가입

대상
기업에 소속을 두고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기업을 통한 가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퇴직자 등

관리주체 민간보험회사

재원 사용자(대부분 비용 부담)와 근로자 개인 가입자

보험료 산정 위험도와 상관없이 집단 전체에 개인의 의료 위험도에 따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민간보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이들은 병원과 진료소 등

자체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정해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액 보험료-포괄적 서비스’방식을 택하였다.기존의 민간보험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건강보장을 제공하는 것

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 전체 건강보장 방식의 일부에 지

나지 않았지만,1970년대 이후 미국 건강보장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는 이른바

‘관리의료’(managedcare)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특징은 관리의료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

다.1973년 닉슨(Nixon)행정부는 정액 보험료와 포괄적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유지기구(HMO:HealthMaintenanceOrganization,이하 HMO로 표기)를 활

성화하기 위한 법률(HMO Act)을 제정하고,2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HMO를 선택사항 중 하나

로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이 법률은 HMO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고,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HMO를 위시한 관리의료

방식이 민간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되었고,점차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뼈대로 자

리를 잡게 된다.

2)직장․개인건강보험

미국의 민간보험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기업을 통한 가입(직

장건강보험)과 개인 가입(개인건강보험)이 그것이다.민간보험 가입형태는 <표

5>와 같다.

<표 5>민간보험 가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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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험료 적용
차등보험료 적용(보험사가 가입자를

역선택 가능)

비고
관리운영비가 매우 높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81)

(1)기업을 통한 가입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대다수의 민간보험 가입자

가 자신이 고용된 기업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보험이 고용관계에 기초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이 때

문에 미국 건강보험의 주류가 고용관계를 통한 보험 또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보험(기업보험,employer-based,employer-sponsored)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고용관계를 통한 민간보험 가입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사실 공무원

은 가장 비중이 큰 민간보험 가입자 중 하나로,전체 근로자의 약 16%가 공무원

가입자이다.그렇지만 사용자 보험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근로자는 혼자만 가입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16%,가족

을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평균 28%를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 보험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별로 퇴직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200인 이상 기업의 36%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를 제공

한다.이러한 퇴직자의 보험 적용은 정부 건강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보장

성을 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다.비록 대기업의 퇴직자 위주이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노인 건강보장에서 적지 않은 의

미가 있다.그러나 최근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퇴직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점차 줄고 있어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2)개인 가입

고용중심의 건강보험체계에서 배제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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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담이 따른다.개인 가입은 기업을 통한 가입보다 보험료나 가입조건 측면

에서도 훨씬 불리하다.우선 사용자의 지원이 없으므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렵고,더욱이 최근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건강보험이 없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보험 미가입자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

는 인구의 상당수가 직장인이면서 중산층이라는 사실이다.이는 미국 건강보장체

계의 핵심인 사용자 보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실제로 카이저 재단

(Kaiser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2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

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6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또한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23%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어,중소기업 또는 비정

규 근로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

자격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73.7%가 어떤 형태로든 직장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이다.결국 이들은 보험에 대한 이중부담을 갖는 셈이다.

직장 근로자만큼 비중은 크지 않지만,개인 사업자나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모두 개인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이들의 소득으로는

민간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이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보험 미적용률이 27.7%로 아시아계 미국

인 전체 평균 9.0%에 비해 훨씬 더 높다.이는 한국계가 특히 개인 사업이나 가

족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즉,

이들의 수입은 메디케이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는 높고 민간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는 못 미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국계

뿐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많은 개인 사업자나 가족 사업

체 운영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결과적으로 직장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무보험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보

다 더 잘 사는 가구에 해당한다.오늘날 민간보험을 통한 건강보장의 안전망은

이제 중산층조차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은 수많은 조직과 기관,그리고 회사 등에 의하여 운영되

고 있는데,서비스 제공의 유형은 HMO,POS,PPO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HMO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공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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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 POS PPO

의뢰(Refer)
일차진료의가 전문의

에게 의뢰

일차진료의가 전문의

에게 의로하되 추가부

담에 의해 원하는 전

문의에게 진료 받을

수 있음

의뢰가 필요치 않음

계약된 공급자외의

진료 가능 여부
불가

추가 부담에 의해 가

능

추가 부담에 의해 가

능

예방 진료 제공

제공:계약된 공급자

외 다른 의사에게 진

료시 전액 본인부담

제공:계약된 공급자

외 다른 의사에게 진

료시 전액 본인부담

게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방식의 서비스를 제

공한다.문지기(gatekeeper)개념으로 일차진료의(사례관리자)를 통해 전문의 진

료가 이루어진다.가입자는 자신이 속한 HMO의 일차진료의를 통하지 않고는 모

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함으로 일차진료의의 사례관리에 의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POS(PointofService)는 HMO를 완화한 것으로 HMO보다는 본인부담을 전제

로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해당되는 진료 연결망 이외의 공급

자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이다.PPO(PreferredProviderOrganization)

는 HMO의 변형으로 환자 스스로 의사를 정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유형별 서비스방식의 특성 비교는 <표 6>과 같다.

<표 6>유형별 서비스 방식의 특성 비교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82)

또한 비영리 민간보험단체로는 BlueCross(입원보험),BlueShield(진료보험)가

있다.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는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건강보험으로 이사회

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기구이다.계약 병원이나 계약 개업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상당수의 미국인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블루크로스는 1929년에 텍사스 주의 달라스 시에서 창설되어 학교 교원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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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러(Baylor)대학병원간의 계약에 따라 교원 1인당 연간 6달러 정도의 보험료

로 병원이 주는 개인병실에서 21일간 입원급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그 후 이

런 운영방식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점차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여

1948년에 이르러 블루크로스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비해 블루쉴드는 1939년 캘리포니아 의사회에서 최초로 설립하였다.이후

1946년에 이르러 각 지방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블루쉴드 연합회가 조

직되었고,현재와 같은 제도로 발전하였다.블루크로스는 원칙적으로 입원비에

적용되지만 외래진료와 기타 의료시설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블루쉴드는

기본적으로 의사에 의한 외래 진료비가 적용되지만 치과,약제 등의 급여도 대상

으로 한다.이처럼 두 개의 연합회는 1978년부터 하나의 관리체제로 운영되다가

결국 1982년에 완전히 통합되었다.77)

블루크로스․블루쉴드는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의 지도자나 기업,근로자,소비

자대표,의사,병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로서

각 주의 주법에 의해 활동이 규제되며 각 주 보험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그러나

각 조직은 자주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블루크로스․블루쉴드 연합회

는 각 조직의 활동을 대표하고 보건교육과 전문적 프로그램의 지도 및 조정,비

용억제 방안의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전조직과 연결된 전산정보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불 방식의 경우는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현물급여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지불한다.이 점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상환불 방식과 다르다.보통 상환방식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정해져서 의료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 환자가 그 차액을 부

담하여야 하지만,블루크로스․블루쉴드는 의사의 진료로 급여가 결정되며 그 비

용은 각 조직에 따라 병원 및 개업의사의 계약조건에 의해 지불된다.이때 진료

보수는 보편타당성 있는 적정수가 지불방식으로 성과불 방식에 따라 의료비의

전액 혹은 일정률을 지급한다.블루크로스․블루쉴드는 민간건강보험조직으로 오

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공공의료

부조인 메디케이드(Medicaid)개설시 이들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7) 지방조직과 두 개의 연합회를 총칭하여 ‘Blue Cross․Blue Shield’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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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보험 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영리보험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보험으로 가입자 선택에 의해 가입되고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그리고 상품

별 급여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근간으

로 운영된다.

3)성과와 한계

미국에서 민간보험은 전체 건강보장체계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이것은 실제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민간보험

의 기본적인 논리와 체계가 건보체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는 효율성,경제효과,그리고 비용과 편익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효율성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의료 부분에서 산출물의 질,효과성,형평성 등으로 평가를 할 경우 결과는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또한 효율성의 관점을 한 기관,지역사회나 지역,혹은

한 국가 차원의 어느 것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여기서는

‘거시적 효율성(macro-efficiency)’과 ‘미시적 효율성’(micro-efficiency)으로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거시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보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엄

청난 의료비 지출에 비하여 건강보장체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강수준은 어

떤 지표로 평가하더라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의 의

료비 지출 수준과 증가 속도는 매우 높고 빠르며,이런 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

을 분석하면 영역별로는 병원 서비스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약

품이나 보험료,외래 등의 비중은 병원 부문보다 적은 편이다.

의료비 지출의 수준 혹은 추세는 민간보험으로 대표되는 다원화된 건강보장체

계의 예정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미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

위 주체들의 분절화 된 노력이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을 빚어내는,전형적인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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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충돌’구조가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시장기전과 정부 개입 등 어느

쪽 방법도 사실상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78)

거시적 효율성과도 관련된 측면이 있지만,미시적 차원에서 특히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민간보험의 행정관리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다.미국 민간보험의 행정

관리비용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매우 높은 수준이다.또한 행정관리비용은 절

대적 수준도 문제이지만,시간에 따른 증가 추세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아울

러 규모의 경제도 행정관리비용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미국 민

간보험의 보험자가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경제효과

미국에서 의료분야는 큰 규모의 산업 중 하나이다.의료시설들은 여타 국가들

처럼 정부(연방,주,지방)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의해 제공된다.병원은 의료인

력의 약 75%를 고용하고 있으며 의료 지출의 38%를 차지한다.민간 체계는 병

원과 모든 종류의 진료소(일차의료,응급의료,외래의료,전문의 진료,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계획)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인력자원을 포함한다.또한 민간부문은

숙련된 요양시설,재활시설,정신치료시설,호스피스,요양원을 포함하는 장기의

료시설까지 관리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시골지역 등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과 현역군인 및 재향군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체계,공공병원,정신병원,공공보건

서비스,원주민 보건의료 서비스,기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79)

의료산업의 중요한 경제적 효과는 의료산업의 고용,다른 산업의 비용 구조,

물가,가계지출 구조,정부 예산의 지출과 재정적자 등으로 나타난다.그 중에서

민간보험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 효과를 들 수 있다.그러나 민간보

험 자체의 고용 효과는 기대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한 사례로,미국 노동부의

78) 김창엽, 앞의 책 (2006), p.153.

79) Bruce J Fried, et al., World Health System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지역보건연구회 역, 

  『(세계각국의)보건의료체계: 도전과 전망』(서울: 계측문화사, 2003), p.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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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민간건강보험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약 39만 5,750명으로 추산

되고 있는데,이는 전체 취업자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한다.

반면 공공의료 분야 취업자는 약 1,415만 명으로 규모 면에서 민간부문에 비교

할 바는 아니다.의료를 포함한 전체 보험산업의 취업자 증가율도 크지 않아서,

2002～2012년 사이에 취업자가 3.5% 증가한 것으로 측정 및 예측되고 있다.이

에 비하면 같은 기간 동안 민간병원의 취업자 수는 15.2%(전체 14.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고용을 제외하면 민간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의료산

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80)

(3)비용과 편익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구매여

부는 개인의 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81)그리고 민간보험사는 손실부

분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사용자 보험이

라고 하지만,노동자들도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민간보험의 구조상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도가 저소득 계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간보험이 보험료와 일정액 혹은 전액 본인 부담을 연계시키는 방법

을 쓰고 있다.그 결과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

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2005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매년 약 2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며,이들이 질병에 걸린 이후 직접 지출하는 의료

비만 1만 1,854달러에 이른다.의료비 때문에 일어나는 가계파산이 전체 파산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택’(choice)은 미국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이면서 건강보장체계의 중요한 가

치이기도 하다.민간보험사,보험방식(예를 들어 HMO 방식),개인 부담과 보험

료 수준 등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선택,그리고 일차진료 의사,병원 등 의료 서비

스 제공자의 선택 등이 모두 민간보험체계와 시장의료를 지탱하는 이론적․이념

80) 김창엽, 앞의 책 (2006), p.156.

81) 김흥식,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한국정책학회보』제

12권 제2호, (2003),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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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제이다.그러나 선택을 옹호하는 미국식 건강보장체계의 강력한 이념적 지

향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일부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사용자 보험에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자체

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가입자가 여러 개의 보험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고려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상황이 작동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민간보험사가 계약을 통하여 의료 제공자에게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하

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간보험사가 의료 제공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경우,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제공자의 노력과 이에 따른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영리 민간보험 안에서는 이익률이 높을수록 질적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시장의료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질적 수

준은 민간보험의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두드러지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

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통계치도 그렇듯이 조사기관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수

있다.특히,미국처럼 건강보장체계가 복잡한 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과 공공건강

보험 중 어느 것이 더 미국인의 건강유지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우열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점 또한 미국이 여타 OECD주요국들과 다른 부분이면서 미국 내에서 건보개혁

의 찬․반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공적(공공)건강보장제도

1)성립과 발전

공공 건강보장체계는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재정,관리 등을 모두 포

함한다.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인간적인 형태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즉,보건의료 서비스는 인간중심

(people-oriented)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지 질병이나 사고를 치료하는 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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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전인적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82)

미국에서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사회보장,공공부조 등은 연방정부의 보건

후생부(DHHS:DepartmentofHealth& HumanServices)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자발적 민간조직에 권한을 위임하여 실질적인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또한 주정부에 있는 보건의료 담당부서의 형태 및 기능이 각 주마다

매우 다르다.보건후생부는 3백여 개의 프로그램을 감독하며,다른 연방 기관들

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인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가장 큰 산하 기관인 건

강관리재정국(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은 매디케어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대략 미국인 5명

중 1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메디케어는 3천만 명에 달하는 고

령의 장애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연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1,50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3,1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후생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연구기관인 미국국립보건원(NIH:National

InstitutesofHealth)을 관리하면서,암이나 알츠하이머병,당뇨병,관절염,심장

병,에이즈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3만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산하 기관들은 국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감독하고,전염병

의 발생을 막으며,국내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약물 남용 방지와 중독 재활 치료 및 정신건강 보장의 질과 이용 가능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조한다.83)

이처럼 정부 재정의 역할은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 등에 걸쳐 있지만,그중에

서도 미국에서 공공건강보험이라고 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그 중심에 있

다.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주로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일종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고,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운영하고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

가 관장하는 건강보장으로 제대한 군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제

82) 김기훈 외,『보건행정학』(서울: 계축문화사, 1998), p.43.

83) Richard C. Schroeder, et al., Outline of U.S. Government. 이덕남 역.『미국의 정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200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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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에 포함되는 인구의 수로 보거나 재정의 규모로 보거나 메디케어,메디케이

드에 비할 바는 아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 제도

성립의 역사는 달라진다.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측

면에서 직접적인 제도의 근원을 트루먼 대통령 시기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이어 받은 트루먼은 조세를 재원으로 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추진했지만,이에 반대한 여러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을 추진하였다.결국 196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그나마 당초 법안에서 많은 부분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이후에 겨우 1965년 메디케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메디케이드의 법적 근거는 메디케어처럼 1965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있다.

이 법을 개정하면서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이때 노인들을 지원하는 범위가 보험료와 본인 부담 등의 직접적인 부담도 포함

하도록 확대되고,아울러 대상자도 장애인,어린이를 가진 가구,한 부모 가정 등

으로 넓어졌다.현재 메디케이드의 주된 대상인 빈곤층으로 제도가 확대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법 개정을 거친 이후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메디케이드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장제

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 빈곤층을 포함한 적이 한 번도 없다.제도 성립 초

기부터 한정된 범주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였고,주정부가 결정하는 의학적 대

상자들도 항상 일정한 범주별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

어와 메디케이드는 성립 이후 적용 대상과 급여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84)

2)메디케어․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Medicare와 Medicaid비교

84) 김창엽, 앞의 책 (2006),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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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Medicaid

운영주체 연방정부 주정부

대상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노인,

장애인,임산부,질환자 등

자격요건
20년 이상 SocialSecurityTax

납부한 경우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소득,

재산 요건에 맞아야 함

재원
연방정부의 소득세,

SocialSecurityTax

연방정부 MatchingFund

주 정부 예산

보장성

파트 A(입원 보험),B(외래 서비스,

검사,추가 진료 등),C(Managed

care),D(처방약)로 구성되어 있어

A는 입원보험으로 65세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파트 B,C,D는

보충형 보험임

각 주마다 급여 법위가 다르나

연방정부의 최소한의

급여보장(입원비,외래 치료비,

너싱홈비용,의사진료비 등)을

만족해야하고 그 이상은 주 마다

선택적으로 시행

문제점 고령사회 영향으로 진료비 급속 증가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수가가

일반보험 수가에 비해 낮아 의사가

Medicaid수급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80)

메디케어는 미국정부 건강보장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전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의 성과인 동시에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사회보험과 정부의

지원이 혼합되어 있고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적용 대상이 되어 있는 등 체계적

으로 잘 갖추어진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또한 보장성이 부족한 것도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다.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로,노인에 대한 초보

적인 의료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제도로서,재원조달 방

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정부가 일반예산에

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방식이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메디케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파트 A(PartA)는 입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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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건강보장으로,병원 입원,전문 요양기관 입소,호스피스,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담당한다.전체 메디케어 재정의 46%가 파트 A에 지출되는데,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득의 1.4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파트

B(PartB)는 보충적 보험으로,원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다.

의사에 대한 진료비,병원의 외래 서비스,임상 검사,건강보장구,일부 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전체 메디케어 재정지출의 3분의 1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며,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25%)와 일반예산(75%)으로 충당된다.파

트 C(PartC)는 급여에 따라 나눈 분류가 아니라 별도의 관리 방식을 지칭한다.

즉,관리의료 방식으로 가입자를 관리하는 것으로,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

여 원하는 대상자를 민간보험(HMO․PPO)에 등록시키고 실제 관리는 민간보험

이 맡는 방식이다.메디케어 재정의 14%가 여기에 사용된다.파트 D(PartD)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보험료로 전체의 25.5%,정부 재정으

로 74.5%의 재원을 충당한다.

전체적으로 대상 인구는 한정되어 있지만,건강보장은 물론 전체 건보체계 안

에서도 메디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특히 재정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개인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재정의 19%를 차지하며,병원 서비스에 투입

되는 재원의 31%,의사 및 임상 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원의 21%를 차지한다.그

러나 이러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장

수준은 불완전하다.미국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23%가 보충적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메디케이드 제도는 메디케어와 같은 시기에 생겼다.그러나 정부가

재원조달과 관리를 담당하는 건강보장제도라는 점을 제외하면,제도의 성격과 운

영 방법은 메디케어와 많이 다르다.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

로 미국의 연방주의적 전통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하겠다.이러한 연

방주의적 접근은 메디케이드가 각 주별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메디케이드는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만들어

진 것이라기보다 메디케어의 보완적인 형태로 출발하였다.따라서 제도 출범 이

후에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으나,아직까지도 빈곤층에게 충분한 보호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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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구나 최근 주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문제로 메디케이드의 보장성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그

러나 메디케이드가 미국 건강보장의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미적용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가 줄어들기보다는 늘

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메디케이드는 전국적으로 약 4,060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하고 있고,주

로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이다.

공동 프로그램이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재정을 조달하고,연방

정부는 법령,규칙,정책,지침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일관성을 기하며,주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단순한 구분 이상으로 주정부의 역할이 크고 다양하

다.즉,국가적 수준의 지침을 따른다고는 하지만,대상자 기준 설정,급여의 유

형,양,기간,범위 등의 결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수준 결정,프로그램의 행정관

리 등을 모두 주정부가 담당한다.이러한 구조적 관계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대상

자 기준,급여의 내용,지불방식 등이 각 주별로 상당히 다르게 운영된다.

‘주정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StateChildren’sHealthInsurance

Program,이하 S-CHIP로 표기)은 메디케이드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보완적 형태의 공공보험으로 1997년에 도입되었다.예를 들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에 해당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S-CHIP의 관리운영이나 재원조달

은 거의 메디케이드와 유사하다.메디케이드와 같이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이

너무 낮아 일부 공급자들은 S-CHIP 환자를 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현재

S-CHIP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어

린 아이 10명중 7명은 실제로 공공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으로 재향군인 건강보장으로 재향군인의료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VHA(Veteran’sHealthAdministration)프로그램이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정부소

유의 VHA병원이나 의원에서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의사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

다.현재는 일반 사고와 질병에까지 서비스 혜택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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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연금수급자는 연방공무원 의료급여 프로그램

내지 퇴직연방직원 의료급여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후자는 특히 연방정부

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메디케이드 보충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

다.연방정부의 시설에는 연방공무원을 위한 의료시설이 있고 연방정부는 사무비

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다.그 외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대상자를 위

한 프로그램으로 IndianHealthService가 있다.85)

미국의 건강보장체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

약할 수 있다.첫 번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 문제,두 번째는 증

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비용 대비 의료의 질 수준 문제,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료 이용의 접근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재

정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유도하

는 정책,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마련 노력 등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져왔다.

3)성과와 한계

메디케어가 미국적 상황에서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적인 건강보장 장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아무런 건강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노인들을 건강보장의 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메디케어가 원

칙적으로 개인의 근로경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

재의 메디케어 구조는 이들의 건강보장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건강보장제도

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즉 메디케어

의 급여 범위가 매우 좁고 본인 부담이 많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가입자라고 하

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00년의 한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전체 소득의 19%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져,소득 5분위 중 최상

85) 문성웅 외,『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제도 연구』(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원, 2008),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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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전체 소득의 9%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최하층은 무려 32.9%를 의료비

로 지출한다.그리고 빈곤선 이하이면서도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메디

케어 대상자는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직접 본인 부담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이와 같은 의료비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메디케어가 불완전한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케어의 의료접근성은 민간보험보다는 나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지

만 불충분한 보장수준 때문에 메디케어 대상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대상

자의 약 3분의 1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이다.메

디케어만 해당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접근성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예약 후 대기 기간은 의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병이 있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 일차의료 의사는 메디케어가 더 길었

고 전문의는 민간보험 쪽이 더 길었다.메디케어의 또 다른 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196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공동출연으로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장제도를 설립하였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공공부조 방식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연방정부가 일괄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는 달리 주정부가 연

방법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지침에 따라 메디케이드 프로그

램 수혜자의 자격기준,유형,기간,서비스의 범위,서비스의 지불율 등을 설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다시 말해,미국 내에는 50개 주에 50개의 각각 다른 메디케

이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다.특히 메디케이드 제도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혜

택을 주고 있는데,미국 임산부의 약 40%,어린이의 약 20%가 메디케이드의 도

움을 받고 있다.86)

메디케이드의 특징은 지출비용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부담이지만 각 주

의 재정상태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부담비율이 또한 다르다는 점이다.

86) 홍석표,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장제도,”『보건복지포럼』제46호, (2000.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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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가난한 주에는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이 높고 부유한 주에는 부담비율이 낮다.

또한 약품비 절감 방안,의료비 지출억제 방안 등도 주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으며,심지어 대상자 결정 기준도 다르다.87)

이런 특징은 제도상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안고 있다.장점으로는 각 주의 재

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연방정부가 탄력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주마다 수혜대상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같은 미국인이지만 저소

득층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기준에 따라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메디케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적용 대상,보장 수준,접근성과 질 등 모든 측면에서 건강보

장으로서 충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어린이 4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

에 의해 건강보장을 받고 있고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므로,메

디케이드가 이들의 건강보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메디케이드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전체 빈곤층을 포함하는 보

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상당수의 빈곤층은 메디케이드에 포

함되지 않은 채 어떤 종류의 건강보장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들 중 상당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적으로 소아와 청소년,그리고 임산부에 대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좀더 유리

한 소득수준을 적용해왔다.

최근 여러 주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메디케이드 가입기준을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적용률이 저하

되고 있다.이른바 건강보험의 재정(financing)과 제공(delivery)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redefine)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정부는 건강보험 비용의 감소 방

안을 찾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증인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두 가지 역할

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88)

87) 김선민 외, “미국 보건부의 질 향상활동,”『한국의료QA학회지』제13권 제1호, (200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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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장제도인 만큼 보장의 충실성은

메디케어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이다.특히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메디케

이드에서는 연방정부 지침으로 명목상의 본인 부담 이외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보장의 충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이다.1965년 도입된 메디케이드는 현재 미국에서는 약 6,200만 명 이상이 혜택

을 보고 있다.89)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조차 실제적으

로는 적지 않은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비록 메디케이드 대상자

가 민간보험에 비하여 본인 부담이 적다고는 하지만,그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

는다고 하기 어렵다.현재 메디케이드의 보장성에 대한 더 큰 문제는 여러 형태

의 본인 부담이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각 주가

재정사정 때문에 급여를 줄이거나 본인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

고,연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다.실제 필요에 비하여 의료 이용이 불충분하고,민간보험에 비하여 일차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처방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불충분하다.특히 최근 문제

가 되는 것은 처방약품에 대한 접근성인데,각 주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들로 인해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대표적인 것으로 약품에 대한 비용

절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실제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메디케이드의 질적 수준

이 민간보험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가 적지 않고,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가 낮

다는 조사도 많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막론하고 정부 건강보장 프

로그램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 상황인 것으로 보인

다.계속 악화되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재정 투입

을 줄이도록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메디케이드에 대

88) David Besong Tataw, “Health Care Finance Reform and Market Failure at King/Drew Medical 

  Center, Los Angeles: An Analysis of Pediatric Social Outcomes in an Urban Public Safety-Net 

  Hospital,” Ph. D. Dis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y 2001), p.127.

89) 이관우, “미국 지방정부 의료지원 중단 검토,”『한국경제』,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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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 삭감이 최근의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메디케어의 경우,제도 변화를 압

박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은 급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다.현재 메디

케어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은 당

연하다.노인인구의 증가와 급여 확대가 맞물릴 경우 메디케어의 재정 소요는 더

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고민에 대응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전략은 일차적으로 직

접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이론적

으로는 아주 간단한데,결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가입자나 적

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실제로 텍사스 주 등 미국 일부 주정부들은 재정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동안 주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의료지원 예산 삭감 방안까지 고심

하고 있다.뉴저지 주인 경우는 가족의 복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과 일

관련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정부로부터 복지의 독립을 유도하는 방식으

로 기존의 복지정책을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90)2007년 기준,전통적으로 가장

가난한 주의 하나인 미시시피 주에서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가입자

개인당 보조금이 최고수준인 76%를 기록하지만,뉴욕 주는 최저인 50%를 기록

하였다.91)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 메디케이드 예산 가운데 평균 57%를 지원한

다.대신 주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지

역이다.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에서도 메디케이드 중단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들의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

하면 취약계층의 탈락은 피할 수 없고,이는 정부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게 된

다.따라서 작게는 재정조달(공공)과 의료 서비스 공급(민간)의 틈이 지나치게 크

다는 문제와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적절한 전국민 건강보장체계를

90) Susan Burger, “Case Study of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Health Changes Under New Jersey 

State Welfare Reform,”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Vol. 4, No. 2, (May 2003), p.155.

91) 박경돈, “미국 주정부 공공보험정책이 노인의 장기요양 사보험 구입에 미치는 구축효과,” 한국지방정부학

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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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제3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민간보험방식

1)건보 예외주의

건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건강보장은 현

대복지국가 사회보장의 중심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국민 개개인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

이다.이러한 건강보장을 시행하는 기본목적은 보건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전체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즉,가난한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일수록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니게 되는데,이를 전체국민이

공동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92)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건강보장에 대한 공공재 논리의 적용에도 불구하고,미

국은 건보 예외주의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OECD주요국들과는 달

리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적재로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

는 것이지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93)

각 나라마다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도로서 공유하는 핵심

내지 주류 문화가 있다.미국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왔던 주류 문화

가 있어 왔는데,그것이 바로 ‘앵글로-개신교도 문화’이다.건국의 개척자들이 갖

고 있던 이 문화는 거의 400년 동안 미국의 정체성에서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요

92) 이희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노인에 대한 건강보장,”『한국운동재활학회지』제5권 제2호 통권 10

호, (2009.10), p.100.

93) 김경희, 앞의 논문 (2000.12),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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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해왔다.미국의 앵글로-개신교도 문화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사회

적 제도와 관행을 개척자들이 갖고 와서 신대륙에서 새롭게 꽃을 피운 저항적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개념들과 가치관에 결합시킨 것이다.

미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대체로 선과 악,옮음과 그름의 근본적 구분에 대

한 믿음을 포함한다.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도 분파들은 계층적인 성직자의 중

개 없이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많은 종파들은 또한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거나 거듭나야 한

다고 강조한다.이처럼 앵글로-개신교도 문화는 미국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개인

주의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의 개신교 문화에서 개인의 성공은 개인의 책임이며,이와 같은 생

각은 성공의 신화와 자수성가의 개념을 야기시켰다.수많은 여론조사가 지속적으

로 보여주듯이,미국인들은 사람들의 성공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성품에 달려있다고 믿는다.이런 가치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dream)

의 중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구대륙과는 달리 신대륙 미국에서는 경직된 사회적 계층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었다.구대륙에

비해서 기회는 열려있었고 그에 대한 성공의 실현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특히 미국식 근로 윤리는 개신교도 문화의 중심적 특성이었고,미국식 종교는 처

음부터 근로의 종교였다.구대륙 사회에서는 가문,계급,사회적 지위,혹은 민족

같은 요소들이 지위와 성공의 기본적 원천이다.그러나 미국에서 원천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미국에서 기도와 근로는 연결되어 있었고 게으

름은 죄악이었다.미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회를 규정함에 있어서

생산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 보게 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 윤리는 전통적으로 고용과 복지에 관한 미국의 정책들을 규정

해왔다.사실상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다른 주요국들에서 보기 어려운 비난의 대

상이 된다.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가능하면 제거하려 했던 시도는 근로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에 그 뿌리가 있다.이런 문화에서 ‘공짜로 무언가를 얻

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근로복지는 ‘시민됨’(citizenship)에 관한 것

이고,신체적 능력이 있는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벌지 않을 때 온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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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개인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

고 재능,성품,그리고 노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

다.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정말로 ‘약속의 땅’(thepromisedland)임을 입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이론적으로 개인들의 개혁 성공은 사회의 집합적인 개혁

필요성을 없앨 수도 있고,몇몇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개혁이

개인적 영혼의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들에 반대하였다.94)

미국사회를 이끄는 기본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다.‘퓨리턴’(Puritan)이라고도 불

리는 이들은 칼뱅주의(Calvinism)95)에 입각한 엄격한 도덕성,주일의 신성한 엄

수,향락적인 행동의 금지 등을 강조한다.칼뱅주의는 개인의 영적 구원과 개인

의 직업적 성공을 결부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산계급 사이

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따라서 세속적 성공을 위한 근면,자조,절약,도덕의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청교도적 생활방식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였고,그에 따라 프로테스탄트적 윤리는 점차 국민윤리로 자리를 잡았

다.96)

또한 미국인들은 종교와 정치에 불만을 품고 신대륙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종

교 개혁에 투철했으며,스스로가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선민의식도 매우 강하

였다.이후 서부로 진출하게 되면서 ‘프런티어 정신’(frontierspirit)이라고 부르는

개척 정신이 새롭게 추가되었고,개인주의ㆍ현실주의․합리주의 혹은 개성을 존

중하는 성향 등이 미국식 정신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97)

이처럼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복지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예를

들어,빈곤이란 나태로부터 오는 것이며 나태란 부도덕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당

사자 개인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은 건강보장의 실행에 있어서도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거나,국가의 책

94) Samuel P. Huntington,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n’s National Identity. 형선호 역,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서울: 김영사, 2004), pp.83-107.

95) 칼뱅주의는 16세기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에게서 발단이 된 기독교 사상이다. 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였으며, 신앙생활에서는 자기를 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는 활동주의적 경향

을 지녔다.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에 부르주아 계급의 관심을 끌었던 칼뱅주의는 미국에 있어서 주로 청교

도(puritan)와 장로교도(presbyterian)들이 믿었다. 

96) 이주영,『미국의 좌파와 우파』(서울: 살림, 2003), pp.4-5.

97)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김상희 역.『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풀빛, 2006),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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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고 여기지 않으며,또한 이런 조치들로 인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거나 사회

연대가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다.당사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를 건강

보장으로부터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 건강보장의 사각지

대에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

보다 오히려 자신을 방치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비난한다.이것은 청교도주

의 전통에 바탕을 둔 근면과 절약으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미국 사회에서 개

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아메리칸 드림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이다.

미국 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며 복지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과 가족에 있다는 자조의 이념을 선호한다.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미국인들

은 그의 생계 및 건강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식 건강

보장은 유럽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다.대표적인 것은 ‘자조’(self-help)

의 원칙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유럽은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미국은 보충적 측면을 강조한다.유럽에서는 빈곤,의료 등의 문제를 보편

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해 미국은 보충적이면서도 자조적인 경향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이런 성향은 국가보다 사적이고 자발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민간

건강보장체계 및 자선적 구호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만들었으며,상대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건강보장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늦추게 만든 하

나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종종 ‘미국의 신조’에 구현된 자유,평등,민주주의,개인주의,인권,

법치,그리고 사유재산의 정치적 원칙들에 헌신함으로서 정의되고 단결되는 사람

들이라고 얘기된다.크레뵈코에르(Crevecoeur)부터 토크빌(Tocqueville)과 브라이

스(Bryce),미르달(Myrdal),그리고 현대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지식인

들은 미국이 국가로서 갖는 이런 특징들을 지적해왔다.그리고 미국의 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한다.98)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여러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뒤에서 환경만 조성해야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98) Samuel P. Huntington,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n’s National Identity. 형선호 역.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서울: 김영사, 2004),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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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곤란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이런 시각은 ‘정부는 문제’로 보고 개인의 자유

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다원주의를 들고 있다.미국

정치문화의 핵심 가치들은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그리고 법치주의 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미국 사회의 다원성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이러한 정치문화의 배경 하에서 연방정부,각 주정부,시

민사회 상호간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정부와 개인 간 구체적 관계설정은 역사

적으로 시민적 자유와 시민권리 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99)

그 중에서도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선구자로 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

한 사람들의 자손들(WASP:WhiteAnglo-SaxonProtestant)이 현대 미국 사회

의 주류를 형성하여 정․재계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이들은 청교도주의적

가치인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간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건강보장체계에 있어서 미국인 중 상당수는 억지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건보 예외주의

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지배적인 개인주의 문화

성향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가진 미국인들도 많다.특히 진보

적 시민단체와 종교적 지도자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다른 시각은 미국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정부가 개입하여 건강보험을 개혁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진통을 겪으며 통과된 건보개혁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2)민간주도․국가보완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시장이 제대로 기

능하지 않는 영역에 한정된다.따라서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시장의

99) 이신행,『시민사회운동』(서울: 법문사, 1999),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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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한해서 강제가 뒤따를 수 있다.이처럼

정부의 역할은 단지 보완적이고 제한적이며 기본적 기능은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불이익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있다.건강보장 분야에서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기제의 선호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100)

그러나 미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일관되지 않고 정책의 종류에 따라 변동도 크

다.과거나 현재의 역할과 관계없이,특히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

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건강보장체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

다.물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다른 정책에 비하여 의

료부문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장의 많은 문제가 정부

개입이 지나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별로 해당 정부가 얼마나 의료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종

합적인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는 어렵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표인 ‘전

체 의료비 지출 중 정부 재정이 자치하는 비중’이나,‘전체 병상 중 공공 부문의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등을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따라서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미국은 여타 OECD주요국들에 비해 정부재정과 공공병

상의 비중 등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즉,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의

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건강보장체계가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의 단일체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특유의 연방주의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미국의 정부형태는 지방분권

적이며 통일성이 없고,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복지체

계를 마련하기에 매우 어려운 분절적 구조를 갖고 있다.예를 들어,재정은 연방

정부가 보조를 하고 주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이지만,급여의 형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직접 지급을 한다.또한 주정부에서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 공공부

조와 건강보장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각 주마다 건강보험 수혜자에 대한

미적용자의 수,적용 범위,급여 수준 등이 전혀 달라 이 곳이 같은 나라인지 의

심스러울 정도이다.

100) 이병철,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정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소득유지 및 보건의료복지정책을 중심으

로,”『사회과학논집』제5권 제1호, (199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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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겉으로 들여다보면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서 보건인력부(Ministry of

HealthandHumanServices)가 전반적인 감독을 맡고 공중보건국,사회보장국

및 주보건부 등 건강보장서비스센터(CMS:CenterforMedicareandMedicaid)

의 협조아래 건강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01)그러

나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건강보장체계에서 사실상 통일적인 건보체계의 접근방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료 프로그램이 연방차원,

주차원,지방차원에서 서로 분절되어 이질적으로 존재할 뿐이다.102)

물론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건강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미국인(특히 노동자)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 틈새를 민간의료가 선점하게 되었고 점차 그 영향력을 키

워 나간 것이 오늘날 민간 주도 건보체계의 주요 원인이다.민간이 쉽게 공공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연방정부의 합리적 선택에도 있다.소위 ‘위

대한 사회’(GreatSociety)프로그램의 결과물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각종

의료기반시설(medicalinfrastructure)확충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정책의 중심적 문제

로 등장하였다.점차 연방정부는 건강보장 대상의 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

었다.이에 따라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밀려나게 되면서,그 부작용으로 건보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들은 비

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103)

이처럼 정부주도의 건강보장체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민간

이 자발적으로 여러 건강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은 자연스럽게 민

간부문 위주로 정착되었다.1965년에 만들어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재정이

나 건강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이 조차도 이미 민간부문

위주로 굳어진 건강보장체계 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고 특히 재정

101) 국민건강보험공단,『OECD국가의 건강보장제도』(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 p.59.

102) 정규원,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체계,”『법과정책연구』제3권 제1호, (2003), pp.7-9.

103) Edward D. Berkowitz, “Health Security for All: Dreams of Universal Health Care in America. 

  (Review)”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39, No. 4, (Summer 2006), pp.12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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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민간의 지출에 버금가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건강보장체계의 성격은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발적이고 자유방임적인 민간 프로그램들이 건강보장체계의 뼈대를 이루게

되면 전체 건보체계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

능 해진다.민간 부문은 물론이고,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프로그램 조차 일

관된 체계를 갖기 어렵게 된다.이에 따라 건강보장체계의 구성 요소들(예:의사,

병원 등 의료 제공자)은 전체 체계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민간 부문의 성

격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정부 부문 역시 이들 요소의 특성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리의료 방식의 가입자 관리가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미국

의 건강보장체계는 한 마디로 민간위주의 분산적이고 시장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료’가 공공영역이 아닌 전형적인 상품시

장에 좀더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고 해야 한다.

한 나라의 건강보장체계는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의 성격에 의해서 크게 좌우

된다.즉,민간위주의 건강보장체계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험방식의 건강보장체계인 경우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막론하고 보험자,보험 가입자,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형적인 참여

자이면서 행위 주체이다.미국의 민영보험도 마찬가지여서 다양한 민영보험,보

험 가입자 혹은 소비자,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여타 OECD 주요국들과 다른 점은 개인 가입자를 대신하는 집합적인

보험 가입자이자 구매자로서 기업이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다.즉,현재

미국의 민간보험 체계에서 개인보다는 기업이 훨씬 비중이 큰 보험 구매자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건강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참여자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쉽게 짐

작할 수 있다.기업은 개인 가입자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구입

할 수 있는데,이는 대량 구매라는 점 이외에도 정보나 협상력의 수준 등에서 민

간보험사에 대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이 기업을 통한 가입보다 불리

한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 종사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개인 가입자의 조건이 불



- 71 -

리하다는 것은 실제 이들의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

를 가진다.즉,민간보험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지출이 지나치게 큰 경우 상품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비용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에서 건강보험 문제가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핵

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보충적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에스

핑 앤더슨(EspingAnderson)은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는

복지국가가 시장에 예속된 정도(탈상품화),복지국가의 정책이 조합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노동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수준,복지정책과 경

제 정책이 통합된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liberal)유형,조합주의(corporatism)유

형,사회민주주의(socialdemocratic)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104)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는 영국,아일랜드,캐나다,뉴질랜드,미국,호주 등

이 속하고,보수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에는 스위스,핀란드,독일,프랑스,

일본,이탈리아 등이 속하며,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는 스웨덴,노르웨이,

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 등이 속한다.여기서 미국이 속한 자유주

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대체로 1인당 GDP가 높으며,국가구조가 사회의 이해관계

에 허약하며,민족적․문화적 이질성의 정도가 높으며,개인주의가 지배적이며,

좌파정당의 역량과 노동부문의 조직능력이 약하다.105)

또한 보건의료의 유형은 자유기업형,사회보장형,공산주의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여기서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최대한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건보 부문을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인이 주도하여 전달하는 체계라

104) Gosta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박시종 역,『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pp.62-67.

105) 홍경준,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한

국사회복지학』제38호, (1999.9),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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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자유기업형(FreeEnterpirsePattern)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편

OECD에서는 미국의 건강보장체계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는 의미로 소비자주권형(ConsumerSovereigntyModel)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국가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이것은 미국에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 영역으로서 자유주의적 시

장의 원리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그러나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어느 특정 집단이 권력자원을 독점할 경우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매우 우려가 크다.이 점이 미국의 건강보장체계가 갖

는 내재적 모순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시장에 개입해야

할 명분을 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문제점

1)의료의 비용

미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혜

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1960년에 GDP의 5.2%

를 차지하였고,30년 후 1990년에는 12.2%,다시 10년 후 2000년에는 13.4%를 차

지하였다.2008년에는 16%에 이르러 OECD 평균 9%보다 무려 7%가 더 높고,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그리고 2008년도

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7,538달러로 OECD평균 3,006달러보다 2.5배 높

았다.전체적으로 미국은 프랑스,독일,그리고 영국 같은 비교적 부유한 유럽국

가들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다.106)

물론 공통적으로 OECD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점차 GDP성장률

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000년에서 2008년까지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 증가율은 4.2%로 같은 기간 GDP성장률 2.2%보다 높았다.그러나 특히 미국

의 경우는 매우 가파르게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106) OECD, “OECD Health Data 2010: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http://www.oecd.org/

  dataoecd/46/2/38980580.pdf (검색일: 201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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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17년에는 미국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1인당 지출액도 13,10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비용의 절반은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

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이후 의료 관련 정부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32.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7)

의료비가 개인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 주요

한 개인소비 항목들을 제치고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였고,이러한 추세는 그 후로

계속 이어져 2007년에는 의료비가 1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3%인

식료품이나 15%인 주거비를 급기야 앞서게 되었다.108)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술적 진보와 인구의 증가,그리고 노

령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그 외에 MRI나 CT등 새로운 진단기술의 보급과 이

용 등을 들 수가 있다.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그러

나 미국의 의료비가 급속히 상승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다른 나라보다 1인당

MRI및 CT이용건수가 높다는 등의 측면도 있지만,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비효율적인 민간부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고 있는 건강보장체계의 구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확보 비율은 63.9%에 달하는데,이렇게 민

간보험사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특히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복지부분을 대폭 축

소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국가 보건의료부분에 민간 영리부분의 참여

를 유도한 정책변화에 기인한다.레이건 행정부는 복지의 축소,영리민영화,시장

화의 도입정책을 전 방위적으로 펼쳤고 그 결과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인 메디케

어와 메디케이드를 민간영리기구에 대행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그 이후 1990년

대 중반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민간보험회사와 관리기구에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

되고 재단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을 도입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대형 민간보험사가 미국의 의료시장을 장악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107) Christian Hagist, et al., “Health Care Spending: What the Future will Look Like,”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No. 286 (May 2006), p.8.

108) 김주영, “미국의 의료개혁: 보건경제학의 관점에서,”『국제노동브리프』제6권 제3호, (2008.3),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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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래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해 의료비의 증가를 막으면서 복지비의 지출을 줄

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의료비를 폭증시킨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소

위,민간보험회사-관리의료-병원-제약회사로 이어지는 강고한 카르텔(cartel)은

국가가 의료시장에 대한 통제기전을 갖기 어려운 구조로 강화되고 있다.미국은

전체 의료비의 24.1%를 행정관리 비용에 사용하고 있고 민간보험은 전체 보험료

의 11.6%를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비가 상승하는 구조적 원인은 예를 들어,의료비 지출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면서 1997～2002년까지 연간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의약

품비 지출에 주목할 수 있다.109)실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도 의료기관이

각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간에 계약을 통해 의료수가와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이

다 보니 약 가격이 이웃나라인 캐나다보다 60%정도 더 비싸다.

오늘날 미국의 의료비 지출 급증은 단순히 건강보장체계의 문제를 넘어서 미

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일례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그 분담이 노사간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중소규모 기업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규모 기업들은 줄곧 세금문제를

고민거리로 여겼는데,오늘날 상당한 수의 기업에서 의료비 지출 문제를 큰 걸림

돌로 생각하고 있다.결국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일정 비용을 전가하게 되어 중소

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이다.이런 관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증대에 따른 고용,기자재 구입 등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 감소를 가져오게 하였으며,이에 따라 노동자의 일자리 감

소,생산성과 경쟁력의 하락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급속한 상승은 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가계를 파산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뿐

아니라,기업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과 정부를 압

박하고 있다.미국에서 파산한 가정의 절반 정도는 의료비로 인한 것이고,계속

되는 중소기업의 도산이라든지 기업의 해외이전도 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큰

109) 정영호,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국제노동브리프』제6권 제5호, (2008.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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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1990년대 미국 기업은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사실 이전부터 독일과 일본은 사회보험을 실시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건강보험비를 절약할 수 있어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만,미국은 사회보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비가 상승하여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특히,미국 자동차 회사의 고용주들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금속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건강보험비를 지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10)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GeneralMotors)사의 경

우,2007년 기준 생산한 자동차 한 대당 차지하는 의료비용이 1,525달러 수준(도

요다 125달러)이나 되어 GM 자동차의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GM이 파산한 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인 것이다.111)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점차 미국경제 전

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의료의 질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란 명예에 걸맞지 않게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

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의료비 지출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질적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앞서 지적했

듯이,해당 국가들의 건강보장 지표를 반영하는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을 보

면 OECD국가들 중에서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78.1세로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

고 31개 OECD국가 중에서 22위이며,세계상위 50개국 중에서는 48위이다.그리

고 출생 후 1세 미만에 사망하는 비율은 출생아 1,000명당 6.7명으로서 터키,멕

시코에 이어 3위로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에 속한다.112)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영아사망율과 총사망율 모두 미국

이 캐나다보다 훨씬 높다.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캐나라 두 나라는 사

110) 최찬호, “미국의 의료비규제 방안에 관한 소고,”『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4호, (2008.1), p.411-412.

111) 어기구, 앞의 논문 (2010.4), p.137.

112) OECD, “OECD Health Data 2010: Frequently Requested Data,” http://www.oecd.org/document/

  16/0,3343,en_2649_34631_2085200_1_1_1_1,00.html (검색일: 201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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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통계수치를 보였었다.그러나 캐나다가 지불주체를

하나로 하는 체계로 전환된 1970년 이후부터 그 수치들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

다.실제로 미국에서 사망률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예를 들어,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의 경우 수입이 1% 증가하면 10만 명당 사망하는 사람 수

가 22명 줄어든다.캐나다에서는 그런 관련성이 없다.113)

역사적으로 볼 때,캐나다에서도 건강보장의 문제는 사적책임의 영역이었을 뿐

공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그러나 건강보장 문

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할 여지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법

부 판단의 뒷받침 아래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다.오늘날 캐나다는

국민들의 건강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자치주정부들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차적 책임은 자치주

정부들에게 있으며,연방정부는 처방약품의 승인과 규제,검역과 보건증진사업들,

그리고 원주민들이나 연방경찰과 퇴역군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개별 자치주정부들에 국한될 수 없는 연방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

입을 하고 있다.114)

미국의 건강보장제도에서 의료의 질적 측면을 측정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첫째,환자의 절반 정도만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또한

비싼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

는 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115)둘째,약 400만～500만 명의 환자들이 매

년 의료과실(medicalerror)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이러한 결과로 약 44,000명～

98,000명 정도가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는 여러 가지 이유

로 발생하고 있는데,그 중에서 의약품 과실(drugerror),병원 내 감염(hospital-

acquiredinfection)등이 주된 이유로 파악 되고 있다.셋째,미국 내 병원에서는

의료과실을 줄여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손으로 직접 작성한 처방전의 경우에는 잘못된 약과 분량을 처

113) David Singer, “The Health Car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권정기 역,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위기.”『정세와노동』제34호, (2008.4), pp.75-76.

114) 정석국, “캐나다 보건건강보장제도 개혁과 공중판단,”『보건사회연구』제23권 제1호, (2003.7), p.115.

115) Asch SM., et al., “Who is at Greatest Risk for Receiving Poor-Qulity Health a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54, No. 11, (March 2006), pp.114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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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확률이 높으나 전자처방은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 약 20%,병원의 경우 약 25% 정도만이 전자의

무기록(EMR:ElectronicMedicalRecord)을 활용하고 있다.11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미국인의 건강상태는 OECD주

요국들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한데,독과점 형태의 민간건강보험 시장과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경

쟁을 유도하고,메디케어 같은 공공건강보장제도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하여 의약품 가격을 낮추며,값싼 의약품을 수입하

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와 공중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치료비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117)

3)의료의 접근성

미국의 의료서비스 분야에는 ‘관리의료’(managedcare)라는 보험제도가 자리잡

고 있는데,이것은 정부의 건보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계 현장에서 자본과 시장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사실 관리의료의 최대목

적은 의료비의 절감에 있었다.118)이를 위하여 보험사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

비스에 제한을 가하며 때로는 개입하기도 한다.입원진료,응급환자진료,전문의

진료 등 세 가지가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3대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들 세

가지 의료가 가능한 한 행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개입하였다.

그러나 관리의료제도 하에서 환자는 보험회사와 계약한 의사가 주치의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즉,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또한 전

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갑작스런 질병 또는 의료사고

로 인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도 주치의와 연락이 안 되거나,

116) John C. Goodman, et al., Handbook on State Health Care Reform (Dallas: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2007), p.18.

117) 김주경, 앞의 논문 (2010.4), pp.1-2.

118) 여기서 의료비 절감이란 환자가 진찰 및 치료에 드는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 하는 보험료 절감을 의미한다.



- 78 -

주치의로부터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응급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왜냐하면 주치의의 동의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환자는 의료정보 제한,과소진료,저급의료 등 역기능을 감소해야

한다.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험사․의사․환자 즉,의료서비스를 공급하

는 측과 제공받는 측이 서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윤리 의식보다 단지 시장

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상품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점

이다.119)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지,환

자의 존엄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윤리는 굳이 상호간 관심의 영역으로 다뤄

지지 않는다.

미국은 건강보장체계의 유형 분류상 대표적 자유방임형(laissez-faire)국가로서

이 때문에 흔히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를 ‘비제도적 제도’(non-system)로 지칭하기

도 한다.이처럼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체계가 없다.과거에는 보험

에 가입한 사람이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1980년대 이후 관

리의료 아래에서 보험자는 가입자에게 주치의를 배정하고,주치의는 등록한 환자

를 최대한 붙잡아 두어 비용을 통제하는 이른바,문지기(gate-keeper)역할을 하

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주치의는 의학적 판단과 보험자의 방침에 따라 상급의

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다.이처럼 관리의료는 특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동시에 공공병원의

질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20)

미국은 국가적 건강보장제공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공공부문의 의료제

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문

이 중심이 되고 공공부문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다.관리의료

하에서 보험자와 의료제공자 간 융합한 ‘신의산복합체’(New medicalindustrial

complex)로서 관리의료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자격 변경에 따라 의료의 분절화가 적지 않은 문제가

119) 윤치근, “미국 의료서비스시장에 있어서 관리의료의 도입과 영향에 대한 고찰,”『한국보건복지학회』

  제1집, (1998.12), p.172.

120) Nuria Mas Canal, “A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Health Care System in the Managed Care 

  Era.”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May 2001), p.46.



- 79 -

되고 있다.이처럼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건강보장 적용

대상(coverage)을 확대하는 부분인데,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의료이용자

는 오히려 제한되고 있으며 반대로 서비스의 가격은 매우 비싸지고 있다.121)

이러한 의료의 접근성 문제로 미국은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2005년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6명 중에

1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이는 2000년 이후 680만 명이 더욱

증가된 수치이다.더욱 큰 문제는 그 숫자는 이후로도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

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

구는 빈곤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득별․연령별․인종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현재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 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

한 무보험자는 약 5,000만 명에 달하고 인구의 16.7%를 차지한다.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내용이 좋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전체인구의 약 30% 정도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무보험자는 가정

이 없거나 실직한 중․고령자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무보험자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무보험자율이 높은 연령계층은 18세부터 24세로 비

교적 건강한 계층도 있다(전체의 약 20%).그리고 무보험자 중에 세대주가 무직

인 것은 불과 15%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

가족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무보험자의 50% 가까이가 종업원 25인 미만의 중

소영세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종업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비

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그 이유로서는 보험료는 세제상 손금산입(損金算入)

이 된다고 해도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이 상

대적으로 적고,1인당 보험료가 대기업에 비해 전체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특히 의료접근보장의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민간보험회사 대

부분이 기존의 병역(病歷)등에 근거해서 보험료 설정(experiencerating)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블루크로스(Bluecross)와 블루쉴드(Blueshield)의 초창기에는 동일지역에서는

121)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과천: 보건복지부, 2007), p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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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보험료를 설정하는 방식인 지역요율(communityrating)을 채택하였지만,의

료비의 상승에 따라 민간보험회사 및 건강한 가입자로부터 질병가능(risk)여부

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되었다.그 결과 대부분 민간보험사가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가입의 거부 혹은 가입갱신의 거부,소규모 그

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더욱이 무보험자와 보험적용자 사이가 확연히 구

분되어 있지 않고,보험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좁으며,또한 면책액 및 본인부담

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때에 건강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상

당수에 이른다.이것은 결국 메디케이드가 최종적인 받침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이처럼 미국에 있어서 의료접근의 보장은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건강보장은 고용과 결부되어 있어 실업 및 전직은 건강보장의 상

실을 수반하게 되므로 전직을 피하는 등 고용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소위,‘일자

리고정’(joblock)현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10인 중 3인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

였다고 알려진다.더욱이 취업이 되면 소득이 상승하여 메디케이드 적용에서 제

외되는 등 의료 접근성의 문제점들이 의료 이외의 사회경제적 비용증대를 초래

하고 있다.122)미국인들은 실업자가 되면 의료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

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경제적 능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 별도로 민간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높은 보험료로 인해 대부분의 실업자들과 그 가

족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자들의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몇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대표적인 것이 COBRA(ConsolidatedOmnibus

BudgetReconciliationAct)에 규정된 직장건강보험적용연장 제도이다.1986년 미

의회는 COBRA하의 의료 혜택과 관련된 규정들을 통과시켰다.이 법 개정의 핵

심은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되는 가입자에 대해 일시적인 적용 연장을 제공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실직상황에 관련해서,2009년 2월에 발효된 미국 경

기부양법안은 COBRA의 직장건강보험적용연장 제도에 의해 연장된 보험 플랜의

보험료의 65%를 고용주나 보험회사에 세액공제(tax credit)방식을 통해 상환

122) 건강보험관리공단,『(미국․영국의)건강보장 개혁동향』(서울: 건강보험관리공단, 1995),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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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e)함으로써,실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전체 보험료의 35%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렇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사

실상 이 경기부양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고용인이 전체 보험료와 함께 2%의 행

정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상징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123)

제4절 소결론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현황,특징,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기준으로,의료비 비중은 GDP대비 16.0%를 차지하는데,이는 OECD주

요국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평균 9.0%에 비해서도 7%나 높은 수준이다.1인

당 의료비 지출은 7,538달러인데,평균 3,060달러에 비해서도 2.5배나 높다.이처

럼 미국은 비교적 부유한 OECD 주요국들보다 거의 2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1인당 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인데,OECD

평균 72.8%보다 낮은 수준이며 1990년 이래로 공공부문의 지출이 민간부문의 지

출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재원조달 방식에서도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여타 OECD 주요국들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높은 반면에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고,간호사는 다소 많은

편이며,CT․MRI등 최신 의료장비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그리고 미국

인의 평균수명은 77.9세로 OECD평균 79.4세보다 낮고,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

망률은 6.7세로 평균 4.7세보다 높다.15세 이상 흡연율에 있어서 미국은 16.5%

로 OECD평균 23.2%에 비해 낮고,비만율에 있어서는 33.8%로 평균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구조이다.민간건강

123) 김영민, “실업자를 위한 일시적 직장 건강보험적용 연장제도,”『국제노동브리프』제7권 제9호, (2009),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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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는 크게 기업을 통한 가입(직장건강보험)과 개인 가입(개인건강보험)

의 형태가 있다.그리고 민간건강보험은 수많은 조직과 기관,회사 등에 의하여

운영되며,서비스 제공은 HMO,POS,PPO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영리 민간보험단체로는 BlueCross,BlueShield가 있으며,일반보험 및 영리

보험회사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이 있다.

미국의 공공건강보장은 주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뼈

대를 이루고 있으며,그 외에도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S-CHIP,재향군인을 위

한 VHA,인디언을 위한 IndianHealthService등이 있다.그러나 정부의 재정

악화로 공공보험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특징은 민간보험방식(CSM)인데,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취급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건보 예외주의,민간주도․국가보완,보

충적 자유주의 등 OECD주요국들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미국

건강보장체계의 문제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데 있으며,세계 최고의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과 의료의 접근성 등

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을 적용해 본다면,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유형에 속하는 국가이다.특히 미국은 개인주의 유형에 속

하는 OECD국가군에서도 가장 강한 개인주의 문화 성향을 갖고 있다.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권위가 개입되는 것

을 싫어한다.이런 문화에서는 건강을 비롯한 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보지 않으며 문제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그리고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공공재로 취급하기보다 사적재로 취급하는 성향이 강하다.이런

문화적 성향이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를 국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를 갖게

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공공보험이 아닌 민간보

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주도하고 있으며,대체로 민간보험은 회사와 직원 간 고용

관계를 기초로 가입되어 있고 복지급여 차원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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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패배로 실패

1929년 미국,최초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BlueCross)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미국의학협회(AMA)등의

반대로 포기

1935년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건강보험개혁10개년계획 발표하였다가 ‘사회주의적’이라

제4장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과 제약요인

제1절 건보개혁의 추진배경

1.건보개혁의 역사적 전개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기능과 전반적인 질은 사실상 사적 규제와 정부 규제,사

법 제도와 소송 기회,권익보호단체(소비자․전문가․특수이익 등)의 행동주의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과 제약을 받으면서 변화하

고 발전한다.124)그리고 대표적인 사보험 방식의 건강보장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체제라는 경쟁의 틀 속

에서 모든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여기서 시장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희망과는 달

리 미국사회는 시장의 왜곡에 따른 건강보장체계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

면서 건보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전 국민적 관

심사로 부각하게 된 것이다.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 주요연표는 <표 8>과 같다.

<표 8>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주요연표

124) David Mechanic,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Need for a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7, No. 1, 

(July 2002),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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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 직면,좌절

1962년 존 F.케네디 대통령,건강보험개혁 문제 제기하였다가 실패

1965년
린든 B.존슨 대통령,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의보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

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도입

1971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건강보험개혁 내용을 담은 건강보장법 발의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포괄적 국민건강보험제 제안했지만 경제침체 탓에 의회의

우선 의제에서 밀림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민간 보험업자들간의 경쟁에 바탕을 둔 보편적 의료체제

도입 추진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건강보장법 의회 통과 실패,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2003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확대

2008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건강보험개혁 대선 공약으로 제시

2009년 1월.오바마 대통령 취임

5월.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건강보험 개혁안 발의

9월.상원의 민주당 안 공개

11월.하원 의료개혁안 찬성 220,반대 215표로 통과

12월.상원 건강보험개혁안 찬성 60,반대 39표로 통과

2010년 3월.하원 민주당,공화당 반대 속에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2011년 1월.하원 건보개혁법 폐기안 통과

(출처:김균미 10/3/23,재편집)

1)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30)

이 시기 건보개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들 수 있

는데,대선의 패배로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다.그 후 1929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이 탄생하기에 이른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있어서 19세기를 ‘자유주의와 자선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비해 1900년

에서 1930년까지의 근 30년간을 ‘진보와 개혁의 시대’라고 부른다.이것은 18세기

이후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과 다위니즘을 배경으로 미국을 지배해 오던 자유주

의 사상의 일시적 쇠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복지정치 측면에서 보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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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에 대한 새로운 진보적 개념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오늘날 미국의

복지정치는 이 진보와 개혁시대를 거치면서 형태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1900

년대 초반에 이르러 빈곤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자유방임주의가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자유방임주의를 대치하는 새로운 사

회이론,즉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방안이 이 시기에

대두 되었다.125)

공식적으로 처음 전국민건강보장과 관련된 주장이나 전망이 나온 것은 1901년

사회당(SocialistParty)창립대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회당은 사고․실업․

질병․노령 등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정강 정책에 포함했는데,이것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설립을 요구한 정당차원의 최초 주장이다.비슷한 시기에 루즈벨

트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ProgressiveParty)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정치적 의제로서는 전국민 건강

보장체계에 대한 요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 아니다.1900년대

를 기점으로 독일(1883년),오스트리아(1888년),덴마크(1891년),노르웨이(1894

년),프랑스(1898년),벨기에(1900년)등에서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영국(1908

년),스웨덴(1913년),이탈리아(1914년)등에서는 아직 사회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정당의 정강 정책보다 실제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민간

단체의 입법활동이다.역사적으로 민간단체인 미노동자입법협회(AALL:Americ-

anAssociationforLaborLegislation,이하 AALL로 표기)가 벌인 입법운동을

실제적인 전국민 건강보장 운동의 출발로 보는 경우가 많다.이 협회는 1906년

설립되어 각 주별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입법운동을 전개하다가 1915년 최초

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제안하였다.이 제안은 초기 의사단체를 비롯한 여러 조

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AALL은 정치

조직 대신 연구와 홍보,로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삼았고 여러 관련 당사자들

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26)

125) 박병현, 앞의 책 (2008), p.101-102.

126) 김창엽 외,『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편), (서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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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의 관련 당사자 중 두 집단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의사협회

와 노동조합이 그것이다.우선 미의사협회의 경우 AALL의 노력과 지도부의 입

장이 결합하여,초기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건강보험을 정부가 통제하는 문제와 의사들에 대한 진료

비 보상을 사람당 정액제(capitation)로 하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세력의 주

장에 반발하여 결국 반대세력으로 돌아서게 된다.미국의 건보개혁사에서 전국민

건강보장 제도의 논의 과정 중 의사들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참여했는가는 매

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좌파정당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 좌파 정당의 영향은 미미하였다.사회당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12

년과 1926년 선거에서도 이들의 득표율이 6%에 지나지 않았다.나아가 당시 노

동운동의 일반적인 입장은 오히려 전국민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것이었다.대표적

인 노동자 단체인 미노동자협회(AFL:AmericanFederationofLabor,이하 AFL

로 표기)는 강제적인 건강보험이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조장하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에 섰다.당시 노동단체는

AFL-CIO롤 통합되기 이전으로,AFL는 직업별 노조의 대표 조직이고,산업별조

합회의(CIO:ConfederationofIndustrialOrganization,이하 CIO로 표기)는 산별

노조의 대표조직이었다.

AFL의 의장인 공파스(SamuelGompers)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반대한 대표적

인 인물로,전국민 건강보험과 같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노동자들을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었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자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

해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노동조합의 대표들은 노동자를 두고 정부와 사

용자,그리고 자신들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에 찬성했던 미의사협회가 반대로 돌아서고 민간보험 회사와 사용자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노동운동도 반대 진영에 가담하면서 전국민건강보

험 운동은 쇠퇴하기에 이른다.결정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민건강보험공단, 2005),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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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독일이 주도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으로써,전국민 건강보장은 공

산주의 혹은 독일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더 이상 추진의 동력을 잃고 말았다.127)

2)대공황과 뉴딜의 시대(1930-1960)

이 시기 건강보험개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대통령의 건강보험 추진 논의를 들 수 있는데,실현되지는 못하였고

다만 1935년 사회보장법 시행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또한 1945년 트루먼

(Truman)대통령의 건보개혁 10개년 계획이 있는데,이 역시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에 직면하여 좌절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적인 복지정치 개혁의 시도는 1930년대에 이뤄졌다.미국은 1930년대 대공

황 이후 국가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일

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시장체계가 구성

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경제의 안정

적인 성장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미국의 경우도 대공황 시기가 바로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게

되는 최적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는 눈여겨볼만한 것으로 미네소타 주 출신 하원의원인

런딘(ErnestLundeen)이 제안한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당시 농민,노

동자,실업자,여성 등의 지지 속에 강력히 추진되었다.초기의 반대와 달리

AFL,CIO 등 노동조합도 전국민 건강보험에 찬성한다고 선언하였다.그러나 이

법안을 비롯하여 당시의 사회보험 운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보다는 실업이나

경제적 보장 등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었다.또한 대중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

어내는 방식보다는 의회의 위원회를 비롯한 상층 정치권에서 비밀리에 의견을

관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의사협회와 기업의 반대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의식하

면서 부분적인 성취128)를 시도했지만,결국 정부에 의한 건강보장정책은 뉴딜정

127) 김창엽, 앞의 책 (2006), pp.16-19.

128) 예를 들어, 이 당시 해당 위원회는 국가보다는 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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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1940년대 중반과 후반에 전국민 건강보장 제도 창설시도가 있었다.

바그너머레이딘젤(Wagner-Murray-Dingell)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트루먼 행

정부 시기에 시도되었다.이때는 1910년대와 달리 AFL-CIO등 노동조합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호프만(Hoffman)의 지적대로,이 당시 전

국민 건강보장을 추진하던 세력은 대중적인 참여나 대중운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고 역시 상층 정치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전혀 현실적이 못하였고,오히려 미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

대가 이들의 노력을 압도하였다.1948년 이후 미의사협회는 1억 달러 이상의 자

금을 동원하여 전국민 건강보장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의원들에 대한 편지 등과 아울러 일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편지쓰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이러한 반대운동과 당시 냉전체제로 접어드는 정치환경은 전국민 건강보

장 운동을 ‘사회주의 의료’(socializedmedicine)로 낙인찍는 데 성공하였다.심지

어 건강보장정책을 추진하던 일반국민이나 관료를 소련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앞

잡이로 공격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다.결정적으로 미의사협회는 1950년 선거에

서 전국민 건강보장 법안을 지지하던 의원 80%를 낙선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결국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성립을 좌절시켰다.

전국민 건강보장이 성취되지 못하던 이 시기에 건강보장의 주된 방법으로 발

전한 것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사적민간보험이다.이때 민간보험은

전국민 건강보장의 대체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전국민 건강보장과의 상호 관련

성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노동자들에 대한 민간보험은 당연히 노동자와 사

용자 사이의 협상이나 집단 교섭의 산물이다.

현재까지도 미국 민간건강보험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통한 보험

으로,1960년대 초에 이미 전국민 4분의 3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방식의 보험

에 포함되었다.초기부터 노동운동이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1940년대 전국민 건강보장 운동이 대중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아니었

던 만큼,이러한 민간보험의 성장은 노동운동이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적

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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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어느 정도 건강보장 혜택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로서는 전국민 건

강보장체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물론 이러한 민간보험은 노동조

합이 개별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성취한 것이 대부분이었고,일부 대규모

노조의 성과가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노동운동의 요구는 더욱 개별

적인 것으로 굳어졌다.

3)위대한 사회 시대(1960-1980)

이 시기 건강보장개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1962년 케네디(JohnF.Kennedy)

대통령의 건보개혁 제기를 들 수 있고,1965년 존슨(Jonson)대통령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을 들 수 있다.그리고 1971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건강

보험개혁 내용을 담은 건강보장법 발의와 1976년 카터(Carter)대통령의 포괄적

건강보험제도 제안이 있었지만 공론화 되지는 못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을 비롯하여 학생운동,반전운동,대항문화

운동 등이 전국을 휩쓸면서 흑인과 빈민들의 곤궁한 삶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마이클 해링턴(MichaelHarrington)은 자신의 저서『또 하나의 미국』에

서 약 4～5천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였다.

풍요로운 사회를 자부하던 미국인들에게 그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미국 정

부의 ‘빈곤에 대한 전쟁’선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당시 ‘빈곤에 대한

전쟁과 위대한 사회’정책은 엄청난 돈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의 사회개

발 프로젝트로 뉴딜정책을 능가하였다.129)

미국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결국 전국민 건강보장 체계에 대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다.이 제도는 1965년

에 비로소 도입된 것이지만,전국민 건강보장에 대한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65

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된 공적 건강보험제도이다.130)

129) 강세현 외,『지역사회복지론』(고양: 공동체, 2009), p.61.

130) 김홍식, 앞의 논문 (200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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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케네디와 존슨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당

시 힘을 얻고 있던 평등주의적 사회진보운동의 영향,노동운동의 지원,노인들의

조직화 등이 합해진 복지정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조직화된 노인들의

요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노인 건강보장 시도는 트루

먼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됐고,당초 전국민 건강보장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

하여 일부 대상을 떼어내는 점진적인 전략을 사용한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논란 끝에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을 우선 제도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

지만,이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 대신 단편적인

제도들이 타협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선례가 되었다.따라서 이후 제도의

중복과 낭비,제도 사이의 공백과 단절 등이 미국 건강보장제도의 부정적인 특성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4)복지 재편의 시대(1980-2008)

이 시기 건보개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1993년 클린턴(Clinton)대통령의 민간

보험사들간 경쟁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반대로비와 정치적 이해 충돌로 의회 통과는 실패하였고,특히 민

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인해 개혁추진의 한계를 드러냈다.다음으로 2003년 부

시(GeorgeW.Bush)대통령의 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의 확대를 들 수

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에 이어 그 이후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는 선진 각국에서

소위 복지국가의 후퇴를 가져왔고,전국민 건강보장체계가 없던 미국에서조차 레

이건(Reagan)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정책의 후퇴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잘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는 레이거노믹스 신보수주의 정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된 때이다.레이건 행정부는 경제개혁과 함께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개혁을 단행하여 지역보건기획기구를 폐지하는 등으로 국가개입의 폭을 줄이기

시작하였다.131)

이처럼 1981년 1월 레이건의 대통령취임은 미국 복지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131) 이규식,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사회보장연구』제18권 제2호, (2002.12),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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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가 되는 시기로 평가되는데,그의 등장은 루스벨트로부터 카터에 이르기까

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뉴딜(New Deal)의 전통을 사실상 마감하는 것을 의미

한다.132)이후 미국에서 전국민건강보장 체제에 관한 논의는 쇠퇴를 거듭하였고

점차 논의 자체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유래없는 대량해고는 공적건강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조성됐고,다시 1992년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

가 되었다.미국의 중산층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민간건강보

험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어,사실상 그들에게 전국민 건강보장 체계에

대한 욕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그러나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 이루어진 대량해

고와 계약직 노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건강보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133)

이런 분위기에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공약하

고 당선되자 새로운 전국민 건강보장 제도를 수립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

다.1993년에 제안된 이 건보개혁안은 보험료나 급여를 정부가 규제하지만,‘관리

되는 경쟁’(managedcompetition)의 개념에 기초하여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기전

을 이용하고자 하였다.지역별로 구매자 조직인 ‘건강연합’(healthalliance)을 만

들어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집단적으로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제안의 뼈대를 이룬다.제도의 목표나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제안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장기전을 활용하고자 한 비교적

온건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건보개혁안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전국적

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1994년 의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다.의사,보험회

사,제약회사,자영업자 등이 중요한 반대 진영이었으나,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설명과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34)

132) 신영전, “미국 사회복지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사회보장연구』제20권

  제1호, (2004.3), p.157.

133) 양재진, “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의 정치경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

회 2002 춘계학술대회, (2002.3), pp.85-86; 양재진, “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

『한국 정책논집』제2권, (2002), p.25.

134)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시도에 있어서 당시 의사 및 보험사들은 정부개입으로 자신의 소득이 감소되는 측

면을 우려하였고, 고용주 역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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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화의 시대(2008-현재)

이 시기 건강보험개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2008년 오바마(Obama)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건보개혁을 약속한 것과 집권 후 건보개

혁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들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같은 해 5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건보

개혁안 발의를 시작으로 미국은 전국적인 찬반논란에 휩싸인다.결국 그해 9월

상원 민주당 안 공개,11월 하원 건보개혁안 찬성 220,반대 215표로 통과,12월

상원 건강보험개혁안 찬성 60,반대 39표로 통과,상․하원간 단일안 마련을 위

한 물밑 조율작업이 추진되었다.그러나 2010년 1월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주 특

별선거 패배로 개혁의 한계에 봉착한 듯 했지만,2010년 3월 21일 민주당 일부

의원과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도 하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초기 건보개혁과 관련하여 구상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가 민간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보험을 갖추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었다.집권 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주안점은 전국민 건강보

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비록 최종안이 기대 이하의 후퇴

한 개혁이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2010년 3월 25일 의회에서 건보개혁법안이 통

과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였던 개혁이 마침내 이루어졌다.135)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건보개혁 과정은 별도로 다음 절에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2.건보개혁의 추진 배경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민간보험이 주도하고 공공보험이 보완하는 형태이다.

하였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건강보험 수혜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편 의료의 질

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게 못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영호 외,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보건복지포럼』제102

호, (2005), p.80.

135) 이준규․ 외, 앞의 논문 (2010.3),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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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이 채택한 시장원리의 의료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왜곡에 따른

내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역대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건강보장체계가 갈수

록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건보개혁을 통해 의료시장

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건보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의 갈림길에

서 갈등한 역대 행정부는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방

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임시처방의 건보정책을 선호해왔다.이처

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건보개혁은 왜곡된 의료시장을 더욱 구조화 내지는 공

고화시켜 나갔다.

왜곡된 의료시장에 대한 건보개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건강보

장체계의 위기는 미국이 직면한 국내문제에 있어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시급

하면서도 급속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136)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후의 대내외적 상황은 더 이상 건보개혁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

점들이 심각하게 노출되었던 시점이다.

1)대외적 요인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2008년 11월 4일에 있었다.당

시 대통령 출마에 나선 차기 대권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나 정파를 떠나 추락하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그에 관련하여 미국식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

요성,그리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해소 방안 등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냉전에서 소련에 승리한 이후 미국은 그동안 국제정치나 경제 분야는 물론 군

사력 등 각 분야에서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왔다.특히 세계경제는

미국의 월가와 달러화가 좌지우지하였고,각국은 앞다투어 미국식 자본주의와 선

진 금융시스템을 본받으려고 나섰다.그러던 미국이 ‘제국의 힘’을 상실하고 있

다.미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

136) Michael J. Bonetto, “State Legislators’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Medical Savings Accounts 

  and the U.S. Health Care System: Identifying Future Compromises to Health Care Reform,” Ph. D. 

  Diss., Oregon State University, (June 200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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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마

치 로마제국이 망할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이러한 징후는 부시

(GeorgeW Bush)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다.‘세계체제

론’으로 유명한 월러스틴(I.Wallerstein)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라크전쟁은 미국

의 쇠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동시에 이를 앞당긴 원인이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재정적자의 수렁에 빠트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쇠퇴론을 강

조하였다.당시 반미 국가인 이란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들도 미국

의 리더십을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하였다.137)

실제로 21세기는 중국의 세기(ChineseCentury)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1990년

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뒤부터 연

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는데,이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중국이 2020

년 안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다.미국은 늦어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국가로 간주하고,크게 국방전략 및 대외관

계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해왔다.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나라 안

팎에서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켜 왔다.

이처럼 중국 위협론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중국은 반드시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할 것을 핵심 전제로 하고 있다.138)미국인들은 국가적 자존심 손상

과 국민적 불안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급속히 팽배해졌

고,이런 분위기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암묵

적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생산량을 극대

화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노동력을 훼손시

켜서는 안 되며,특히 지금까지의 건강보장체계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

시켜 임기 내 혹은 그 이후라도 경제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전후 미국 경제는 당시 클린턴(BillClinton)이 대통령으

137) 이장훈, “추락하는 달러 미국, 로마제국 전철 밟나,”『주간조선』, (2010.10.27).

138) 하영선 외,『변환의 세계정치』(서울: 을유문화사, 2007),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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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1991년 불경기 상황보다 2008년 대선 시기의 경제

침체는 훨씬 깊은 것이었고 장기화 되는 추세였다.139)당시 미국 정부의 누적 재

정적자는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국가 전체의 부채는 10조 달러에 달했으

며,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경제대국 중국에 밀려 ‘2류 국가’로 전

락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유권자들은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

게 되었다.140)

이때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오바마는 ‘변화’(CHANGE)라는 슬로건으로 개혁

이미지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하여 미국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특히 건

보개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라는 원론적 명분을 넘어서 건강보장체계의

문제해결이 곧 미국의 경제문제,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

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결국 오바마 후보자의 당선으로 인해 건보개혁이란 화

두는 단지 임기 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당장 시

급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을 강행한 이면에는 결코 평범하다고는 볼 수

없는 탄생배경과 성장과정을 통해 채득한 평등주의적 가치관,그리고 최초의 흑

인대통령이라는 심리적 부담(complex)에 따른 역사적 업적쌓기 등 여러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또한 역대 행정부처럼 유동적인

정치상황에 따라 대선 공약을 전략적으로 번복 혹은 수정할 수도 있었지만,국내

외적인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라도 변화를 등지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곤란하였다.이처럼 오바마 대통

령은 미국이 처한 대외적 현실,자신의 철학,그리고 세계여론의 기대 등 비록

개혁이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139) Jacob S. Hacker, “The Road to Somewhere: Why Health Reform Happened Or Why Political 

  Scientists Who Write about Public Policy Should’t Assume They Know How to Shape I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8, No. 3, (September 2010), p.864.

140) 정욱식,『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서울: 레디앙, 2009), p.75.



- 96 -

보험

가입
민간보험 공공보험

무보험

총계 소계

직장

의료

보험

개인

의료

보험

소계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군인

건강보험

83.3 63.9 55.8 8.9 30.6 14.3 15.7 4.1 16.7

2)대내적 요인

(1)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증

우리 시각에서 보면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공공건강보험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무보험자는 1987년에 전체인구의

12.9%를 차지했으며,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4.2%,2004년 15.7%,그리고 2009

년에는 16.7%로 증가하여 무보험자의 수 뿐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적용의 문제점은 직장을 통한 건강보장 기능이 점차 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2000년 직장을 통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인구대비

63.6%였으나 2004년도에는 59.8%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55.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이러한 현상은 무보험자 증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었

다.141)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U.S.CensusBureau)이 발표한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출처:U.S.CensusBureau2010,재편집)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을 원형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141) 박용주, “미국 건강보장의 최근 동향,”『국제사회보장동향』봄호, (2006.3),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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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출처:U.S.CensusBureau2010,자료 편집)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혜택이 부실하여 막대한 자비를 부담해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보험가입자(underinsured)도 상당수에 이르렀다.또한 경

기침체에 따른 수익 악화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

장의 비율이 60%대로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보험자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었다.142)이처럼 미국 내에는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

험 없이 방치되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이 무보험 인구는 미국 전

체 인구(3억)의 6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역대 개혁적 정부에서 보았듯이 미국적 특성상 대대적인 건보개혁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인의 건강권,개인적인 신념,미국의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하여 건보개혁법안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우선 도덕

적인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거울을 통해 미국의 모습을 봐

야하며,미국이 거울 앞에서 어떤 이미지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하였

142) 중소기업들은 노동자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의 상승(응답자의 62%)을 가장 

많이 지적한바 있다.

143)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

담은 역시 ‘세금’에 관한 것이다. 의료개혁의 추진은 초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미국 NBC 

방송은 가구소득의 15만달러(약 1억 6천만원 정도) 이상인 사람들은 이전보다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특히, 연방정부가 강제로 추가 세금을 징수해 갈 것이라는 측면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강

한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는 사회주의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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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장 문명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단지 시장논리에만 맡겨 의료사각지대

에 놓인 미국인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미국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2)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은 GDP대비 16.0%로 OECD평균(9.1%)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2위인 프랑스(11.0%)와도 큰 격차를 나타낸다.특히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대하였다.미국인들은

한 해 동안 번 돈의 거의 4분의 1을 의료비 명복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의 파산을 야기시키기도 한다.한 해에 파산 신청하는 가계의 50～60%에 해당하

는 약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또한 대

부분의 미국인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직장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

원하는 형식이다.그런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직원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

나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다.이미 GM이 파산한 이유 중 하나가 천문

학적인 직원 건강보험 부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144)

오히려 극빈층의 경우,미국시민권자라면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못 받는 상황

은 아니다.문제는 극빈층은 아니지만 비싼 건강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는

중․하위층의 사람들이다.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파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이 의료채무가 곧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한편,의료비용이 비싼

관계로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약 10～40% 정도 생기

는데,해당 병원에서는 그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게 다시 전가하게 된다.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또 하나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 등 공동 연구진이 미국의학저널에 발표한 자료에서 “2007년 미국

내 총파산의 62.1%는 의료비 때문이며 의료 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92%는 세전

가구소득의 10%에 해당하는 5,000달러 이상의 의료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 장광익, “미국 뒤흔드는 건강보험개혁 5대 쟁점은,”『매일경제』, (200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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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또한 이 연구진에 따르면,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당수가 자기 소유

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부언하였다.2007년

미국에서 의료비가 가구 파산의 원인인 경우가 2001년에 비해 50%나 늘어났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히멜스타인 박사는 성명에서 “워렌 버핏 처럼 억만장자

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중병으로도 집안이 파산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건강보

장체계를 맹비난 한바 있다.145)

이처럼 미국은 취업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대신 민영건강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의료공급자들도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 의료기술

이나 환자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결과 의료수가가 인상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

착된다.146)

그러나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는 훨씬 복합적이다.최근 미국 의료비의 주

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기술의 적용과 의약품비 지출,만성질환의 증가,인구 고령

화,관리운영비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147)또한 미국에서는 우선 약값이 비싸다.

복제약을 못 쓰고,제약사들의 끊임없는 신약개발 비용이 약값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소송이 아주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에 종

종 휩쓸린다.따라서 의사들은 의료과실을 막느라 알레르기 검사부터 온갖 검사

를 다 실시한다.이런 행위들은 전부 보험료로 전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장 큰 원인은 민간보험회사의 폭리라고 지적되고 있다.148)

(3)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미국의 의료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세계 최고의 의학수준에도 불구하고 주

요 의료서비스 지표는 낮은 수준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에 따르면,의

료기술,의료시설,의료비,인적자본(교육수준),건강수준 및 분포,대응성 수준

145) 주민우, “미국 개인파산 60% 이상 의료비 때문…한국에 교훈,”『헬스코리아뉴스』, (2009.6.5).

146) 신기철, “건강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사회보장연구』제26권 제1호, 

  (2010.2), p.126.

147) 정희수, “미국 무보험 4600만명, 기업 건강보험의 적용 못 받아,”『메디컬투데이』, (2010.5.13).

148) 권태호, “미국건강보험, 내 문제가 되다,”『한겨레』, (20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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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포,재원조달의 공평성,환자의 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미국의 의

료 경쟁력은 세계 37위로,코스타리카나 쿠바 등 중남미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다.또한 연구에 포함된 191개국 중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72위인 것

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미국의 권위있는 비영리 연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F:Commonwea-

lthFund))가 미국,영국,캐나다,독일,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 등 7개국을 대

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조사한 결과(2007～2009년)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가장

많았지만,의료 서비스 질은 7개국 중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만성질

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검사결과를 즉각 통보받지 못하

였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조사되었다.149)

물론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과거 병력

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미국 의료서비스가 대체로 만족스럽다.그러나 그

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악이다.미국 대학병원은 높은 의학수준을 자랑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고가의 의료비 때문에 그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중간

층은 더욱 문제이다.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빈층도 아닌 사람들,가난한 유

학생들,불법체류자 등은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정

도만 제공되기 때문에 중병에라도 걸리면 가산을 탕진하던지 아니면 죽음을 기

다려야 하는 것이다.150)

세계적 정보기업인 톰슨로이터(Tomson-Reuters)사가 발표한 ‘건강보험 시스템

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미국에서는 불필요한 과잉검사와 정보공유 체계

의 미비 등 고질적인 낭비요인으로 연간 5,000억～8,5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

보고서가 꼽은 대표적 요인은 낭비적 관리시스템,의료공급자의 증명되지 않은

고비용 시술,합리적 설계와 조정의 실패,의료의 오남용,예방의료의 미비,의료

사고와 부당 청구 등 6가지이다.이처럼 낭비되는 전체 비용 5000～8500억달러에

서 각각의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검증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이

40%,부당 청구 등 사기행위 19%,관리 행정비 증가 17%,의료공급자의 낭비적

행위 및 의료사고 12%,예방의학의 부족 6%,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조정 부족

149) 김지혜, “미국, 의료비는 최고, 의료질은 최저?”『CNBNEWS』, (2010.6.23).

150) 기선완, “의학 수준과 의료 서비스,”『경향신문』, (200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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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이다.151)

2008년 미대선에서 건보개혁은 후보들의 주요공약 중 하나였다.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미디케어는 대만식이고,직장을 다니는 미국인들은 독일식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이 없는 수천만 명에 대한 대안은 후진국 수준이다.

대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건강보험 개혁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시간을 끌수록 개혁은 점점 어려워지고,병원 문턱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

다.152)이 같은 미국의 고비용․저효율 건강보장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수차

례 전국민 건보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이에 대해 건보개혁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백안관

에 건강보험개혁실(OfficeofHealthReform)을 설치하고 새로운 개혁을 강력하

게 추진하였다.153)

제2절 건보개혁의 정치과정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건보개혁 방향은 크게 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의

료의 접근성 향상,그리고 공공의료 및 예방서비스 강화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그리고 건보개혁의 원칙으로 의료비용의 상승 억제,건강보험과 진료 의사

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건강보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154)이처럼 2010년 통과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에 대한 복

지정치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구상시기,대립시기,타협시기 등 3단계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 건보개혁 법안은 하원의 세입 위원회,에너지 통상 위원회,교육 노

15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편, “의료민영화가 ‘낭비’라는 것 깨달은 미국…한국은?”『OhmyNews』, 

  (2009.11.9).

152) 미국 PBS 편, “세계의 건강보험 (1편-선진 의료복지 현장을 가다),”『EBS 특집다큐』, (2010.3.27).

153) 오삼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해외경제정보』제2009-69호, (2009.11), p.4.

1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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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위원회 하원본회의
하원

(2010.3.21)

상원

(2010.3.25)

하원

(2010.3.25)
대통령

․세입위원회

(09/7/17)

․교육노동

위원회

(7/17)

⇨
․09/11/7

(220:215)
⇨

․H.R.4872

수정안 가결

(220:211)

⇨

․H.R.4872

(56:43)

공화당

수정사항

제시

⇨

․H.R.4872

(220:207)

수정사항

표결

⇨․H.R.3590

서명

(10.3.23)

․H.R.4872

서명

최종안

채택

(10.3.30)

상원위원회 상원본회의

․ 보건교육

노동위원회

(7/15)

․재무위원회

(10/31)

⇨

․09/12/24

(60:39)

․H.R.3590

⇨

․H.R.3590

원안 가결

(219:212)

⇨ ⇨ ⇨

동 위원회와 상원의 보건․교육․노동 위원회와 재무 위원회를 통과한 후 하원,

상원 본회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한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통과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통과 과정

(출처:임은실 2010,107,재편집)

1.제1기(2007.02-2009.05):구상단계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건강보험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었

으며,이에 대한 건보개혁을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였고,또한 그 해결방

안도 제시하였다.그 공약은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동시

에 의료비는 낮추고,의료혜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155)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보험비용

을 최대 연 2500달러까지 줄이도록 하고,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기존 보

155) Hinda Chaikind, “Health Reform and the 111th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2010),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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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기본

정책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추진

․국민이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중 선택(비강제사항)

-어린이 대상 의무화

-어른 대상 자율

․의료비는 낮추고 의료의 질은 향상

주요

내용

․의료정보시스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료 과실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 증대

․질병관리프로그램과 통합예방케어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비용 하락 추진

․약제비 하락을 위해 복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공공건강보장제도에서

복제 의약품 사용을 적극 확대하며,모든 메디케어(Medicare)프로그램의

약제비 협상 허용

험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저렴한 새로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대략 5000억 내지 6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조달

을 위하여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고,부시 이전 행정부의 감세조치를 수정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156)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건보

개혁의 기본 정책과 주요 내용은 이후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 격돌했을 때의 대

선공약과는 방향성이 다소 달랐었다.오바마 예비후보자의 건보개혁 대선공약은

<표 10>과 같다.

<표 10>오바마 예비후보자의 건보개혁 대선공약

(출처:이준규 외 2010,3,재편집)

오바마 대통령은 예비후보자 시절 같은 민주당 예비후보자인 힐러리의 건보개

혁 공약을 놓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고 비난하며 강제적인 전국민 건보제도를 반대했었다.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

자로 확정된 이후 공화당 매케인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 경쟁했던 힐러리의 지지

표를 끌어안는 차원에서 상당부분 힐러리의 건보개혁안을 수용하면서 강제가입

156) 정진민 외, “오바마와 매케인의 ‘변화’의 의미: 2008년 미국대선 후보들의 정치철학, 정책, 지지기반을 

중심으로,”『미국학논집』제40권 제3호, (2008.12),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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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부가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158)을 갖추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이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중 선택(강제사항)

인 ‘PublicOption’이라는 정부주도의 공공보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격에 대해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대공황 이

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국내외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미국사회

의 비주류인 아프리카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 자체가 미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157)

당선 후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과 관련하여 구상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가 ‘공공보험’을 갖추어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또한 민간보험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보험과 경쟁하며,저

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아울러 가입자의 혜택 확

대를 위해 민간보험사의 보조금을 지급하며,보험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험 가

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집권 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주안점은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

입과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데,그 핵심은 정부차원에서 국민건

강보험거래소(NHIE:NationalHealthInsuranceExchange,이하 NHIE로 표기)

의 설립을 통하여 신규의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상품 등에 대한 미국인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보험 가입 용이성을 증대하는 것이다.또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에이즈,말라리아,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더불어 사전예방 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초기구상은 <표 11>과 같다.

<표 11>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초기구상

157) 신유섭, “2008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변화: 성격과 전망,”『세계지역연구논총』제27집 제1호, (200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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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며 공공보험과 경쟁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가입자의 혜택 확대를 위해 민간보험사에 보조금 지급

․보험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출처:이준규 외 2010,4,재인용)

2009년 2월 26일 오바마 행정부는 초당적 협력과 합의에 기초하여 건보개혁

법안을 승인시킨다는 자세를 갖고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6,34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당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라는 정치구도에서 법안처리의 자신

감이 작용하였다고 분석된다.금융위기 이후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민주

당이 모두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건강보장체계 분야에도 민주당의 평등주의적인

정책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었고,취임 초기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안 전망은

낙관적이었다.159)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 건강보험 실

현’청신호로서 취임 1개월만인 2009년 2월 4일에 S-CHIP보장성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다.하원에서 289대 139,상원에서 66대 32라는 절대 다수표 중 특이하

게 대통령 후보였던 매케인 등 공화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이 법안은 연방

담배세금을 61센트 인상(39센트→1달러)하여 320억 달러를 S-CHIP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혜택 받고 있는 700만 명의 아동을 향후 5년간 400만 명 증가시켜

1,100만 명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60)

이처럼 미국의 건보개혁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사히

입법과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본격적인 건보개혁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는 개인주의 문화 성향인 공화당 및 그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

다.문화이론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윌다브스키는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지어낸 개념이나 의미구

158) ‘퍼블릭 옵션’이라고 불리는 이 방안은 ‘공보험 창설 및 선택권’(Public Health Insurance Option)을 줄

여서 쓴 표현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조항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하여 보험미가입자를 위한 전국민 공공보험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퍼블

릭 옵션은 연방 사회보험 형식의 국가주도 공적 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159) 신영석,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보건․복지 Issue & Focus』제12호, (2009.11), p.2.

160) 임은실, 앞의 논문 (2010.6),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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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등주의 성향):찬성 쟁점 공화당(개인주의 성향):반대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강화

고액 중증환자 양산 차단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건강보험사와 제약사 간 경쟁 촉진

의료비 인하

국가위원회 역할과 안락사 증가

우려162)

환자지원 입원급증 재정부담

죽음의 위원회163)논쟁

메디케어 축소 우려

보험 미가입자 5000만 명

공공보험 제공

과거 병력 보험가입 거절 방지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경쟁

소비자 선택권 부여

보험혜택 확대

전국민 건강보험 및 공적보험

설립 반대

사회주의적 발상

중산층 이상 부담 늘고 혜택은

그대로

기존 건강보장성 저하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자들

세금 인상

재원조달 방안

(10년간 1조달러)

증세 통한 조달 반대

재정적자 증폭

분은 사람들이 사회현상과 문제를 보는 시각과 거의 무관하다고 주장한다.사람

들은 경제학자의 개념 구분과 관계없이 사회통제의 관점 또는 권력관계의 차원

에서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개개인이 각자의 정치

문화 유형에 따라 혹은 정치적 선호에 따라 동일한 사회현상을 달리 해석하고

달리 이해하게 됨을 의미한다.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

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161)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구상

했던 건보개혁안에 대한 공화당과의 시각 차이는 매우 다르다.민주당과 공화당

의 건보개혁 논쟁은 <표 12>와 같다.

<표 12>민주당과 공화당의 건보개혁 논쟁

(출처:매일경제 09/08/16,재편집)

161) 최병선, “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규제연구』제12권 제1호, (2003), p.58.

162) 건보개혁안에는 치료가 어려운 노인들의 치료방법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일경제, “美 의료개혁…논쟁의 핵심은?”『mk뉴스』, 

(2009.8.16).

163)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란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처음 언급

한 개념으로, 페일린 전 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건보개혁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죽음의 위원회, 즉 공무원 조직을 통해 각 환자에 대한 의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한 바 있다. 즉 건보개혁이 통과되면 관료조직이 모든 의료행위를 장악 및 감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이다. 이연정, “美 건보개혁 논쟁 갈수록 ‘후끈’,”『연합뉴스』,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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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을 변화시키려는 문제의식과 해결책에

있어서 미국내 다른 문화 유형의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건보개혁 추

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한 반대측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주장과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또한 메디케어 예산 삭감을 통해

건보개혁 예산을 충당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65세 이상 노인들도 강하게 반

발하였다.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9월초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건강보험의 중단 없는 개혁과 국가주도의 단일 건보개혁안이 아닌 비영리 건강

보험조합(CO-OP:Health-insurancecooperative)형태의 대안도 수용 가능하다

고 밝히면서 반대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2.제2기(2009.05-2009.11):대립단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09년 8월 의회 휴회 전 건강보험개혁법안(H.R.3962:

AffordableHealthCareforAmericaAct,이하 H.R.3962법안으로 표기)에 대한

하원 표결을 진행시키고 싶었지만 민주당 내 재정문제 관련 보수적인 성향을 보

이는 ‘블루독 연합’(BlueDogCoalition)의 반대로 인해 이 법안은 표결에 부치지

도 못하였다.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진보성향인

낸시 펠로시(NancyPelosi)가 의장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타운홀 미팅 및 공공보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개혁 추진이 더디어져갔다.이외에도 낙태 및 이민자 관련 조항에 관한 많은 논

란이 벌어졌다.이처럼 건보개혁 법안이 이민자 및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논란

과 맞물리게 되면서 하원 통과가 불투명해 보였다.결국 불법 이민자의 건강보험

구입 금지,낙태 시술의 공공보험 보장 금지 등 보수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

하면서 하원 표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11월 7일 민주당 주도의 미 연방 하원은 2019년까지 약 1조 1000억 달

러를 들여 전 국민의 95%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H.R.3962법안을 찬성 220표,반대 21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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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이라는 새로운 건강보험을 도입하

고,저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

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하원법안은 건보개혁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던 공공보

험을 포함하여,그동안 민간보험사가 독점해왔던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 2013년부

터 공공 건강보험사가 참가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로 하였다.아울러 기존 병력 및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차별 금

지와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 서비스 의무제공 위반 시 1,500달러 벌금을 부과하

기로 하였다.

하원 건보개혁안 지지자들은 뉴딜정책의 도입 및 메디케어의 시행과 같은 역

사적인 사건으로 환영하였다.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개혁안 거부자들은 미국 경

제를 위기로 몰아가며 정부의 비대화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이 법안통과에서 특이한 점은 공화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조세프 카오

(JosephCao,공화당,루이지애나)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카오

의원은 표결 중 에릭 캔터(EricCantor,공화당,버지니아)하원의원으로부터 법

안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해졌다.그러나 카오 의원의 이런 행동은

2008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루이지애나-2)에서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높

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또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의 재건

및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자신의 지역구

민들을 위해 당파적 입장에 따르지 않고 이 법안에 찬성하였다고 밝혔다.164)이

처럼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개별의원의 소신 행위는 미국 의회문화의 단면을 보

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하원보다 건보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더 불리하였다.

상원 의회예산처의 평가뿐만 아니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문제와 공

공보험 도입 여부도 상원 건보개혁안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보험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상원 측 건보개혁안은 하원과는 달리 ‘선택적 배제’(opt-out)조항165)을

164) 미주워싱턴주재관, “미 하원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과정 및 상원 전망,” http://nas.na.go.kr/index.jsp

  (검색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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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중 이 조항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올림피아 스노우(OlympiaSnowe,공화당,메인)상원의원 같은 경우 공

공보험을 도입하되 민간보험회사가 부담 가능한 비용의 보험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퍼블릭 옵션 발동’(trigger)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

다.이때 리드 상원의원은 스노우 의원 및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경

우 상원 건보개혁안은 초당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라고 하였다.하원과 마찬가지

로 상원에서도 낙태 시술 관련 조항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특히 복건복지위원회의 에드워드 케네디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건보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의료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의심받는 재무위

원장 맥스 바커스(MaxBaucus)에 의해 주도 되었다.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추

진 중인 건보개혁 정책이 첨예한 찬반논란에 직면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에서 진보진영의 대부로서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케네디 의원의 손실은 앞

으로 개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실제로 2009년 10월 13일 바커스는 공공건강보험 대신 비영리 민간협동조합의

설립을 주축으로 하는 상원재무위원회안을 발표하였다.하원 민주당과 평등주의

성향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의료 이익집단의 로비력으로 조정된 법안이라고 평가

하면서 건보개혁이 결국 민간건강보험사를 위한 법안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

였다.166)

마침내 미국 상원은 전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환자 보호와 적정

의료법’(H.R.3590:PatientProtectionandAffordableCareAct,이하 H.R.3590

법안으로 표기)을 2009년 12월 24일에 찬성 60표,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이 개

혁안은 앞으로 10년간 9,000억 달러의 정부 재정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

지 못했던 3,1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90% 이상의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하원법안과의 차

이점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신설방안

이 상원안 심의과정에서 필러버스터 저지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 삭제된 것이다.

165) ‘선택적 배제’ 조항은 각 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공보험을 주민들에게 강제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조항이다.

166) 김영순 외, 앞의 논문 (2010.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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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단일법안(H.R.3590) 하원단일법안(H.R.3962)

비용 ․향후 10년간 8,710억 달러
․향후 10년간 소요재원은 약 1.1조

달러

재원

조달방식

․고가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개인 또

는 가족(개인 8,500달러,가족 23,00

0달러 이상)에게 새로운 소비세(new

excisetax)40%부과(1,491억 달러)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절감

․보험회사,제약회사,의료장비제조

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1,023억 달

러)

․고소득자(개인 연소득 50만 달러,

부부합산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4,600억 달러 확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절감(4,00

0억 달러 이상)

개인

의무사항

․대다수의 미국인 보험 가입을 의무

화

․모든 개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

며,위반 시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고용주

의무사항

․50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고용인

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 1인당 최고 750달러 벌금 부

과

․200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

인의 자동보험가입 의무화

․고용인은 반드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함.이를 어길 시 건강보험

거래소 신탁기금에 급여지불총액의

8%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연간 급여지불총액이 250,000달러

미만인 회사는 벌금 면제,급여지불

총액이 500,000~750,000달러인 회사

는 단계적으로 벌금제 도입

보조금

지원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

내인 개인과 가족에게는 세액공제

․연간소득이 빈곤선의 400% 이내(4

인가족기준 88,200달러)인 개인과 가

족에게는 보험 가입 시 보조금 지급

(2013년부터 시행)

혜택

패키지

․개인 및 소기업이 보험가입 시 최

소 60%의 필수조항에 가입해야 함

․낙태시술에 대한 지원을 필수조항

에서 제외함

․2010년부터 병력을 가진 아동도 보

․위원회가 필수조항 가입 권고

․낙태시술에 대한 지원을 필수조항

에서 제외함

아울러 블루독(BlueDog)이라고 불리는 일부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을 무

마시키기 위해 낙태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주정부가 선택하도록 타협

한 법안이다.상․하원 건보개혁법안 비교는 <표 13>과 같다.

<표 13>상․하원 건보개혁법안 비교



- 111 -

험가입 가능,2014년부터 성인에게도

적용

공공보험 ․신설하지 않음 ․신설(공공보험 도입)

보험선택

방법

․프리랜서 및 소기업은 신설되는 주

(州)단위 구매풀에서 보험 선택

․고용인은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유지 가능

․2013년 신설되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개인의 보험가입 가능(초기에는

소기업 또한 거래소 통해 보험가입

가능),향후 대기업으로 확대

․연방법을 따를 경우 주 정부는 주

보험거래소 운영 가능

메디케이

드

․가입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33%(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7달러)까지

확대

․가입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50%(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3,075달러)까지

확대

민간보험

변경사항

․병력을 가진 개인의 보험가입을 위

해 임시 국가고위험풀(nationalhigh

-riskpool)설립

․행정 간소화 증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절차 기준 선정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연령제

한을 26세로 연장

․보험회사에 보험 혜택 및 범위관련

정보 제공에 사용되는 기준 개발

․소수그룹시장(smallgroupmarket)

의 건강보험 공제액을 개인당 2,000

달러,가족당 4,000달러로 제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연방기구 신설

․병력을 가진 개인의 보험가입을 위

해 임시 국가고위험풀 설립

․행정 간소화 증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절차 기준 선정

․건강보험 프리미엄 인상 시행 전

검토 필요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연령제

한을 27세로 연장

․동일한 보험 기준으로 소비자 보호

향상

․보험거래소 신설

낙태지원
․낙태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를 주 정부가 선택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금지

(출처:이준규 외 2010,5-6,재인용)

이제 남은 절차는 통과한 상원 개혁안과 2009년 11월 중 통과한 하원 개혁안

을 결합한 ‘단일절충안’(reconciliationbill)을 마련한 뒤 다시 각각 상․하원 본회

의를 통과하는 것이다.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 112 -

3.제3기(2009.11-2010.03):타결단계

2009년 1월 19일은 고(故)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메사추세츠 주 연

방상원의원 특별선거가 있었던 날이다.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라고

여겨지는 메사추세츠 주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

상했지만,그 예상을 깨고 공화당 후보 스캇 브라운(ScottBrown)이 민주당 후

보를 이기고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그동안 메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자리

에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오바마 대

통령과 민주당의 충격은 매우 컸다고 전해진다.특별선거 결과로 인해 민주당은

상원에서 절대다수(super-majority)의 지위를 상실하여 건보개혁 법안의 연방의

회 최종 통과가 불투명해져 버린 것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

리 수였지만,브라운의 “내가 41번째 상원의원이 되어 건강보험개혁을 막을 것이

다”라는 발언에 힘입어 선거의 판세가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이후 브라운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대해 불만이 컸던 메사추세츠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으며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이 선거의 결과로 인해 연방상원의 의

석 분포는 민주당 의석수가 60석에서 59석으로 줄고,공화당 의석수는 40석에서

41석으로 늘어나게 되어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상원표결에서 공화당의 ‘의

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받아 좌초될 위기를 맞이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보개혁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우선 브라운 당선자가 상원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상원표결을 진행하는 방법이 거론되었지만,짐 베브(Jim Bebb,민주당,버

지니아)상원의원은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또한 해리 라이드(HarryReid)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도 브라운 당선자가 상원의원의 취임 때까지 표결을 기다릴 것

이라고 전하였다.다음으로 2009년 12월 24일에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법안

(H.R.3590)을 하원에서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었다.이는 오바마 행정

부가 시도하려던 방법이라고 전해지지만,공공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지할 수 없다는 일부 하원들의 반대로 성사되기 힘들었다.아울러 상원에서 통

과된 개혁안 원안과 동시에 공공보험을 포함시킨 ‘교정법안’(correctionsbi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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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가능성도 논의되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예산 관련 법안으로

간주하여 조정(reconciliation)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고 계획하였다.이 조정 절

차를 통한다면 건보개혁 법안은 총 51개의 찬성표만 받아도 통과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보개혁 법안 입법 계획을 전체 무산시키는 방법도 언급되었다.이

에 대해 평론가 및 전문가들은 공공보험을 제외한 ‘인기 없는 법안’(unpopular

bill)을 통과시키는 것이 여태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보다 나은 방법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167)

이상의 논의를 거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통과 및 시행착오 예방을 위

하여 건보개혁 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를 구

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대신 하원이 상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겨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대안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168)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2009년 12월 통과된 상

원법안의 원안인 ‘환자 보호와 적정 의료법’(H.R.3590:PaientProtectionand

AffordableCareAct)표결과 상원법안 원안에 반대하는 일부 하원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법안인 ‘보건의료와 교육 조정법’(H.R.4872:Health Care and

EducationReconciliationAct)을 동시에 가결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선택하였다.첫 번째 트랙으로,하원은 2010년 3월 21일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된 8,710억 달러 규모의 H.R.3590법안을 찬성 219표,반대 212표로 가결시

켰고,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였다.두 번째 트랙으로,하원은 상

원 건보개혁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한 9,400억 달러 규모의 H.R.4872법안에도

찬성 220표,반대 211표로 통과시켰다.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수정안은 상원의원 100명 중 51명의 찬성만으로 가결할 수 있는 ‘신속협상예

산법안’(budgetreconciliationbill)의 형태로 작성되어 상원에서 표결하였다.하원

에서 가결된 H.R.4872법안에 대해 상원은 3월 25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찬성 56표,반대 43표로 가결해 다시 하원으로 넘겼다.

167) 미주워싱턴주재관, “메사추세츠 주 연방상원의원 특별선거 및 건강보험 개혁법안 전망,” http://nas.na.

  go.kr/index.jsp (검색일: 2010.1.21).

168) 한국노동연구원 편,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 상원 통과,”『국제노동브리프』제7권 제10호, (2009.10․

  11․1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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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소요재정 ․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

재원 ․ 2018년부터 고급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 40%소비세를 부과함(대상:연

마침내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간 최종 건보개혁법안인 H.R.4872 법안은

2010년 3월 25일 찬성 220,반대로 207표로 통과되었다.이 법안에 오바마 대통

령이 서명을 함에 따라 우여곡절의 정치과정을 겪었던 건보개혁이 마침내 일단

락되었다.

최종 법안에는 정치적 타협의 소산으로 인해 퍼블릭 옵션이 빠졌지만,대신에

2014년부터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본조항이 들어가

있다.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약 5,0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리고

의무가입을 위반할 경우 첫해 95달러,2015년 325달러,2016년부터는 69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건보개혁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보건성(DHHS)에 따르면,

건보개혁은 미국인의 보험료 인하,선택권 확대,그리고 의료비 하락 등이 기대

된다고 전망하였다.169)

이처럼 새롭게 통과된 건보개혁법안은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4인 가족 기준 29,327달러)인 모든 개인에게까지 메디케이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자녀 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 조정

하였다.또한 보험사에게 개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인한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

했으며,개인 및 단체가 보험상품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거

래소를 설치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한편 고액보험상품(가족 단위 2만 7,500달러)가입자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new excisetax)40%를 부과할 예정이다.그리고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

러 이상 고소득층에게 2013년 0.9%의 신규 소득세를 추가 할 방안이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최종법안은 <표 14>와 같다.

<표 14>건보개혁 최종법안(H.R.4872)

169) U.S. DHHS, Health insurance premiums: past high costs will become the present and future 
  without health reform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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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안

간 보험료 개인 1만 200달러 이상,가족 2만 7,500달러 이상 지급자)

․ 연소득 250,000달러 이상 부부의 메디케어 세금(medicarepayroll

tax)증세

․ 실내선탠장(태닝 살롱)이용 고객에 10%세금 부과

․ 보험회사,제약회사,의료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

․ 보험 비가입자에 벌금을 부과하며,위반 시 소득의 최대 2.5%에 해당

하는 벌금 부과

개인

의무사항

․ 모든 개인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위반 시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경제적 어려움,종교적 거부,아메리카 인디언,3개월 이하 보험 가입

자,불법 체류자,수감자는 제외

고용주

의무사항

․ 50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

우 고용인 1인당 최고 2,000달러 벌금 부과

․ 200인 이상의 사업장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험 혜택을 제공해

야 함

보조금

지원

․ 연소득세 빈곤선 400%이내(4인 가족 기준 88,000달러)인 개인과 가족

에게 보험 가입시 세액공재

․ 고용인이 25인 이하이며 고용인 평균 임금이 40,000달러 이하인 소기

업 고용주에게 보험 가입 시 세액공제

․ 낙태시술에 대한 연방정부 프리미엄 혹은 비용분담 보조금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을 수 없음,임신여성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강간 혹은 근친상

간의 경우는 예외

혜택
․ 무보험 3200만명 보험가입 가능(건강보험 가입률 95%)

․ 개인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 시 필수조항 중 최소 60%가입해야 함

공공보험

․ 공공보험은 민간에서 설립하는 비영리기관이 운영,공공보험은 신설되

는 보험거래소(insuranceexchanges)에서 가입 가능

․ '국가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신설 제외

보험선택

방법

․ 프리랜서 및 소기업은 신설되는 주(州)단위 구매 풀에서 보험 선택

․ 고용인은 대부분 기업 제공 건강보험 유지 가능

메디케이드
․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4인 가족 기준 29,327달러)

인 모든 개인에게까지 무상의료인 메디케이드 확대

민간보험

변경사항

․ 병력을 가진 개인의 보험가입을 위해 임시 국가고위험풀(national

high-riskpool)설립

․ 행정 간소화 증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절차 기준 선정

․ 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 조정

․ 보험회사에 보험 혜택 및 범위 관련 정부 제공에 사용되는 기준 개발

․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연방기구 신설

․ 최대 대기기간(waitingperiodforcoverage)을 90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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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가 살아계신 개인이나 단체의 건강보험 가입 시 신설되는 건강

보험 기준을 따라야 함,기존 보험(grandfatheredplan)의 연령 및 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기존 보험의 병력 제외 조항 폐지

낙태지원
․ 낙태시술에 대한 지원을 필수조항에서 제외함

․ 민간보험은 허용,연방기금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불허

(출처:이준규 외 2010,8-9;임은실 2010,109-111,재인용)

그렇지만 미국의 건강보장 역사상 의미 있는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

통령의 집권으로 큰 변화를 기대했던 진보진영은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최초의 흑인대통령이란 국내․외적 관

심을 받으며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이 원하는 ‘변화의 상

징’이었다.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대통령이 바뀔 때 특

히 정당 간에 정권이 교체될 때 추구될 새로운 정책들이 이전 정부의 정책과 완

전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변화 수준에 그쳤다.170)따라서

향후 역시 이런 형태의 개혁이라면 대통령 당선 당시 가졌던 큰 기대에 충분히

부응 할 만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 유형 자체를 바꾼 정도의 엄

청난 변화를 이루지는 못 하였다.다만 이전 공화당 시절의 강한 개인주의 성향

과 비교하여 약한 평등주의 성향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켰다고는 할 수

있다.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내용을 보더라도 선별적 의료복지에서

보편적 의료복지로 획기적인 복지정치의 전환을 이루지는 못 하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건보개혁의 핵심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기보다 의료사

각지대에 놓인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강제적인 의보가입 역시 공공

보험이 열악한 미국적 환경에서 결과적으로는 민간보험회사에 오히려 유리한 조

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Abraham Lincoln)전 대통령의 ‘국

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인용하면서 2010년 건보개혁의

의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170) 신유섭, 앞의 논문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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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개혁전) 미국(개혁후)

제도유형 민간보험(CSM)방식

민간보험(CSM)과

국민건강보험(NHI)

방식 공존

관리체계 민간보험사
연방․주 정부와

민간보험사

재원 개인 혹은 고용주
보험료,신설소비세,메디케어

인상세금,보험상품판매세

외국인가입 서류미비자,시민권없는자 제외 서류미비자,시민권없는자 제외

가입방법
주로 고용기반 가입,

혹은 개인가입
의무가입

기존질환자가입
보험가입 기피

및 거부
보험가입 기피 및 거부 금지

가입거부규정 제한없음 벌금부과

그리고 미국적 상황에서 건보개혁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개혁의 과정이고,아

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여운을 남겼다.사실상 미국에서 건보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171)

문화이론에 따르면,개인의 선택은 집단과 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

다.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선택권은 좁아진다.그

리고 망의 범주가 넓고 구속력이 높을수록 개인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적어진다.172)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사실상 힐러리안을 수용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약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을 도입하

려고 건보개혁을 단행하였다.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집단과 망의 문화적 편향 앞에서 선택의 폭과 협상의 여지가 점차

줄어들었다.건보개혁의 최종 법안에 대한 그의 판단대로 만약 시장지향 체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 조항을 고

집했더라면,법안의 조율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건보개혁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

성이 더 컸을 것이다.건보개혁 전․후 건강보장체계 비교는 <표 15>와 같다.

<표 15>건보개혁 전․후 건강보장체계 비교

171) Karen. Tumulty, et al., “America, The Doctor Will See You Now,” TIME, (April 5 2010).

172) 유제분,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론과 문화 이론,”『현상과인식』제20권 제3호, (1996.1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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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자유계약제 표준화 및 계약제

장점
의료기술 촉진 및

다양한 선택기회
보험 사각지대 구제

단점
높은 의료비

높은 미가입자
중상층 부담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국민건강보험공단,2010,재편집)

제3절 건보개혁의 평가 및 제약요인 분석

1.건보개혁의 결과

1)건보개혁의 성과

(1)전국민 건보시대 개막과 경제회생 기여

미국은 OECD 주요국들 가운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

한 국가였다.그동안 미국의 건강보험은 1935년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30년 동안

사회보장법에서 제외되었다가 1965년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건강보장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이어 1992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위

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었지만,1994년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논의는 중단되었

다.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논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논란 끝에 건

보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근 10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시대

가 개막한 것이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대체로 노인인구를 제외한 인구계층의 55.8%가 고용주 부

담에 의한 직장 가입자 형태이고,30.6%는 공적 건강보험에 의해 건강보장 혜택

이 제공되며,8.9%는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그러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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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는 여전히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남아있었다.한편,미국의 진료비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포괄수가제와 인두제를 혼용해 운영하고 있

다.173)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천명해 왔고,대선공약에서 “미국인 상당수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미국은 800만 명

의 어린이를 포함한 약 5,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

며 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급증하는 비용으로 보험을 상실할 위기에 처

해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함으로

써 건강보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명했으며,이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거래소’를 신설해 민간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 지원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정을 위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

였다.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 사업주에게 피고용인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과 공

공의료 비용을 요구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회를 통해 국가 차

원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174)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건보개혁안으로 인해 2014년부터 모든 미국인

들의 민간 및 공공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175)이 개혁안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그러나 2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new

excisetax)40%를 부과하고,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2013년부터 3.8% 신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176)이 과세부분이 향후 고소

득층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173) 이희정, “미국,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열리나,”『메디컬투데이』, (2010.3.25).

174) 박대진,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美 의료개혁,”『Dailymedi』, (2008.11.6).

175) 남궁은하, 앞의 논문 (2010.7), pp.77-88.

176) 이준규 외, 앞의 논문 (201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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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건보개혁은 미국의 경제회생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마비

된 경제(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고,두 번째는 불황을 맞아 파산과 실직,빈

곤의 위기에 처한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여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며,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교육,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77)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지출은 교육,의료,에너지 등 미국경제의 장기적 경쟁력

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건보개혁의 성

과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물론 오바마 행정

부가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과 경기부양책 그리고 교육,보건의료 등 사회보장개

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미국경제가 회생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대

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미국경제의 재구조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되는 만

큼,오바마 대통령이 경제회생의 핵심이라고 한 ‘건보개혁’정책이 일단락 됨에

따라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경쟁과 효율의 시장의료 재건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만,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의 공공건강보험(NHI)에 의존하는 형태는 아니다.최

종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미국의 달라진 의료체계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보험 선

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구인 국민건강보험거래소(NHIE)를 설립하여 민간보험

과 일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가,보험료,급여범위 등을 연계한 효율화를 도

모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178)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새로운 공공보험의

신설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건강보험을 참여시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인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중서부 콜로라도 주 그랜드정크션(GrandJunction)시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스타일의 회담에서 “민간 건강보험사가 더 이상 임의로

177) 정건화, “미국의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경제정책,”『동향과전망』제76호, (2009.6), p.92.

178) 신영석, 앞의 논문 (2009.1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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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한가를 책정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는 누구도 아프다는 이유로 파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 대학생이 민간 건강보험

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건강보험체계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대중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 민간 건강

보험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틀림없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대답하였다.한편,이날 회담에 참석한 한 공화당원은 “정부의 건보개혁안은 민

간 건강보험사가 폐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179)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화당원의 주장대로 급속히 민간부문을 없애

나가는 것보다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을 기존의 보완 위치에

서 경쟁 구도로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분석된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은 예전보다 상당히 후퇴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그는 공공보험을 신설하여 기존 민간보험과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추진하겠다는 힐러리 후보 주장에 대해 단일 공공

건강보험 체계를 주장한 적도 있다.그러나 당선 후 그의 개혁안은 힐러리 안과

거의 대동소이해졌다.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지나치게 혁신적인 후보시절 안을

포기하고 힐러리 안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이다.180)이에 대해 민주당 개혁파 의

원들은 후보시절과 달라진 일부 개혁안을 보면서,국가주도의 공공보험 도입만이

건강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

이라며 공공보험 도입 후퇴 움직임에 반발한바 있다.그러나 백악관 소식에 정통

한 한 민주당 의원은 뉴욕타임스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아이

디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오바마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181)

이처럼 대선 후보자 시절에는 정부주도의 ‘보편적 공공보험’을 구상했지만,당

선 후 초기안에서 보편적이지만 ‘경쟁적 공공보험’으로 다소 후퇴하였고,조정안

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와 보험사의 로비 등으로 ‘절충형 공공보험’을 만드는 선에

서 최종 합의를 하였다.

179) 이진례, “오바마 ‘정부 의료개혁안, 민간 시장 파괴 아니다’,”『뉴시스』, (2009.8.16).

180) 장광익,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미국판광우병 논쟁’?”『mk뉴스』, (2009.8.16).

181) 이청솔, “오바마 ‘의료 개혁’ ‘벽’이 너무 높았나,”『경향신문』,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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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민간보험을 대신할 국가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에 매달리다가

건강보험 개혁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따라서 그는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이 상호 공존과 보완하는 방식이 현 단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

단하였고,미국의 의료시장에 선택과 경쟁의 원리가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3)민간보험회사의 공공성 강제

건보개혁의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의 도입은 좌절되

었지만,민간건강보험의 공적책임성 유도를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 되었다.모든

민간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

게 되었고,가구 구성,지리적 요건,급여율,연령,흡연여부에 의해서만 보험료율

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그리고 노인건강보험료가 젊은이의 3배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상한선이 주어졌다.또한 급여에 대한 연간 생애 한도 설정을 금지하였

고,취업하지 않은 26세 미만 자녀까지 피부양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

히 국가에서 정한 기본급여 패키지를 충족한 건강보험상품만이 거래소에 등록되

어 판매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때 건강보험상품거래소는 보험약관의 불공정성

및 보험료율 인상의 타당성 검토를 행하고,비합리적이고 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거래소 등록을 취소해 판매중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182)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보험회사는 자격요건,가입방법,보험료율,비용분

담,전체 보험료 중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금액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였다.또한 보험회사의 관리운영비를 15～20%로 한정하여,보험료 중 가입자에

게 제공돼야 하는 급여비용이 80～85% 제공하도록 하였고,민간보험회사는 현재

와 같이 보험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으며,보험료 인상 사유를 명시하여 보건

부장관과 주정부에 승인받도록 하였다.183)

182) 양재진, 앞의 논문 (2010.3), p.4.

183) 임은실, 앞의 논문 (2010.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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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의료 및 예방서비스 강화

건보개혁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더욱 확대되며,메디케이드의 질 개선을 위

해 그 지불수준을 2014년까지 메디케어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다.또한 메

디케어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보장부분인 PartD에 존재하던 급여공백(소위 ‘도

넛 홀’)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해소하며,약품종류와 관련된 급여혜택 제한 역

시 축소한다.184)

아울러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예방서비스를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거래소(NHIE)를 통해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의 보험화를 의무화 하고,에이즈,말라리아,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퇴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며185),또한 세계적인 감염성질환 퇴치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전예방활동을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학교․직장에서의 건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융자 또는 세금 환급 등 다양한 증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그리고 체중

감량․금연 프로그램,운동시설 회원권 할인,사업장 내 운동시설 설치,영양․건

강 강좌 개최,건강 관련 소식지 제공 등을 들 수 있다.현재 민간 건강보험에서

는 가입자의 54%가 이미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그들은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소액 감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186)

이처럼 그동안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를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의 책임

성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건보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시

장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 프로그램

을 지원 및 강화하는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5)의료비 지출 효율화

184) 김영순 외, 앞의 논문 (2010.9), pp.127-128.

185) 오삼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해외경제정보』제2009-69호, (2009.11), p.9.

186) 고유상, “오바마 취임 이후 美 의료시스템 개혁과 시사점,”『SERI 경제포커스』제222호, (2008.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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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된 건보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도 들어있다.이를 위

해 민간보험 관리운영비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약산업 및 의료정보기술 산업을

효율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국민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자 간 경쟁을 활

성화하여 보험회사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독점을 예방하고,관리운영비를 통제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약제비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가격을 협

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제네릭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의 행위

를 관리감독하고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의약품의 해외수입을 허용하

도록 개혁을 추진하였다.187)특히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캐나다와 같이 미국

의약품보다 값이 더 저렴한 다른 국가에서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의약품이 건강보험 중 현금성 비용의 절반을 차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복제

의약품의 사용도 권장될 전망이다.188)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정보를

전자시스템화하는 등 미국의 의료시스템 전반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전자시스템화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기록을 전산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 전산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되면 미국인의 보험가입 접근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건강의 전

산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설득하면서,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건보개혁의 성공요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건보개혁법안은 지난 40년간 미국 정부에

의한 가장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미국 현대사 100

년 동안 크게 네 번에 걸쳐 의료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모두 실패

187) 임은실, 앞의 논문 (2010.6), p.106.

188) 김정근, “미국 의료개혁과 바이오․제약업의 향배,”『Etnews』,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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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하여 마

침내 성공한 대통령인데,과거 정부와는 달리 몇 가지 성공전략을 위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의사협회․제약사 등 이익집단의 로비를 물리쳤고,

엘리트 집단을 설득하는 일 못지않게 대중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그리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189)

(1)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극복

미국에서 정치와 로비는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190)선거에서 패배한 의원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문제는 로비스

트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경우 부패를 낳는다는 점이다.오바마 대통령은 누구

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대선 내내 로비스트에 휘

둘려온 위싱턴 정치개혁을 공언했으며,당선 직후엔 ‘로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까지 하였다.191)실제로 위싱턴 정가의 로비산업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192)

미국에서 이익단체의 결성은 불리한 변화,외부적 자극으로 특정 그룹이 정치

적 대표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또는 적절한 리더십이 있을 때,그

리고 잠재적 회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193)

미국의 대형 민간보험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수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미국 의회 관련 전문매체인 ‘힐’(Hill)지

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2009년에 전년 대비 평균 24% 늘어난 로비 자금을 건

강보험 개혁 저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보험회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189) 신호철, “드디어 때가 왔다. 100년 묵은 숙제 오바마가 푸나,”『시사IN』제98호, (2009.7.25).

190)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에서는 ‘로비’ 활동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로비공개

  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대신 매년 2차

  례에 걸쳐 로비 활동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91) 조찬제, “오바마 개혁 시험대 ‘로비’,”『경향신문』, (2008.12.1).

192) 이진수, “위싱턴 정가 로비 수익률 2만2000%,”『아시아경제』, (2009.4.13).

193) 주용중,『미국정치 현장파일』(서울: 나남, 1999),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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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칠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원들에게 접근했던 것이다.예를 들어,인디애

나 주 소재 계약자 3,500만명의 대기업 건강보험회사인 ‘웰포인트사’(Wellpoint)는

2009년 470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썼으며,‘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은 450만 달러,켄터키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휴매너’(Humana)는 320만

달러를 각각 지출하였다.개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미 보험업계의 대표단체격인

‘건강보험플랜’(AHIP;America’sHealthInsurancePlans)은 2009년에만 로비자

금으로 무려 89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험업계의 끈질긴 로비활동 때문이

라고 지적하였다.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입법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을 최대의 걸림

돌로 지목하며 이들을 ‘악당들’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있다.194)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예산안을 놓고도 의회 안팎에서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건강보험과 에너지,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해 일전을 불

사할 분야로 로비스트들을 지목하였다.그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시스템은 너무 오랫동안 강력한 이익집단을 위해 봉사해 왔다”며 “그러나 나

는 그렇지 않다.미국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였다.또한 “(건강보험 개혁 등

의)이런 조치들이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특정 이해집단이나 로비스트들에게 잘

맞지 않아 그들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다”며 “나의 메시지 또한 나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95)

그렇다고 해서 이익집단에 대해 채찍 전략만을 구사한 것은 아니다.상황에 따

라서는 이익집단들 간 분열을 유도했으며,또는 전략적 우군을 만들기 위한 당근

전략도 취했는데,예를 들어 지난 60년간 정부주도의 건보개혁에 반대해 온 ‘미

의학협회’(AMA:AmericanMedicalAssociation)를 건보개혁의 지지세력으로 이

끌어냈다.심지어 미국에서 의사들을 대표하는 미의학협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

진하는 건보개혁 조치가 의사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혜택을 보장하기 때문에 건

보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로비까지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혁법의 또 다른 승자는 의사,병원,의료장비업계,제약업계가 꼽힌다.

194) 정지원, “로비에 멍든 건강보험 개혁,”『파이낸셜뉴스』, (2010.7.22).

195) 이동훈, “오바마 로비와의 전쟁…의보 개혁위해 일전 불사,”『국민일보』,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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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는 민간보험사,복제약업계 등이다.이처럼 승자들은 보험 가입자가 향후 10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실제로 병원과 제약업계,

의사협회는 개혁법을 지지하였다.그러나 메디케어 혜택과 지원이 줄어들어 일부

의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아직도 의료업계 등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가입자가 증가해 수백억 달러씩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민간보험사는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탓에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주정부가 국민건강보험거래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보험사들 간 경쟁 때문에 일부 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

이 소수의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는 상황은 어렵게 된다.건강한 가입자

위주로 보험을 받다가 지병이 있는 가입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마진폭도 낮아진

다.브랜드약에 비해 복제약에 75% 할인이 적용되는 복제약 업계도 같은 처지이

다.196)

AMA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벌인 비공개 협상에서 여러 이익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지

난 10년간 의사들에게 2,280억 달러가 지급된 메디케어 보험금을 삭감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철회하였다.더욱이 전 국민의 의료 가입을 위해 지급하려는 보험금

보조금은 의사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전망에 따라 미의학협회

는 건보개혁에 관한 조직의 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

(LST)에 따르면 미국의학협회가 과거에는 정부를 의사의 소득과 독립성을 해치

는 존재로 인식했지만,현재는 정부가 의사의 수입과 직업안정을 위한 중요한 원

천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197)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건보개혁 실패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

기 위해 의식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는 1,300여 쪽에 달하는 건강보험 법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였

다.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을 절감할 몇몇 예만 제시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은

의회,의사와 병원,보험사 등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소비자와 중소기업들 간 대

화를 통해서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모든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196) 김홍열, “3200만명 수혜…제약․보험업계 ‘희비’,”『한국경제』, (2010.3.22).

197) 최재석, “美의사들, 오바마 건보개혁 지지,”『연합뉴스』, (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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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바마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추진 방식 개혁안 의회와 조율 개혁안 완성 후 의회 송부

추진 시기 집권 초반 추진 집권 11개월 이후 추진

개혁 초점 의료개혁 비용 의료개혁 보장

보장 체계 기존 보장 인정 기존 보장 불투명

받아야 한다는데 최우선 가치를 부여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달리,오바마 대

통령은 미국의 건강보험 현실을 직시하면서 건강보험료 상승의 속도를 낮추는데

치중하였다.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나중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략인 것이다.198)그는 의료개혁의 성패가 대통령의 강제보다 의회와

이익집단,소비자단체,중소기업 등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의 건보개혁 비교는 <표 16>과 같다.

<표 16>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의 건보개혁 비교

(출처:조남규 09/03/06,재편집)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의료․금융․교육 개혁 등을 저지

하려는 불법 로비활동을 강력히 단속해 국가의 이익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우선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이런 그의 노력에 힘입어 ‘로비

의 천국’으로 불려온 미국에서 전문 로비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A투데이에 따르면,2010년 미국 의회에 등록된 직업 로비스트 수는

4월 말경 11,116명으로 집계되었다.지난해 1,467명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줄어들

었던 로비스트 수는 2010년 들어서도 447명이 추가로 등록을 취소하였고,전체적

인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2007년 개정된 로비활동 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면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등록 로비스트 수는 2008년에도 3,627명이 한꺼번

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였다.

전문가들은 투명성을 강조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불법 로비활동

단속강화 움직임 등이 등록 로비스트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미국 로

198) 김재홍, “오바마, 의료개혁 시동‥복제약 확대 추진,”『연합뉴스』,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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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활동 감시 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CenterforResponsivePolitics)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

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은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

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하였다.199)

(2)설득의 정치리더십 발휘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소통과 설득,실용주의로 요약되는 그의

리더십은 취임 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회의와 불안감이 확산하기도

하였다.핵심 지지기반인 진보세력은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한 그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크게 실망하였고,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격렬한 반대로 그를 압

박하였다.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호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앞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보

험 개혁입법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였다.그리고 이 법안 처리과정

을 통하여 그의 리더십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갔다.주요 설득 대상은 오히려

개인적 신념을 앞세운 민주당 내부의 반대파 ‘블루독’의원들이었다.의원들을 백

악관에 불러 독대하기도 하고,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동승시켜 설득하

기도 하였다.낙태지원 문제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행정명령을 동원해 안심시

켰다.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표적인 건보개혁 반대세력인 공화당을 달래기 위

해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존 매케인(JohnMcCain)상원의원의 기존 제안을 수용

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200)

외교관례를 어겨가며 예정된 외국 순방을 연기하기도 한 오바마 대통령은 찬

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화당에 대한 설득에도 마지막까지 노력하

였다.공화당 지도부 40명을 백악관으로 초정하여 7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을

199) 이관우, “줄어드는 미국 등록 로비스트,”『한경닷컴』, (2010.7.12).

200) 매케인 의원은 건강보험 정비가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4년 정도의 변환기에 기존 계약조건과의 차별에

서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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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였다.비록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7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성

과는 없었지만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반(反)오바마

정서를 대변하는 보수매체인 ‘폭스뉴스’(FoxNews)의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열성 공화당 지지성향 시청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나타났다.그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공화당 의원들과도 기꺼이 협력하였고,필요

하다면 좁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는 태도를 보여 왔다.201)

결국 건보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법안에 최종 서

명하게 되었다.물론 오바마 리더십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다.그 시련은 지금

부터 시작이라는 표현이 좀더 적절할 것이다.공화당은 2009년 11월 중간선거에

서 승리하면 건강보험개혁 철회 법안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실제로 선

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현재 세금이 늘어나는 것

을 싫어하는 중산층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그러나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

고 제도의 틀 내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현실의 벽을 넘어보려는 오바마 대통

령의 리더십은 소통과 대화의 모범적인 정치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202)클린턴(Clinton)행정부 당시 건보개혁이 실패했던 원인도 공화당과 민간

보험업자,대기업,의료공급자 등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화와 설득보다 독단과 비방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에 많은

교훈을 주는 대목이다.

에드워드 케네디(EdwardKennedy)의 사망으로 실시된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

이 아닌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ScottBrown)이 당선 되었을 때,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60표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오바마의 건보개혁안

은 사장되는 듯 하였다.그래서 당초 216명의 하원의원들을 담보하지 못했을 때,

하원 지도부는 ‘자동집행규칙’(deem andpass)203)이라는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려

했었다.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201) 정진민 외, 앞의 논문 (2008), p.200.

202) 이계성, “오바마의 설득 리더십,”『한국일보』, (2010.3.22).

203) 자동집행규칙은 상원안 자체에 대한 직접 표결 없이 첨부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그 결과로 상원안

도 ‘통과’(pass)되는 것으로 ‘간주’(deem)하자는 절차적 편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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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커져서 결국 지도부는 이 방법을 포기하기도 하였

다.대신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솔직하게 정공법으로 나가기로 하

고 216명의 하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백악관도 건보개혁안

통과의 마지막 방해진영에 대한 설득작업을 펼치게 된 것이다.204)

건보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다.그러나 반대는 거셌고,공

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약 1,000조원)가

투입되는 개혁안을 ‘사회주의적 포퓰리즘’(socialistpopulism)이라면서 맹공을 가

하였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상을 넘어 반대 여론이 계속 이어졌다.국론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었고,이러다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사실 건보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극히 위험한 승부수였다.

해외순방을 두 번씩이나 연기할 정도로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것이어서

실패했을 경우 집권 2년차에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의

분석도 있었다.

또한 건보개혁이라는 볼모에 미국과 정치를 사로잡히게 하여 퇴로 없는 승부

를 펼친 이른바 ‘무책임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의회 주변에서도 찬반시위

가 격렬하게 벌어졌으며,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방청석

과 의사당 주변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연이어 반대 집회를 열었고,다른 한

편에서 지지자들도 맞불집회를 갖는 등 공방전이 뜨겁게 펼쳐졌다.언론의 평가

에서도 뉴욕타임스(TheNew YorkTimes)는 건강보험 개혁통과를 “오바마 대통

령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승리”라고 논평했으며,워싱턴포스트(WashingtonPo-

st)는 “1년간의 논쟁은 오바마와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손상을 안겼다”고 전하

였다.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반대파를 맨투맨(man-to-man)식으

로 접촉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 시행,메디케어 도

입,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관련 입법에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건강보험 개

혁이 결국 제한적이나마 완성될 수 있었다.그 원동력은 역시 ‘설득의 리더십’이

라고 할 것이다.

204) 이유경, “‘천신만고’ 오바마 의료개혁안 통과,”『OhmyNews』, (2010.3.22).

205) 황유석, “‘전 국민 건강보험’ 100년 만에 완성…오바마 최대 승리자,”『한국일보』,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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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건보개혁법안 처리 이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당은 미국인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공화당에게 참패하였다.중간선거의 패인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 이후 건강보험과 금융개혁 등을 관철시키는 과

정에서,“우리가 옳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것을 지적한 분석도 있다.206)또한 당시 법안처리 과정에서 건보개혁을 반대

한 공화당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은 극렬한 반대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정면에서 진두지휘 했으며,가능한 제

도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민주사회에서 합리적 정책

조정은 많은 이익집단과 정부부처 사이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그리

고 이 같은 합리적인 정책조정은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

는 것이다.207)이에 비하여,야당을 설득하다가 안 되면 밀실에서 강행처리를 하

거나,대통령은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법안처리의 여․야 간 국회 공방을 청와대

안에서 저울질 하는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교훈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오바마의 ‘설득의 리더십’은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오바

마 행정부의 독선과 리더십 부재보다는 지나치게 느린 경제회복에 있었다는 평

가가 많다.전임 조지 부시(GeorgeW.Bush)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기를 물려받

은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경기부양을 통해 위기 재연을 막고 경제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조급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가시적 성과를

내진 못하였다.국민들은 여전히 당장의 일자리가 급한 상황이었다.그러다 보니,

파산상태에 빠진 기업들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분노를 부추기는 공화당 쪽의 선거전략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였다.

심지어 미국 역사상 획기적인 건보개혁이라고 평가받는 개혁조치가 혈세를 낭

비하는 정책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물론 백악관과 민주당이 자신들

의 치적조차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된 데에는 개혁 반대세력들의 조직적인

206) 주영진, “민심이 오바마에 등 돌린 이유? ‘경제 불안 때문’,”『SBS 8시 뉴스』, (2010.11.3).

207) 최병선, “문민정부의 정책혁신과 제도개혁: 제도개혁과 민주적 정책조정의 역설,”『한국정책학보』제2

호, (1993),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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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 선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탓도 없지 않다.그 결과 합리

적인 중간층이 투표를 기피하고,타협보다는 완강한 대결을 추구하는 티파티 지

지자들이 대거 선거장에 나옴으로써 결국 강경우파들이 선거에서 득세하게 된

것이다.208)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상 공화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2011년에 새로 출범한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상당기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구도보다 분열과 반목의 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각종 개혁조치들은 법안의 상정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오

바마 대통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오바마 대통령이 험난한 국정운영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3)개혁 시기의 적절성

기존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맹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이다.또한 그 비싼 보험료도 해마다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능가

하는 비율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료를 내지 못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되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무보험자가 중병에 걸릴 경우 엄청난 치료비로 생긴 개인 파산은 결국 국가 재

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이런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건강

보험제도의 신설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지만,그

많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에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인데,이에 대해서 부유층의 반발이 거세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건보개혁

을 하기에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였다.이미 풀려진 공적 자

금이 엄청난데 거기에 건보개혁 비용까지 가중되면 국가와 국민은 더 힘들어진

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경기 회복이 불투명한데 건강보험비까지 추가로 부

담해야 하면 결국 세금 부담에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회복 자체가 불투명할 수

208) 한겨레, “더딘 경제회복에 대한 분노가 삼킨 미국 중간선거,”『한계레』,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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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는 항상 있는 반대이다.이러한 명분 없

는 반대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209)그는 자신

이 건보개혁을 주창한 첫 대통령은 아니지만,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였

다면서 개혁이 오랫동안 실패했음을 부각시켰다.또한 “언쟁의 시간은 끝났고,

게임의 시대도 지나갔다.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보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과 개인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함으로써 한계점에 이른 건강보험 시

스템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10)

그동안 건강보험 소비는 미국 경제의 18%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4%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의 큰 걸림돌로 부상하였다.또한 의사들이 의료

사고에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40%가량 되는 등 미국 의료서비스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시카고에서 열린 미의학협회(AMA)연례 회의에 참석해 “지금

이 바로 건강보험을 개편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제너

럴모터스(GM)나 클라이슬러(Chrysler)처럼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덜 얻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11)

실제로 각종 지표에서도 건보개혁의 시기를 독촉하고 있었다.예를 들어,미국

의 노인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른 2016년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후 베

이비붐 세대가 메디케어 대상 연령인 65세에 곧 진입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세

수 부족,재정적자 확대가 서로 맞물리면서 재정 고갈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

것이다.

미 보건복지부는 2009년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지난해보다 356달러 증가한 평

균 8천160달러에 이르며,실업률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

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고,그에 따라 건강보험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이 같은 전망은 최근 의회가 저소득층 노동자 자

209) 김동열, “미국 건강보험 개혁,”『uKopia 뉴스』, (2009.9.12).

210) 김혜미,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위한 빠른 조치 필요’,”『이데일리 종합 NEWS』, (2009.9.10).

211) 공수민, “美 의회 건보개혁 ‘대수술’ 본격 착수,”『아시아경제』, (20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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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해 의료비 보조를 확대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

키며 대공황 이래 최악의 국론 분열을 몰고 왔다고 하는 건보개혁에 모든 정치

적 역량을 쏟아 부었다.같은 민주당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집권초기에 아내 힐

러리(Hillary)를 앞세워 건보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한바 있다.그 결과로 클린

턴 행정부는 집권 1기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공화당에게 계속적으로 끌려 다니

는 정치적 희생을 치러야하였다.이처럼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되었던 건보개혁

을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을 당시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우

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개

혁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국민적 정서,그에

따른 여론의 지지와 신뢰가 가장 높았던 집권초기에 신속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건보개혁의 평가

1)규범적 평가

개혁은 일반적으로 갈등이나 딜레마를 전제로 한다.기존정책과 새로운 대안

(개혁)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개혁안이 선택,집행되

고 바라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개혁은 성공하였다고 본다.일반적으로 서로

상이한 두 대안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의 영향력 관계를 보면,기존정책을 지지

하는 기득권 집단의 영향력이 개혁집단의 그것보다 크다.212)

이렇듯 개혁은 쉽지 않으며 성공했을 경우에만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1965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

이드를 제정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의료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미국 역

212) 이종범,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략,”『정부학연구』

  제5권 제1호, (1999),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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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전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

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2010년 건보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우선 약 5,000만

명의 무보험자 중 3,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단계적으

로 2014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9,327달러(3,334만원)미만인 1,600만 명

이 메디케이드에 추가 가입되는 등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미국

인들이 새롭게 건강한 삶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사회개혁 운동

의 한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이 민주적

전제정치(democraticdespotism)에 빠지지 않는 이유를 정부권력을 감시․비판하

고 시민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율적인 민간단체(civilassociation)가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213)비록 건보개혁 과정에서 사상 최대의 로비전이 펼쳐지면서 자칫

단체간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있었지만,시장에 의해 포위당하

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자발적 결사단체들은 오바마의 건보개혁을

지지했으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티파티(TeaParty214)등 보수단

체들에 대한 대항마로 기꺼이 나섰다.

사실상 불공정한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따라서 건보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는 주장도 나온다.이처럼 2010년 3월에 달성한 건보개혁 법안은 미완의 완성이

지만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소

중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15)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험료에 시

달리는 중산층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213) 박상필,『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파주: 한울, 2008), p.131.

214) 티파티(Tea Party)라는 명칭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대한 조세저항 운동의 진원이었던 보스턴 

티파티에서 따온 것으로, TEA에는 ‘이미 세금을 충분히 냈다’(Taxed Enough Already)라는 뜻도 있다. 

2009년 2월 경 결성된 티파티의 설립취지는 보수성향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에 있다, 한편, 티파티 운동에 

반대하여 2010년 1월 경 진보성향에서 ‘커피파티’(Coffee Party)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의 설립취지는 진

보성향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에 있다. 티파티는 공화당, 커피파티는 민주당에 기울고 있다. 

215) Carolyn Ann. Conti, “American Health Care: Justice, Policy, Reform,” Ph. D. Diss., Duquesne 

University, (December 20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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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공적 건강보험인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을 신설하여 민간보

험사와 경쟁을 벌여 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지만,공화당

등 개인주의적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과 보험업계의 로비로 인해 막바지 절충안

을 마련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대신에 국민건강보험거래소(NHIE)을 통하여 공

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정부의 감시와 국민적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합

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은 개혁의 결과로 인해 세금 부담,보험료 인상,실

업난,재정적자 확대 등을 떠안게 되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리

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의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안기게 되면서 사업주 뿐 아니라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노조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용상으로 볼 때,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안은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안216)

과 유사한 점이 많다.217)그렇지만 전개 양상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

험 개혁은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유사점은 전국민 건강보험의 확대를 목표로 하였고,그 방법에 있어서 정

부의 개입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력하게 거부

하는 공화당과 보험회사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반면 차이점은 클린턴 행정

부의 개혁안은 기존 제도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수립(revamping)하려

하였다면,오바마 행정부는 현존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보수작업(retentionbuil-

ding)의 시도라는 것이 다르다.

특히,가장 극명한 차이는 정부의 개입 정도인데,클린턴 행정부는 강력한 규

제를 통해 건강보장체제 전체를 관리․감독하려고 했던 것이고,오바마 행정부는

가능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건보

개혁은 보험회사와 의사협회,그리고 제약업자 등의 반발을 야기했으나,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보험료 및 보험상품 규제 이외에는 정부 간섭을 줄이는 방안

216)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1996년 8월 21일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친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단체와 개인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의 용이성과 구매가능성의 향상,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상의 낭비 

및 부당행위와 오용의 시정, 의료예금계정의 사용 증가, 건강보험 행정의 단순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

된 것이다. 

217) 노인철,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보건복지포럼』제1호, (1996.10),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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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사협회나 제약업자 등의 지지를 어느 정도 유도해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절차상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는 힐러리를 수장으로 한 태스크 포

스(taskforce)를 조직하는 등 행정부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반면,오바마 행정부

는 처음부터 의회가 개혁안을 만들고 개혁을 주도하도록 하여 진행 과정에서도

의회와 행정부의 절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이처럼 누가 의안의 제출자냐

하는 문제는 향후 벌어질 게임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안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는 미

국인 특유의 자유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 정서와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

개혁은 주로 저소득층 등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민간보험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219)여기서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강화․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으며,특히 고소득자의 불만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향식 의료개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장기적으로 볼 때 세금 공제,보

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

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220)

그리고 민간보험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험가입 또는 보험효력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그러나 공공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의 보험계약은 시장을 통한 사적계약이므

로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정한 일정 기준에 보험대상자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

험청약의 제한 및 거절할 권리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따라서 청약기

준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가를 놓고도 앞으로 갈등의 소지는 존재한다.실제로

시장의료가 지배적인 미국의 건강보장체계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표준안을 만

들어 놓고서 민간보험사에게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식의 건보개혁은 태생적 반

발의 소지를 안고 간다고 하겠다.

이처럼 몇몇 개혁의 미비점들이 있지만,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미국 건

218) 허만형, “사회복지법규 입안과정에서 정책형성 게임의 비교분석,”『의정연구』제1권 제1호, (1995), 

p.200.

219) 이석호, 앞의 논문, (2010.4), p.10. 

220) 신영석,『미국의 의료개혁 동향』(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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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장체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구축과 의료접근성

의 향상,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 완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건보

개혁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압박을 받아왔던 개인과 가족의 건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재정적자에 시달렸던 연방정부와 주정부,그리고 소규모

기업,창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221)

그러나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년 약 1.5%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개혁안이 추진되어도 전 인구의 약 5%는 여전히 무보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

다.그리고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자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이고,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이민 및 체류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이들 모두에

게 의보혜택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 행정부와 미국인의 새

로운 추가적 부담과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기능적 평가

OECD는 건강보장제도의 형태를 크게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즉,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

스방식(NHS:NationalHealthServices),사회보험형태의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HealthInsurance),민간보험방식(CSM:ConsumerSovereigntyModel)

등이다.

이들 건강보장제도의 3가지 형태 중 공적 건강보장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방식

(NHI)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이다.여기서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을 취하

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프랑스,일본,한국,대만 등이 있으며,국민보건서비스방

식(NHS)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스웨덴,이탈리아 등에서 채

택하고 있다.222)

건강보장 방식의 3유형 비교는 <표 17>과 같다.

221) U.S. GPO.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transmitted to the Congress February 2010, 
  together with the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p.211.

222) 김병환 외, 앞의 책 (2008),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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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서비스 방식

(NHS)

국민건강보험보험 방식

(NHI)

민간보험 방식

(CSM)

재원조달체계

조세

비버리지 방식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제공

보험료,국고

비스마르크 방식

의료비에 대한 국민

본인 부담

민영

의료공급체계 공공,비영리 민간 공공,비영리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공공

국가

영국,스웨덴,

이탈리아,포르투갈,

호주 등 28개국

독일,일본,프랑스,

한국,캐나다,벨기에,

스페인 등 87개국

미국 등

국가별 도입시기

영국 1911년

스웨덴 1891년

독일 1883년

일본 1927년

미국 2010년

<표 17>건강보장 방식의 3유형 비교

(출처:이은경 2010,34;이인재 외 2006,181재편집)

건강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문화이론에 따르면,OECD 주요국들 중 영국과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

인 국가이고,스웨덴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이며,독일과 일본은 계층

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 속한다.OECD주요국들의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시

기 비교는 <표 18>과 같다.

<표 18>OECD주요국들의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시기 비교

(출처:양재진 2002,17,재편집)

(1)NHS방식:영국․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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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스웨덴의 건강보장제도는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이다.이 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거의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이는 국가의

직접적 의료 관장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또는 영국의 비버리지(Beveridge)가

제안하였기 때문에 비버리지방식이라고 한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

회화내지 국유화되어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

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정부가 관리주체이므로 의료공급이 공공

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로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의료의 사회화를 초래하여 상대

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고,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의료수요자측의

비용인식 부족,장기간 진료대기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

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선 영국은 미국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이지만 건강보장이 비교

적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미국과 달리 영국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재정과 공급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영 체제로 되어 있다.223)이처럼 두 나라는

개인주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영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이 강한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영국은 약한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사이의 영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자조정신이 매우 강하였다.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영국이 산업화 진행이 늦었던 독일보다 사회보장제도를 늦게 도입하게

되었다.그러나 1906년에서 1914년 시기에 이르러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자유방

임주의가 다소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영국에서 자유방임적 이데올로기와 자조에 기초한 사회사상이 쇠퇴하

223) 이상일, “영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조직화: 배경 및 시사점,”『사회복지정책』제18집, 

(2004.4),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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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주요 계기는 1873년에 시

작하여 장기간 지속된 불황이다.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의 조성은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특히,1873～1896년 사이의 기간은 영국 경제

사에서 대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불황의 시기였다.이 시

기를 거치면서 노령연금법(1908년),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규정한 국민보험법

(1911년)등이 제정되면서 미국과 다른 복지국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봉건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스

웨덴에서의 노동과 사회생활은 조직과 집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스웨덴인들은

자유로운 시간에는 조직이나 집단활동에 참여한다.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체제순

응적이다.스웨덴은 제도와 문화활동에 있어서 타협과 협동을 강조한다.주요 사

회 요소 간의 중요한 타협은 스웨덴 사회가 합리적으로 기능하고 진보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발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연대적․보편

주의적 ‘인민의 집’(Folkhemmet)은 스웨덴 농부들의 전통적 촌락공동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근대 스웨덴 복지국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공공건강보험은 1955년에 도입되었으며,전 국민의 의무가입을 원

칙으로 하며 치료비용과 상병 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224)보편주의,제

도적 사회복지,재분배적 성격 등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격이며,이것은 스웨덴

의 평등지향적인 역사와 전통,그리고 평등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2)NHI방식:독일․일본

독일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이다.이 방식은 의료

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스마르크’(Bi-

smarck)방식이라고도 한다.정부는 대부분 후견적 지원과 감독을 행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 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

224) 백인립, “스웨덴 의료서비스체계의 탈집중화와 비용억제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제37권 제1호, 

(2010.3),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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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국

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의 어려움,의료비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직업,신분이라는 자연적 유대를 통한 유기체적 응

집력을 가진 계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다.그리고 이 계층

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독일식 봉건제도와 카톨릭이라는 요소가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쳤다.독일은 카톨릭을 종교로 믿는 사람이 34%로 일본,영국,스웨

덴,미국보다 많다.225)독일식 봉건제도는 개인주의가 취약한 반면 경제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정부권위를 중요시하는 관료주의를 양산하였다.이

런 요소들은 계층주의를 인정하면서 계층 간 조화롭고 조합주의적인 관계를 강

조하게 된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1883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복지국가 건설이 아닌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불만

을 일부 해소시키면서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따라서 관료엘리트에 의

해 주도되었으며 사회안정과 국가건설 등 구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당시 비스마르크가 영국보다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강제 사회보험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계층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의료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원과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급여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제도로 평가

되고 있다.그러나 높은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에 비하여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

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독일정부는 효율성 제

고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하였다.그

러나 시장 지향적 의료개혁이 공공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연대감을 훼

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26)

225) 박병현, 앞의 논문 (2005.8),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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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건강보험 개혁은 1883년 도입이후 지속되는 다보험자방식과 공

적․민간 건강보험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다.그러면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공

적․민간 건강보험 보험자들 간 경쟁 강화,외래진료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사용 억제,병원 입원진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병원 진료비 지

출증가 억제,가입자의 보험자 선택의 자유 확대,공적건강보험조합 간 재정분산

의 전국화,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 등 통합주의적 요소가 점차 도입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7년에 실시된 의료개혁의 경우 모든 시민들에게 공적 또는 민간 건

강보험의 가입강제의 규정,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증액,건강보험

기금 도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227)

이어서 일본은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1922년에 도입하였다.제1

차 세계대전 후의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적인 통치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

었다.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

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계층주의 전통 아래 국가와 노동자간의 불평등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계

층’이 그대로 반영되는 분업적이고 다원화된 행정체계,즉 조합주의 체계를 지니

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독일의 조합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최저생활권을 보장

하는 것보다 노동자를 체제에 순응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이

처럼 양국이 서로 공통되고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한 내용은 일

본이 독일의 제도를 도입 및 모방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인주의가 별로

발달하지 않고 독일보다 더 강한 집단의 역할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일본 역시

소수관료가 주도한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 개혁’이었고,이것은 일본의 전통적

인 계층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226) 임문혁, “독일 건강보험개혁이 사회적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보건복지포럼』제123호, (2007.1), 

p.28.

227)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 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

  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보건사회연구』제29권 제2호, (2009 겨울),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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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M 방식:미국

대표적인 민간보험(CSM)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은 OECD 주요국

들에 비해서 가장 늦은 시기인 2010년에 들어서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갖추

었다.OECD 전체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은 자유주의

(liberalism)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며,특히 자원주의(voluntarism)가 독특하게

강조되는 전통이 있다.이와 같이 미국은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인 캐나다는 물론

이고 유럽의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통계학에서

관측된 통계자료 중 유별나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이상치(outlier)라고 하는데

미국은 OECD주요국들 중 이상치의 나라이다.즉 미국은 예외주의 국가이며,다

른 국가들이 모방하기 힘든 국가이다.이것은 미국의 제도들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개인주의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성된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한 개인주의 문화가 반영된 미국 사회의 특징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

해 볼 때 개별사회사업(socialcasework)으로 일컬어지는 개별사례 접근법을 강

조하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발달,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양면에서 지역적 다양

성(localdiversity),중앙집중식 사회정책의 결여,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간의 확연한 구별,민간 자선단체의 역할 강조 등이라고 할 수 있다.228)이런 문

화적 배경은 OECD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국가보다 민간이 주도

하는 건강보장체계가 발전 하도록 만들었다.그리고 건보개혁의 과정에서 민간의

료를 배제한 국가주도의 단일한 건강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어려운 의료시장의 예

외구조를 갖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그 나라

복지정책에 적용되는가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그 나라 국

민들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일반적으로 영국,스웨덴,

독일,일본 등과 같은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조로 하고 미국의 복

지정책은 선별주의를 기조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나라든지 극단적인 보편

주의나 극단적인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영역에

228) 박병현, 앞의 책 (2008),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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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보겠다.그러나 오늘날의 추세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왜냐하면 복지정책의 목적을 구

현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229)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이론에 따른 OECD 주요국들의 복

지정치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계층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독일 등)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스웨덴 등)를 서로 비교 했을 때,계층주의 문화가 전국민 건강보장체계를

먼저 갖추게 되고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계층주의 문화가 오히려 평등주의 문화에 비해 덜 건강보장체계에 개입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특히 평등주의 문화 성향의 국가에서는 건강보장이 국

민들에게 있어서 탈상품화의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셋째,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미국 등)는 계층주의 문화(독일 등)와 평

등주의 문화(스웨덴 등)가 지배적인 국가에 비해 전국민 건강보장체계가 가장 늦

게 제도화 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들(영국과 미국)간에서도 약

한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 앞서 전국민 건강보장체계를 먼저 갖

추게 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3.건보개혁의 제약요인

1)미국의 지배적 정치문화

문화이론에 의하면 사회 내 인간을 규제하는 규정이 별로 없고 집단에의 소속

감이 약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복지제도가 늦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개인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본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

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타인과 경쟁함으로써 얻는다.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

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이

229) 남기민, 앞의 책 (2010),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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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회에 두기보다는

개인에게 두기 때문에,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전

체를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는 호의적이지 않다.이런 문화에서는 경제공황이나 대규모 정치 불안과 같은 사

회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230)

개인주의자들은 가능하면 정치를 좁게 규정하려고 한다.그들은 정부규제의 합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이라고 간주되는 행태를 극대화하려고 한다.즉,거

의 모든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이들은 사회적 차이를 축소하여 동

일해지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될 기회를 추구한다.따라서 개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자기규제(selfregu-

lation)를 강조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조정기제는 무엇보다 시장제도이다.의사조

율은 최소한의 외부간섭 속에서 균등한 경쟁기회를 보장받은 개인들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다만,거래규칙이 유지될 정도의 최소한의 귄위

만을 선호한다.231)

이처럼 구성원들이 각자의 기본욕구 충족을 노동시장에서 경쟁과 취업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

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또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해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집단 또는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동지침과 규제가 개

발되기 힘들며,일단 위험상황에 빠진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규제방안

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상

품을 제공하는 시장이 활성화된다.개인적 책임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

문에 기본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도 이를 사회적 욕구의

발현이라고 인식하기 힘들고,그와 같은 상황을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시장을 벗어나서 구성원들간 의도적인 상호부조 행위가 활

발하게 나타나기 힘들며,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발전하기는 어렵다.232)

230) 박병현, 앞의 책 (2008), p.47.

231) 박종민 외,『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서울: 박영사, 2002),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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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 유형 지배적 문화 유형 종속적 문화 유형

선별적 복지국가

개인주의234)문화:대다수 국민

(강한 개인주의:보수세력)

(약한 평등주의:진보세력)

평등주의 문화:공동체주의 선호자

계층주의 문화:국가/사회의 상층부

운명주의 문화:국가복지 의존자

(1)미국의 문화적 편향

미국문화를 지배하는 가치와 신념은 건강보장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도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청교도 윤리에 입각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말미암

아 의료를 공공재라기보다 사적재 혹은 경제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이

에 따라 기업가 정신과 자결권이 의료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며,기본적으로 개

인의 책임에 기반을 둔 재원조달은 의료의 접근성을 일종의 사회적 특권으로 만

들었다.개인주의적 문화는 국가 및 집단보건 보다 개인보건을 강조하고,빈자와

부자 마을을 만들었으며,도시와 농촌 간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비스 형태를 당

연시하게 만들었다.또한 자유기업가 정신 선호와 거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민간 주도의 건강보장체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으며,공중보건기능을 민

간의료와 분리하도록 하였다.233)미국의 문화유형과 삶의 양식 형태는 <표 19>

와 같다.

<표 19>미국의 지배․종속 문화 유형별 비교

(출처:주재현 2004,292,재편집)

232) 주재현, 앞의 논문(2004), p.286.

233) 이기효,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한국병원경영학회지』제9권 제1호, (2004), p.11.

234) 개인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론틀이다. 개인주의는 자발적이며 독

립적인 개인을 국가나 사회 혹은 집단보다 우위에 놓고 생각한다. 사회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이며 이러한 개인들의 자유와 행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장이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선에서만 인정되며,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으로 간주된다. 미국적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의 일반특성이 미국사회에서 여과 없이 보다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미국적 개인주의의 사상적 원천은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의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조영, “미국적 가치관 비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제13집, (2001.5),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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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동의

동의않음

모르겠음

25%

68

7

38%

55

7

41%

45

14

48%

32

20

92%

5

3

자유와 자기구제를 존중하는 미국인들은 의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했기 때문에 진정한 미국인이라면 스스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만

일의 사고에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그리고 민간보험이 문제가 생

기면 공공보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문제라는 것을 보완하고 좀더 발전

시키면 된다는 정서로 연결되었다.이처럼 의료공급체계가 자유진료를 전통으로

하는 자유방임형으로 발달함에 따라 공적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이 제약을 받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235)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방정부의 개입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그것은 영국의 군주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부터 시작되

었으며 모든 정부제도를 국민의 직접적 통제에 종속시키는 미국적 경향으로 고

착되었다.개인적 자유 대 국가에 대한 의무 비교는 <표 20>과 같다.

<표 20>개인적 자유 대 국가에 대한 의무 비교

주)응답자에게 제공된 진술:“개인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에 대해서이며 개인적 복지는 두 번째

일 뿐이다.”

(출처:장원석 1999,62,재인용)

위 표에도 나타났듯이,미국인들은 자신과 국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유럽인들

에 비해 국가에 대한 종속보다 개인적 복지를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236)이것은 미국인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정체성의 귀속보다 개인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문화적 분위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연방정부)주도적 건보개혁은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으며,사

회주의자라는 극단적인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

사실 연방주의(federalism)는 미국헌법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정부운

235) 김병환, 앞의 책 (2008), p.266.

236) Samuel P. Huntington, American Politics: The Promise of Disharmony, 장원석 역,『미국정치론: 

  부조화의 패러다임』(서울: 오름, 1999),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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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권한 주정부 권한 연방․주 정부 공유 권한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한

위임된 함축적 권한

대외교섭 권한

공화제 정부 창출 권한

지방정부 헌장 제정 권한

선거실시 권한

연방 비위임 모든 권한

징세 권한

자금차용과 지출 권한

법원설치 권한

법률통과와 집행권한

시민보호 권한

영의 핵심이다.연합 헌장(TheArticleofConfederation,1781-1789)채택 과정에

서도 당시 13개 각 주는 독자적인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외교․국방 등 몇 개

의 구체적인 권력을 중앙 기구에 양보하였지만 각 주는 본질적인 면에서 주주권

(州主權)을 확보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그 체제는 국가 수반이나 연방 사법부

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실질적인 면에서 모든 권력은 주 체제하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237)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의 초기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에 의한

자유침해를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1787년의 연방주의는 하나의 명백한 선택이었

다.연합은 시도되어 왔고,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단일정부체계는 논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정부에 삶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었고,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연방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집중된 권력을 두려워하며,조화는 바라지만 획일은 바라지 않는다.그리고 넓은

대륙에 퍼져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수요에는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왔다.연방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였고,지금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헌법은 연방정부에 양도되지 않는 모든 권력을 각 주정부에 유보하고 있

다.헌법조항이나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 연방정부에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리는 연방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주정부에서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각주

는 세금을 부과하고 각 주간의 국내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 등 연방정부와 동일

권리(concurrentpowers)를 가진다.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 비교는 <표 21>과

같다.

<표 21>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 비교

(출처:김진호 외 2001,62,재편집)

237) 양홍석,『미국정치문화의 전통과 전개: 잭슨 시대(Age of Jackson)를 중심으로』(서울: 국학자료원 

1999),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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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방주의의 쟁점은 주정부가 환경,공중위생,그리고 복지를 보호하려

고 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그런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점차 복지의 책임은 사실

상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대폭 이관되기 시작하였다.이 결과 예를 들어,1970

년 당시 건강보장체제는 주정부로 하여금 주예산의 약 4%를 지출하게 하였다면,

1995년까지 20%를 초과하도록 하였다.238)주정부가 복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미

국인들에 대한 건강보장의 책임주체 역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맡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특히 닉슨과 레이건 전 대통령 시기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239)복지

정책은 중앙집권화 추세를 지방분산적인 것으로 고착시켰다.주정부들은 이런 덜

중앙집중적인 정책을 선호하였고,소위 르네상스를 맞게 된 주정부들은 수십 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 권한을 한층 증대시켜 왔다.이런 미국적 상황에서 전국민의

보제도를 구상했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조차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연

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담당하도록 허락해야 하였다.추가적인 권한들이 주정부

로 돌아가면서 점차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국가하부 활동무대(subnational

arena)인 주정부 수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240)

오늘날 역시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며,건강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시장의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한

하여 개입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이런 현상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서 잘 나타나는데,국가의 의료개입이 필요할 경우에 연방정부 차원이 아

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규율된다.물론 연방정부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

238) James MacGreger Burns., et al. State and Local Politics: Government by the People. 8th ed.

  김진호 외,『미국지방정치론』(서울: 대왕사, 2001), p.49-89.

239) 신연방주의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198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복지나 공공사업 등을 

  주정부에 맡기고 연방정부는 국방강화와 경제재건에 전념함으로써 미국의 번영과 안정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책에 기초해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자치체에의 교부금을 삭감하고 아울러 복지와 공

  공사업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대폭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래 ‘연방주의’란 19세기 초에 결성된 연방

  당(Federalist Party)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고 주정부의 권한이나 개별적 이익보다 

  합중국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우선하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레이건이 주장한 신연방주의는 중앙집권을 지

  향한 본래의 연방주의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으로, 보수주의적 시장화 정책을 연방-주 관계의 

  재정립에 투영시킨 정책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박재창 외,『분권과 개혁』(서울: 오름, 2005), p.25.

240) Claire Fratello, “Market Regulation and Government Provision: Social Welfare Policy and Health 

  Care Reform at the State Level, 1985-1995,”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January 2001),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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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료제도에 개입을 조금씩

늘려왔고,그 성과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연방정부의 건보개혁은 사실상 주정부의 협조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

로 발전되어왔다.

(2)미국의 문화와 복지정책 발달사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5년부터이다.그동안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미국의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논쟁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의견

이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즉,HealthCare가 “권리에 따른 수혜”인가 “선택에 의

한 수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냐가 그 주요 쟁점이었다.그동안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라 의료보호는 권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

다.241)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안이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게 된 정치

과정을 이해하려면,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초창기 미국인들의 사회적 관

계와 삶의 양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미국에서

문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식민지 시기

미국에 있어서 식민지 시대라고 하면,일반적으로 1607년 버지니아에 최초의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Jamestown)이 건설되고,1776년 독립선언을 한 해까지

의 170년을 말한다.주로 영국으로부터 이민을 온 초창기 미국인들은 17세기 영

국의 정치적ㆍ종교적 혼란을 피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 간 사람들이다.특

히,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대표적인 이민자들이면서 장차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일단의 사람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청

교도단’(Pilgrim Fathers)이다.

이들은 유럽의 억압된 구체제를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인 만큼 정부

241) 윤석원, “미국의 Health Care System의 변화를 향한 시도: California의 Universal Health Insurance 

  도입 배경을 중심으로,”『국제사회보장동향』겨울호, (2007.12),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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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섭은 싫어하였고,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선호하였다.그래서 초기 식민지시대 미국인들은 다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능

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어서 식민지 시대에는 ‘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

ethanPoorLaw)에 기초하여 대도시에 구빈원과 교정원을 설치하여 구빈활동을

하였다.242)1647년 로드아일랜드 주는 빈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이 엘리자베스구

빈법 원칙으로 적용했는데,미국적 청교도 정신을 강조한 나머지 설령 빈곤자를

구제하더라도 벌칙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구빈법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모방하기는 했지만 영국과는 다르

다.초기의 미국사회는 고용을 기다리는 노동자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업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노력하면 언제라도 토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일종의 사회보장 형태를 띠었다.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그들보다 먼저 미국대륙에 정착한 원주민과의 전쟁,

유행병,자연재해,높은 유아 사망률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의 구빈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장애,노령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나 부양아동이 있는 과부에게만 구호를 제공하는 매우 제한적인 규

정을 지니고 있었다.243)이 법에 의하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했는데,이러한 구분이 오늘날 미국 복지

정치의 잔재가 되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대(vs)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양분되는 신념이 반영되어 제도적으로 점차 구조화 된 것이다.244)

② 남북전쟁 이전 시기

미국에 있어서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의 시기는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사

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은 시기이다.유럽으로부터 이민이 급증하였고,

광활한 영토의 확장,서부개척,농장과 공장의 기계화,이념 투쟁 등 산업발전이

242)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서울: 일진사, 2005), p.97.

243) 박병현, 앞의 책 (2008), p.89.

244) 백정현, “미국 사회복지시스템의 통사적 고찰,”『한국행정사학지』제21호, (2007.12),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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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지배적인 가치관 역시 개인의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신

념이다.개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

물었고,오히려 복지의 벌칙적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켜 나갔다.다만 평등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일부에서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빈민을 대우해야 한

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점차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1790

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Charleston)에 최초의 주립 고아원이 설립됐고,1798

년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제도가 생겼으며,1817년 코네티컷 주에 최초의 무료

농아인 학교인 갈로대학교 설립,1818년 볼티모어에 빈곤예방협회 설립,1824년

에는 구빈원법령이 제정되었다.이어서 1837년에 오하이오 주에 주립맹인시설이

설립됐고,1843년에는 뉴욕에 30개 이상 자선단체의 연락과 조정을 위한 빈민생

활상태개선협회가 구성되었으며,1853년에는 아동구호협회 등이 조직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 복지정책의 특징은 모든 복지프로그램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개인,자

선단체,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45)그중

시설보호의 전문화와 더불어 민간 자선단체가 많이 설립됐고,구빈에 대한 정부

의 관심이 증대되어 민간시설이 설립될 경우에 지원을 하였다.이처럼 정부차원

의 관심과 지원이 다소 늘어나기 했지만 여전히 이 시기의 미국을 이끈 정신은

역시 개인의 성취와 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였다.

③ 남북전쟁 이후 시기

사실상 남북전쟁(1861-1865)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빈곤은 주요 사회문제로 인

식되지 않았다.당시는 비옥한 토지가 도처에 널려 있던 농경사회였으며,빈곤에

대한 미국사회의 지배적 문화는 빈곤이 국가 혹은 사회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서부로 가라’(GoWest)라는 표현은 동부에서 살기 힘

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충고였다.그렇지만 이 시기에 시작된 농

245) 백정현, 앞의 논문 (2007.12), p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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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미

국의 1880년대 후반은 복지정치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 시대였다.이 시대

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경제침체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내몰았다.이

처럼 미국 역사상 정치 및 사회생활에 산업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시대는 없었다.246)

이제 미국도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실업

자가 증가하여 도시의 슬럼화가 일어났다.이 시대의 복지는 빈곤한 슬럼가를 중

심으로 자선조직 운동과 인보관 운동247)이 활발히 일어났다.이 자선조직 운동은

사회진화주의를 받아들여 빈곤과 구걸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여전히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 근면하지 못함에 있다고

봤다.그러나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의 교육에 초점을 뒀으며,가족의 문제를 사

회변화와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국적 사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광대한 토지를 지닌 자유와 기

회의 땅이기 때문에,여기서 빈곤은 결국 개인적 결함이라고 본다는 것이다.그

래서 빈곤에 대한 대책도 공공부문에서는 구빈원,민간부문에서는 자선조직협회

라는 접근방식이 적용되는데,전자의 방법은 오히려 영국에서보다 훨씬 억압적

성격으로 강화된 형태이다.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데,대표적으로 복지수급자에 대한 근로강제(sanction)를 들 수 있다.미국의 각

주들에서는 구직활동이나 근로활동에 참여를 강제화하여 이런 활동을 제대로 수

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감소 및 제한,심지어 평생 동안 급여수급을 제거해 버

린다.248)

이는 미국이 봉건제도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봉건제도하

의 구빈원이란 ‘억압적 기제’속에서 국가가 소위 ‘자격 있는 빈자’,즉 노인,아

동,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적 성격을 담지한 제도였으나,자유주의 이데올로기하

246) 박병현, 앞의 책 (2008), p.92.

247) 인보관 운동은 민간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사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슬럼가 개선사업에 노력하였다. 이들은 주로 소외계층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을 강조한다.

248) 이상은,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사회보장연구』제

19권 제1호, (2003.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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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은 이러한 국가적 간섭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제하려는 태도가 강

했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였다.

따라서 보호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웃과 가족에 더 중점을 두는 형태를 취하

게 된 것이다.249)

(3)미국의 정당정치와 문화 분극화

문화이론에 따르면,개인주의 문화의 성향은 약한 집단 경계와 약한 사회적 처

방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유형이다.사회와 집단의 모든 경계는 임시적인 성향을

지니며 타협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을 규제할 사회적 처방과 역할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따라서 구성원들 간

의 관계를 당사자들의 자율에 의해 규정할 수 있으며,시장에서의 계약관계로 표

상되는 사회관계가 성립한다.각 개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 타인들과 경쟁하

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삶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은 아니며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다.250)따라서 미국은 전통적인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

하여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복지 발달이 느

리고 범위도 제한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251)

미국 정당체계의 기본적 특질은 대체로 보수주의 색채를 띤 비슷한 강령을 가

지고 있는 두 개의 국민정당이 대립하고 있다.이는 건국초기부터 양대정당의 전

통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정치적․사회적 풍토와 전통의 작용,선거제도의 영

향 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본래 미국의 거대 양당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의 정당으로서 동질적 성격을 지니며 계급정당으로서 출현하는 영국의 정당체계

와는 태생적으로 다르다.민주-공화 양대정당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를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에서 선택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

으며,이런 환경에서 선거의 승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당이 각

각 여러 많은 이익의 광범한 연합형태인 다원적 이익의 조정체로서 기능하고 있

249) 이병렬,『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서울: 양지, 2002), pp.116-117.

250) 주재현, 앞의 논문 (2004), p.283.

251) 강성도, “한․일․미국의 건강보험법 형성에 관한 고찰,”『산경연구』제15집, (1997.1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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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뿐이다.252)친자본적인 미국식 정치문화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화된 구

조보다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지배적인 정치문화적 편향은 미국인들간 상호 평등적인 정치의식

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부당한 것처럼 보이

는 불평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53)따라서 비슷한 시기 서유

럽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건강,의료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주도하고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성숙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미국의 선택은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전혀 다른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254)

사실상 미국의 정당과 정치문화에서 ‘문화적 쟁점’(culturalissues)이 직접적으

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들어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과 보다 허용적인(permissive)개인의 생활방식 실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

면서 시작되었다.1960년대 미국은 비교적 평온했던 1950년대와 달리 격변기의

시대였다.255)특히 197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문화적 쟁점에 기초한 민주-공

화 양당 간 이념적 분극화가 경제 및 인종쟁점에 기초한 정당 간 분극화에 추가

된다.낙태 허용,학교예배 반대,마리화나 합법화 등 문화적 쟁점에 있어 진보적

입장인 맥거번(McGovern)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

화당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말은 미국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전후

시기를 지배해 오던 자유주의가 새로운 보수주의에 양보하였으며,보수주의는 계

속 득세했다.1980년에 이르러서는 신우파(TheNew Right)가 출현하였다.256)그

것은 이질적인 두 집단,즉 정치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이 자유주의적 진보세력의

252) 장석권, “미국정당제도의 특수성,”『미국헌법연구』제8호, (1997.6), p.158.

253) Mary Ellen Wojtasiewicz, “Securing Care: Freedom and Fairness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Health Care Debate,” Ph. D. Diss., Emory University, (2003), p.51.

254) 박진빈, “뉴딜 정책과 국민의료보험 부재의 기원: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국민의료보험 논의를 중

심으로,”『미국사연구』제23집, (2006), p.106.

255) 이향란,『(소수인종을 통해 본)미국문화의 이해』(구리: 도서출판 지음, 2004), p.105.

256) 미국의 우경화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 주역은 역시 세속적으로는 네오콘(Neocon)

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우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Christian fundamentalists)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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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성과 미국 가치관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하여 공동의 적개심

을 갖게 됨에 따라 느슨하게나마 연대를 하게 된 결과였다.257)즉 민주당의 정치

적 우세가 급진적 평등주의의 정치적 승리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여러

갈래의 보수주의 세력이었던 기독교 우익,지식 사회,재계의 보수주의 등이 공

화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또 정치 세력화한 것이다.258)

특히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정치적 신념은 기독교

우파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미국은 건국

의 아버지들에 의해 기독교 국가로 창설되었다.그러나 1960년대에 세속주의를

촉진시킨 자유주의자들의 반(反)문화 운동은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미국에서 유

례없는 도덕적 퇴락의 원인이었다.이런 현상은 실제로 권위에 대한 존경의 상

실,이혼의 일상화로 인한 가족의 붕괴,예의바름의 퇴조,그리고 증가하는 동성

결혼의 숫자 등으로 나타났다.기독교 우파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 징후에

대항하여 발생하였다.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1960년 이후 자유주의자들

에 의해 가속화되었다고 믿는다.259)

공화당의 문화적 보수화는 1964년 골드워터(Goldwater)의 공화당 대통령 경선

승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골드워터 후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세력들은 미국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기수로 자처하면서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중산계급의 문화

를 강력하게 고수하였다.260)1980년대 도덕적 가치(moralvalue)가 관련된 문제

들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레이건의 등장은 문화적 쟁점에 기초한

이념적 분극화와 이에 따른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다.레이건은 학교예배에 대한 지지와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족적 가치들(familyvalues)에 대한 진보적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려 하였고,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그리고 문화적으

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257) Winton U. Solberg, A History of American Thought and Culture, 조지형 역.『미국인의 사상과 문

화』(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159.

258) 권용립,『미국의 정치 문명』(서울: 삼인, 2004), p.267.

259)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참여,”『사회와철학』제10호, (2005.10), pp.255-256.

260) 이봉희,『보수주의: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서울: 민음사, 2008),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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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선거에서 부시 후보도 학교예배,낙태 문제,총기 소지 및 사형제도 문

제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있으면

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려고 하였다.즉 1980

년대 공화당은 문화적 문제들을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일반 유권자들과

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이 당시 공화당의 보수화와 함께 민주당

은 문화적 쟁점에 있어 더욱 진보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문화 측면에서 문화적 쟁점에 기초한 정당 간 이념적 분극화는 대

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특히 1990년대 이후 대통령 선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1990년대 민주당 클린턴의 등장으로 문화적 쟁점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

었다.1992년 선거에서는 동성애자 권리보호가 중요한 관심으로 등장하였다.클

린턴 후보는 인종문제보다 동성애자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동성애자 권

리보호 단체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동성애자 당이라고 비난하였다.이 시기에 동성애의 합법성,혼인과 자녀 입양

문제 등이 중요한 문화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보수적 문화와 가족제도를 지향하

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양극화된 이념논쟁이 심화되었다.1994

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40년 만에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했는데,이 선거에

서 보수적 정치좌표이면서 클린턴의 전국민의보제도 도입을 실패로 이끈 ‘미국과

의 계약’(ContractwithAmerica)261)은 공화당의 정체성 확보와 국가적 의제설정

주도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서 부시 후보 역시 문화적 쟁점들을 통하여 공화당이

기독교 문화에 토대한 미국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당인

반면 민주당은 일반 유권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대도시 진보적 엘리트들의 정당

임을 부가시키려 하였다.당시 2004년 미국 대선은 문화적 쟁점이 정치화된 대표

적인 선거인데 경제문제보다는 안보와 도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결과를

261) ‘미국과의 계약’은 깅그리치(Newt Gingrich)가 1994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이다. 공화당

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이래 1994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 기간 동안 미국사회의 주류는 진보적인 민주당 엘리트들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1994년 전

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는데 이를 ‘깅그리치 혁명’이라고 부른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실천하겠다고 내

걸은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 축소, 작은 정부, 세금 감면, 대규모 기업 활동 활성화 등 보수파들

의 희망사항을 반영하고 있었다. 박성래,『레오스트라우스: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서울: 김영사, 

2005), 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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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화당

정부규모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념성향 진보(우파) 보수(우파)

복지정책 확대(보편주의) 축소(선별주의)

세금정책 증세 감세

사회정책 개혁 안정

외교정책 온건 강경

무역정책 보호무역 자유무역

국방정책 군비감축 군비증가

지지지역 동․서․북부의 대도시 중․남부의 중소도시

지지계층
유색인종,중․하류층,

젊은이,노동자,평등주의자

백인,중․상류층,

노인,자본가,개인주의자

문화유형
약한 평등주의

(일부 개인주의)

강한 개인주의

(일부 평등주의)

결정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262)

이처럼 이후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문화적 쟁점으로 인해 민주당은 자

유주의적인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정당,그리고 공화당은

보수주의적인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각각 극심한

문화적 분극화 과정을 밟게 되었다.263)이처럼 오늘날 미국의 거대 양당은 지지

기반에 따른 기본노선을 달리하고 있다.민주당과 공화당 정치문화 성향 비교는

<표 22>와 같다.

<표 22>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문화 성향 비교

(출처:미국 자료 편집)

위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262) 서현진 외, “문화적 쟁점과 미국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 1992-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을 중심

으로,”『미국학논집』제38권 제3호, (2006), pp.210-213.

263) 민주당은 정책이나 구조 그리고 문화에서 다양성과 이념적 자유를 중시하고 소수자들 우대하며 수평적

이고 분권화된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등 진보적 문화가 팽배하고, 상대적으로 공화당은 권력구조가 다소 

수직적이고 정당 내 다양성 보다는 동일성(homogeneity)을 좀더 중시하는 보수적 문화가 팽배하다. 서현

진, “미국 연방의회와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110대 하원의원의 주요법안 투표행위를 중심으로,”『미국

학논집』제41권 제2호, (2009),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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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로 나누어져 있다.한쪽에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로,비종교적이며,관용

적이고,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인 삶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다른 한편은

종교적이며,애국주의적이고,비관용적이며 가족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주로 남

부와 중서부의 소도시,마을에 사는 보수주의자들이다.이 양대 세력 사이의 틈

은 그동안 더욱 커졌고 정치적 갈등의 소리도 점차 뚜렷해졌다.264)

복지정치 논쟁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에 맞추어져 있다.즉,국가가 시장에 어

느 선까지 개입해야 바람직 한 것이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인 것이다.대표적으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간 차이는 ‘정부지출’에 대한 증가와 축소의 갈등으로 나타

난다.미국의 유권자들은 정부지출의 측면에 있어서 민주-공화 양당 간 차이에

대한 비교적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미국 국가선

거연구소(ANES:AmericanNationalElectionStudies)에서 수집한 설문 데이터

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연방정부의 부채문제에 있

어서 두 정당이 서로 상이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ANES는 1982년 이후부터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

다:

어떤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록 건강이나 교육과 같은 분야라도 정부가 서비

스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른 사람들은 지출을 더 늘이더라도 정부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당신은 민주당 혹은 공화당의 위치

를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인 설문의 비교분석 결과,유권자들은 민주당(자유주의자)이 보다 많은

지출을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고,공화당(보수주의자)은 보다 적은 지

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이를 반영하여 민

주당원들은 정부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으며,반면 공화당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함

으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표결한다고 분석하였다.그리고 이러

한 유권자와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은 세월이 흘러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264) Eric Frey, Schwarzbuch USA. 추기옥 역,『정복의 역사, USA』(서울: 들녘, 2004),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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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265)

1980년대 이후 사회문화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더욱 밀접한 관

계를 지니게 되었는데,낙태 및 동성결혼,소수자차별금지와 소수자우대,그리고

그 밖의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쟁 등이 도덕적 가치의 양극화로 이어져 미

국사회 정당경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유권자가 보수적일수록 공화당에 일

체감을 지닐 확률이 높고,진보적일수록 민주당에 일체감을 지닐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서비스,국방비지출,정부건강보험,정부일자리 등 경제와

복지에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며,

반대의 경우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266)

이처럼 전례 없던 국론분열을 겪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은 1960년

대부터 첨예화된 민주당과 공화당간 문화적 갈등의 연속선 상에서 발생한 것으

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극한 충돌의 장이었다.즉,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주의

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으며,공화당 역시 미국적 가치가 훼손되는

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4)미국의 정치문화와 건보개혁

문화이론은 분석단위를 전체 사회라는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그 하위 단위인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둔다.따라서 어떤 사회든 개인주의․평등주의․계층주

의․운명주의 등 네 가지 삶의 양식들이 상이한 강도와 유형의 상호작용을 보이

면서 공존한다는 것을 가정한다.267)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에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문화유형이 있는데,어느 한 유형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위

치에 있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유형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지배와 종속

을 반복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다.

265) 최준영, “미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제38집 제2호, (2004.6), pp.522-

    523.

266) 조성대, “양극화 시대 미국정치의 이념적 재편성과 대중의 정당일체감: 1972～2004년 대통령선거를 중

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41집 제4호, (2007.12), pp.204-205.

267) 박종민 외,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문화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4),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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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도 이들 삶의 양식들이 모두 발견될 수

있지만,미국인들의 네 가지 삶의 양식들은 양극화된 정치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삶의 양식으로 수렴되어 행정부의 집권과 입법부의 장악을 반복․공존하

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사실상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두 부류의 삶의

양식과 그 행위자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평등주의 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주의 성

향인 공화당의 지지 세력으로 귀결된다.물론 계층주의 성향과 운명주의 성향의

행위자들 역시 미국 사회의 하위문화에서 하나의 독자적 행위자로서 존재하지만,

정치과정에서 거대 두 행위자들에 흡수되거나 국정수행과 법률안의 존폐 여부

등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미국은 복지정치를 둘러싼 거대한 두 지배적 문화가 존재한다.서로 다

른 삶의 양식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 중 민주당은 진보(우파),큰

정부,연방정부 권한강화,인권 중시,국가주도의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선호한

다.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우파),작은 정부,주정부 권한강화,기업 중시,민간주

도의 선별적 복지정책 등을 주장한다.이때 복지정치 차원에서 의료부문을 접근

하는데 있어서도 평등주의 문화 유형을 갖는 민주당은 국가주도의 보편적 건강

보장체계의 확충을 추구하지만,개인주의 문화 유형을 갖는 공화당은 선별적 건

강보장체계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

하느냐에 따라 복지개혁의 구상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라는 매우 상반된 형태

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유형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개

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로 분류된다.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의 국민성을 갖

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공화 양당은 어떤 정당이 집

권하더라도 복지개혁의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별적 복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당 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이러한 정책 방향은

건보개혁에서도 잘 나타나는데,법안 초기안의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최종안에

는 보편적 건강보장보다 선별적 건강보장이 좀더 강조되는 절충안이 마련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여기서 법안 조율의 내용과 폭은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 차이

와 치열한 정치력으로 인해 절충안이 첨가 및 삭제되는 과정을 거친다.이에 따

라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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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추진된 법안으로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었지만,정치과정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친 절충적 건보개혁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정치문화적으로 개인주의 문화 유형을 갖는 미국에서 건보정책을 둘러싼 양당

및 여타 행위자들은 모두 시장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미국에

서 건보개혁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왜곡’을 개선할 것인가에 맞추어 진행된다.건보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

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역시 시장왜곡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 선까

지 개입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이때 이해관계의 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 양당의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정치적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을 둘러싼 초기 정치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세력들과 부동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법안조율 시기까지는 현격한 시

각 차이를 내비친다.즉,민주당은 미국인들이 건강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

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대국민 복지를 강화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공화당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과도한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 주목

하며,주정부 차원의 개입이나 시장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268)그

러나 거대 양당의 문화적 충돌에 따른 최종안에 가서는 양당 간 타협을 통해 초

기안과는 상당히 다른 절충안이 마련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

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미국적 정치문화의 소산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미국의

가치가 ‘개인주의’에 있다고 판단한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국적 전통을 지켜내려고 했으며,민주당식 국가주도의 건보개혁에 극렬히 저항하

였다는 것이다.결국 이들은 건보개혁의 핵심논쟁인 ‘PublicOption’조항의 삭제

를 관철시켰으며,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보험가입의무화’조

항269)을 양보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268) 조용복, “개혁 불가피한 美 건강보험: 2008년 미 대선 주요 쟁점 부상,”『국회보』제493호, (2007.12), 

  pp.46-47.

269) 개인주의 성향의 반대 단체와 개인이 ‘보험가입의무화’ 조항을 양보한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

는 내용보다 미국적 가치인 ‘선택’을 전제로 한 내용이 보다 더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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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 중에는 세금 부담을 꺼리는

계층도 있지만,특히 개인주의 성향의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

어 있다.‘개인의 자유 수호’라는 신념은 보수파 진영이 결성하여 만든 티파티 운

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명분이면서 주된 반대 주장이기도 하다.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뒤 건보개혁에 반대했던 일부 과격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

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이때 과격한 반대운동을 공화당 측이 부추기고 있

다고 민주당측은 주장하였고,이에 대해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많은 미

국인들이 이번 법안에 화나 있다.민주당은 여기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

면서 그들이 과격해 진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일축하

였다.270)이런 미국의 문화적 관계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건보개혁을 추

진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건보개혁 초기안이 의회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상당부분 후퇴하게 된 것도 본질적으로 미국의 정치문화에 기

인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할 수 있다.즉 공화당은 민주당의 건보개혁안이 미국적

전통과 가치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논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굽히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적 사

회 분위기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미국의 전통적 공공부조 정책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그 정치적 인기가 매우 낮다는데 있다.271)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혹은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주장하는 정당

및 정치인은 일부 지지자를 확보 할 수도 있겠지만,선거기간 내내 상당한 반대

론에 시달려야 하며 그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정치적 부

담을 갖는다.

쟁적인 조항이었다. 만일 ‘보험가입의무화’ 조항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단일지불자 방식을 전제로 하

였다면, ‘Public Option’ 조항의 논쟁 이상으로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였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270) 김선희, “미 건보개혁 지지 의원들 살해 협박 시달려,”『YTN』, (2010.3.25).

271) 구인회, “복지에서 근로로: 미국 사회정책의 이행과 그 교훈,”『사회보장연구』제16권 제2호, (2000.

    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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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요인들

우선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던 대표적 건보개혁의 제약요인으로 의료 이익

집단의 압력을 들 수 있다.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유럽적 토양과는 전혀 다른

지형위에서 성립되었다.그것은 바로 ‘미국식 의료공급 국가’(Americansupply

state)라고 불릴만한 것으로서,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의료산업과 의료 전문가들

에게 정부가 규제권한의 주도권을 양도한 결과를 가져 왔다.이런 관계 역시 유

럽과 달리 로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미국적 문화의 토대 위에서 보다 구체화

될 여지가 컸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초기 미국의 의료적 권력은 약한 국가와 수평적 민주주의 정치문화에 기반해

있었다.특히 19세기 후반부 연방국가의 권력은 약하였고,연방의 자원은 희소하

였다.의료체계의 핵심에는 각 개별 주마다 의사면허를 허가하는 면허위원회

(licensingboards)가 자리해 있었는데,이러한 위원회의 주된 위원들은 미국의사

협회(AMA:AmericanMedicalAssociation)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이런

분위기에서 점차 미국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료통제기관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이러한 권위는 주로 대학이나 왕립학술원 같은 전통적

위계에서 유래하였다.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보험을 향한 주요한 개혁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여기에는

의료전문직의 조직화된 통제와 반대가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명백

하였다.272)오늘날 이들은 단순한 이익단체라기보다 오히려 미국내 하나의 거대

한 권력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체계

와 비교할 때,이익집단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또한 정부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73)

미국의 건보개혁 역사를 통해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반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272) 이상일, “복지국가 의료개혁의 보건 관련 성과와 의료 탈상품화의 정치: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의료개혁 비교연구,”『한국사회학』제43집 제5호, (2009. 10), pp.284-285.

273) 강성도, “미국 의료보험의 정책연구: 다원주의 이론적 접근,”『산업경제연구』제14권 제6호, (200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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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우선 1935년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

보장법(SocialSecurityAct)이 의회를 통과했지만,노령․실업․유족 연금만 보

험이 적용됐고 논의 되었던 전국민건강보험은 미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건강보험안이 무효화된 데에는 의료업계를 비롯한 재계 전반의 반대도

작용하였다.뉴딜정부 초기에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실시가 유력시 되었지만,이

미 이전 시기에 반론을 준비한 의사사회에서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수입 감소나

입지 약화를 초래할 국민보험안을 사회보장정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들은 동

료의사들을 교육하고,대중을 상대로 활발한 언론작업을 했으며,정부를 상대로

는 적극적인 반대로비를 펼쳤다.의사협회와 일반 의사들은 고위관계자들에게 끊

임없이 편지를 보내고,청문회에 대표를 출석시켜,그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끈

질긴 노력을 하였다.이처럼 건강보험개혁의 반대편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설보험사와 의사협회가 있었다.그리고 오늘날에는 여

기에 제약회사까지 가담하고 있다.274)

이후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병원건축 확대,의사와 간호사 공급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노인을 위한 공

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도입을 추진했지만,의사협회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바

있다.1993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도 의사,제약회사,보험회사,자영업자의 반

대 등 이익집단의 로비로 건강보장법안(HealthSecurityAct)이 의회에서 부결되

었다.보험금이 모아진 보험회사의 재정적 힘은 워싱턴에서 정치적 힘으로 바뀐

다.선거제도가 사유화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적 기업들이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한다.275)

이 같은 이익집단의 반대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안 추진에 있어서도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했으며,법안이 통과된 현재도 그들의 영향력과 힘 겨루기

를 계속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여론이 악

화될 때마다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주례연설을 통해 건보개혁의 명분으로 환

274) 박진빈, 앞의 논문 (2006.5), pp.106-107.

275) 정혜주 외, “플라시보 의료개혁?: 오바마, 힐러리, 그리고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전망,”『사회복지와 노

동』제12호, (2008 여름),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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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장전을 호소했으며,건보개혁을 저지하려고 사활을 거는 보험사들을 정

면으로 비판한바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약한 정당 기율을 들 수 있다.유럽의 의회제도와 달리,미국

의회 의원들의 선출 및 행동 방식은 중앙당의 기율과는 거의 무관하다.미국의

주요 정당들은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가적 정당(공화당이나

민주당)자격으로 합류하는 지방 혹은 주 기관들의 연합체이다.그러므로 의회

의원들은 국가적 정당 지도자나 의회 동료들이 아니라 지방이나 주 선거구의 유

권자들 덕분에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그 결과 하원의장과 상원의

원의 입법 행위는 개인주의적이고 각기 특이한 경향을 띠게 되는데,이는 의원들

이 대표하는 선거구 유권자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그리고 의원들이 각기 충성

스러운 개인적 지지자를 확보함으로써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의회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이 모두 평등한 권한

을 가지는 조직이다.의회의 권한은 여타 법인단체들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모든 방향으로 흐른다.징계나 포상에 관한 권한이 미약하

므로,최소한의 중앙집권적인 권한만이 존재할 뿐이다.따라서 의회 정책들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제휴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백안관이나 유력한 경제단체 혹은 인종단체로부터 상충되는 압력이

가해질 경우,입법 의원들은 유력한 단체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결정연기 절차

를 이용한다.해당 위원회가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를 연기할 수도 있다.또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가 특정 기관에 지시하

여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도 있다.양원에서 모두 심의를 보류함으로써,판

결을 내리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폐기할 수 있다.비공식적 또는 불문

율의 행동 규범이 특정 의원의 임무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여기서

‘인사이더들’276)은 ‘아웃사이더들’277)에 비해 의회 회의장 내에서 세력이 좀더 강

하다고 할 수 있다.278)

이처럼 미국의 정당은 분권화되고 기율이 약하면서 선거전문가 정당이다.따라

276) 주로 입법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상하원 의원들을 말한다.

277) 주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소리를 높임으로써 인정받는 의원들을 말한다.

278) Richard C. Schroeder, et al., Outline of U.S. Government. 이덕남 역,『미국의 정부』(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200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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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만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기율이

느슨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결이 미약하다.이런 정치환경에서 일반당원

이나 국회의원은 정당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당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소신을 갖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

난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쟁점은 민간보험업체들

을 대신할 공공보험 혹은 직접 경쟁하는 공공보험을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이었다.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정부가 공공보험을 직접 운영해 민간보

험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공공보험안을 포함시켰

다.그러나 상원에서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보수성향을 띤 소위 블루독 의

원들이 오히려 정부가 직접 운영하게 될 개혁안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결

국 국가주도의 공공보험안이 법안에서 누락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시각에서 들여다보면,건보개혁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블

루독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

어 그들이 민주당에 남아있는 이유가 의아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이처럼 오바

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반대하는 공화당에 맞서 정치력을 집중하는 것에 더하

여 같은 민주당 내 보수적 성향을 띤 52명이라는 강력한 내부의 저항에 직면해

그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였다.

이런 현상은 미국정당 구조가 갖는 여러 특징 중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

다.한때 제3당으로 불렸던 이 블루독 의원들은 누구보다 여론에 민감하며,당파

성보다 소신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다.항상 여․야의 접경선에 있으면서 충돌보

다 타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일방동행식이 아닌 협상정치를 만들어내는 주역들

이다.이들이 있어 미국정치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이다.27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소신파 블루독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하였다.

그 외에도 노동세력과 좌파 이념정당의 부재로 인해 지도자의 리더십과 중산

층의 표심에 좌우되는 미국적 현실이 건보개혁 시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80)그리고 각 계의 반응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미정치언

279) 천영식, “블루독은 멸종인가,”『문화일보』,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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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지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건강보험법안 통과는 메디케어 이후 미국

인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언급하

였다.이에 반해,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 짐 딤트(Jim DeMit)상원의원과 아이

오와 출신 스티브 킹(SteveKing)등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가 당시 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또한 아리조나 출신 존 매케인

(JohnMcCain)상원의원은 민주당 하원의원 중 이번 건보개혁법안 표결에 찬성

을 한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간

선거까지 선거 캠페인을 통해 법률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였다.또한

공화당원과 가톨릭 주교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대

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곤란한 상황을 가리기 위한 ‘무화

과 나뭇잎’(figleaf)281)일 뿐이라고 비난하였다.282)

한편,하원 규칙위원회 위원장으로 건보개혁법안 표결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슬로터 의원에게는 표결 전에 저격수를 보내겠다는 전화와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자녀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의 전화가 걸려왔다.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손자․손녀들의 신변을 보호하였고,연방수사국과 우체국에서는 그의 집으

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사전에 정밀 검사하였다.또한 그의 뉴욕주 사물실에는

‘자유를 지키는 과격주의는 악이 아니다’라는 쪽지를 적은 벽돌이 날아와 유리창

이 깨지기도 하였다.

민주당내 대표적 낙태반대 의원으로 표결직전 찬성으로 돌아선 스투팩 의원은

“당신은 죽은 목숨이다.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으며 잡고야 말 것”이라는

전화메시지를 받았다.이들 과격 반대단체는 표결 전날에도 의사당에 들어가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인종․동성애 등 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다.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개혁안 표결 이후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의원이 1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당시 이런 과격한 현상에 대해 공화당

일부에서도 우려를 제기할 정도였다.이처럼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건보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진보와 보수 등 서로 간

280) 양재진, 앞의 논문 (2002), p.25.

281) 무화과 나뭇잎(fig leaf)이란 표현은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

  화과 잎으로 신체 부위를 가렸다는 성경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282) 국회사무처,『미 의회 건강보험개혁법안 최종 통과』(서울: 국회, 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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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대립이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형국에서,결국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안 관철을 위해 ‘조정’(reconciliation)283)이라고 불리는 미의회

의 독특한 제도를 이용하였다.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상황의 긴박성에 맞춰 호

주,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순방까지 연기하였고,그는 “(건강보험 개혁안이)옳다

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

다”고 말하였다.284)

이런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민의보제도의 개혁을 이루

어냈지만,초기원안에 못 미치는 절반의 성공으로 그친 제약요인은 정치문화의

소산,의료 이익집단의 압력,그리고 약한 정당 기율 및 좌파이념 정당의 부재

등을 들 수가 있었다.그렇지만 여기서 문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면,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결과물은 민주-공화 양당의 문화적 충돌에 따른 절충적 타협

의 소산이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이에 따라 여타 다양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

고 ‘문화’가 여러 제약변수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면

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제4절 소결론

미국의 건보개혁은 1912년 재선에 도전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건강보험’을 시도했던 역대 미 대통령들의

오랜 정치적 개혁과제였다.그 중에서도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시점에서 미

국은 더 이상 건보개혁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대

외적으로 초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었고,대내적으로 건강보

험 미가입자 급증,높은 의료서비스 비용,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 의료문제

283) 1974년 도입된 조정 제도는 당초 예산에 관련된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서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배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즉, 미 상원에서 통상 법안통과에 필요한 

60표 대신 예산법안에 대해서는 단순과반수 51표만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적 

장치는 법안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다수당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측면도 

있었다.

284) 고태성, “진보와 보수, 그리고 제도,”『한국일보』,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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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 및 경제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전래없이 미국을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동

시에 건강보험 비용은 낮추고 의료혜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

험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문화이론을 적용해 볼 때,평등주의 성향의 오바

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OECD 주요국들처럼 보편적 건보개혁의 추진을 시도했지

만,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

딪치게 되었다.극심한 국론분열을 겪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밀고 당기는 의

회의 정치갈등은 계속되었다.그 과정에서 점차 건보개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는 수정안으로 타협을 시도하였다.결

국 건보개혁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이 빠진 상태로 전국

민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절충적 건보개혁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건보개혁법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보험자 약 5,000만 명 중 3,200만 명이 새롭게 의보혜택을

제공받게 되었다.2010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인의 약 9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법안이

다.그러나 나머지 5%의 미국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정부의 개혁실패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성공전략을

구사했는데,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극복,설득의 정치리더십 발휘,개혁 시기의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새롭게 법제화된 건보개혁안은 지난 40년 기간에 걸쳐

미국정부에 의해 마련된 가장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조치로 평가받고 있

다.그러나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초기 구상과는 달리 상당히 후퇴

한 개혁으로 낮게 평가받기도 한다.즉,OECD주요국들 중 유일하게 전국민건강

보험이 없었던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성공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국민건강보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오

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OECD 주요국들처럼 국가주도의 공공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주도 건강보험의 틀에서 공공보험이 추가된 형태로서 여전히 시장주

의적 건보개혁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각 국들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국민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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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NHS),국민건강보험 방식(NHI),민간보험 방식(CSM)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형태

로 의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중에서 NHS와 NHI방식은 국가주도의 의보제

도이지만,CSM 방식은 민간주도의 의보제도에 해당한다.여기서 오바마 행정부

의 건보개혁은 국가주도의 보편적 의보제도와 민간주도의 선별적 의보제도를 절

충한 방식으로 최종 마련된 제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와 민주당의 건보개혁이 초기 구상보다 후퇴한 형태로 개혁이 마무리 된 주요

제약요인으로는 정치문화의 소산,의료 이익집단의 반대,약한 정당 기율,좌파

이념정당 부재 등을 들 수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보편적 건보개혁을 둘러싼 의회 정치과정에서 주

요 행위자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심한 국민적 분열사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였

다.민주당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인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

고,공화당은 보수주의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건보

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다.결국 보편적 건보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선별적 건보개혁을 지키려는 공화당 간 첨예한 복지정치 과정의 산물이 오바마

행정부의 절충적 건보개혁이다.

인류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

들 중에서 문화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정부의 결책결정을 고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설명한다.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는

진정한 문화적 조건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문화는 정부의 개입 수준에 대한

질문과 정부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285)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과 제약요인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을 적용해

본다면,건보개혁의 논쟁은 미국의 두 지배적 문화인 개인주의 문화 유형과 평등

주의 문화 유형 간 문화적 충돌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여기서 개인주의 성

향의 지지자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며,평등주의 성향의 지지자들은 민

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285) Jose Angel Bergua Amores, “Ideology, Magic and Spectres: Towards a Cultural Analysis of 

Water Use,” Current Sociology, Vol. 56, No.5, (September 2008), p.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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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왜곡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보편적 건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

주도의 보편적 건보개혁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신념

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하였다.결국 의회 정치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양당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졌는데,그 법안이 H.R.4872절충안

인 것이다.이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대한 제약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문화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면 여타 설명되어지는 제약요인들 중 ‘정치

문화’가 중요한 독립변수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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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과제와 전망

제1절 남은 쟁점과 극복 과제

1.제한적 성공의 극복

미국의 건강보장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과 저효율에 있었다.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직후 건보

개혁을 국정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0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보편적 건보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그러나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 밀려 결국 보편적 건보개혁과 선별적 건보개혁 간 절충하는 선에

서 최종 건보개혁법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미국의 건강보장은 공공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고,의료가 여전히 사적재 성향이 강하여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상황

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또한 강제가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약

5%라는 상당수의 미가입자가 존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상황에 따라서 오히

려 강제가입 조항으로 인해 민간보험사에게 잠재적 의료고객을 몰아 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과정을 돌이켜볼 때,미국은 보편적 건보제도

를 정착시키기에 매우 어려운 정치문화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제한적 건보개혁을 좀더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충형 건보개혁을 넘어서는 작업이 필요하다.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정서를 고

려하지 않고 무리한 건보개혁을 강행하다가는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

등만 증폭시킬 뿐이다.따라서 향후 미국의 건보개혁은 민간보험을 대신할 ‘단일

지불자계획’등 전적인 국가주도의 공공보험을 강조하는 개혁안보다 ‘퍼블릭 옵

션’등과 같은 민간과 공공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건보개혁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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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 문화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 향후 미국의 건보개혁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현재보다 국가의 책임을 조금씩 높여가면서도 여전히 민간보험

의 역할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최대한 찾아가는 방향으

로 건보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한 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보편적 건보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는 보장은 없다.즉,모든 나라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의 상관관계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왜냐하면 정치

과정에 따른 부산물인 ‘제도’는 그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문

화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삶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

바마 대통령 역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세상의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이용하는 단일지급자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그러나 오바마 행정

부는 단일지급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다.왜냐하면 미국적 문화에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강보장을 제공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오바마 행정부는 시장에 기반

을 둔 힘을 활용해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만,시장 지향 세력

이 마음대로 모든 미국인들의 건강보장 수혜를 막는 상황까지 방치하지는 않겠

다는 것이다.286)

이처럼 향후 미국의 건보개혁 방향은 미국적 전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건보

개혁이어야 할 것이다.개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또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의료비

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특히 미국의 문화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건보개혁이 현명하다.그리고 연방정

부의 역할은 일례로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자

인 경우에 한해서 주정부에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영역을 확대

해 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전제는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시장을 감

시해야 할 것이고,또한 정부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이 정부를 적절히

286) John R. Talbott, Obamanomics: How Bottom-up Ecomic Prosperity Will Replace Trickle-down 
Economics, 송택순 역,『오바마노믹스: 오바마 정부하의 세계경제 전망』(서울: 위즈덤하우스, 2008),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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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해야 한다는 점이다.결국 미국의 건보개혁은 시장의 선순환 원리를 바탕으

로 한 의료 거버넌스287)차원의 민간-공공 혼합형 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미국적인 대안일 것이다.2010년 건보개혁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였다.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

국 건보개혁의 다음 단계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

호 경쟁 및 보완하는 형태로 건보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국론 분열 봉합

오바마 대통령은 마침내 ‘전국민의보제도’실현이라는 100년 숙원을 푼 지도자

라는 점에서 미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1965년 ‘메디케어’를 도입해

사회보장제도의 한 획을 그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업적에 비유하기도 한다.그

러나 건보개혁에 관한 새 역사를 썼지만,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론분열을 야기하

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특히 당론에 관계

없이 소신투표의 전통이 뿌리깊은 미의회에서 단 한명의 공화당 의원 지지도 얻

지 못하였다는 것은 향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힘겨울 것이라는 점을 예

고한다.당시 메디케어가 입법되었을 때와는 달리 2010년 건보개혁은 민주당 단

독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가중됐으며 단기적으로 중간선거에

이어 장기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그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288)

이처럼 한 세기 가까이 실패한 전국민건보개혁을 제한적이나마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면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지만,개혁안의 내용에 대한

불만도 많다.자본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개혁안이 ‘사회주의’이자 곧 ‘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는 발상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13

287) 거버넌스 단계는 민․관 협력 혹은 파트너십의 실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과 민간의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

진열 외,『지역사회복지론』(고양: 공동체, 2009), p.422.

288) 황유석, “美 100년 숙원 풀었지만 ‘국론 분열’ 상처 남아,”『한국일보』(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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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 검찰총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1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원이어서 사실상 정치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오

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더욱 곤욕스럽게 하는 고민거리는 이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법안

통과 직후 실시된 3월 22일 CNN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표결절차를

마친 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89)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

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개혁법안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

른 이견이 없다.그리고 이들 모두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처방약이 너무 비싸

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다만,정부가 건강보험에 개입하지 말길 바라는 의

견과 정부가 관여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의견 사이에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한지 2년이 지난 현재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분열되어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

서도 스스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다.소위 티파티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 자신들의 구미

에 맞는 인물들을 공화당 후보로 내세웠다.반면 민주당의 진보세력들은 건보개

혁 등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으며 이민 문제,동성애자 군복무 등의 문제에 있

어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건보개혁 추진은 보수층의 반발을 차치하고도 재정적자 문제를 부각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1조 달러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미국인들

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건보개혁 법안에 ‘정부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

이 제외되면서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개혁이냐”며 등을 돌린 것도 오바

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290)

물론 이런 미국의 분열양상은 적적으로 건보개혁 때문이라기보다 그동안 축적

되었던 갈등이 건보개혁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도화선이 되어 분출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실제로 컬럼비아대학 제프리 삭스(JefferySachs)

289) 이청솔, “미 보건의료개혁 ‘전투’ 안 끝났다,”『주간경향』, (2010.4.6).

290) 권구찬, “오바마 ‘대공황 위기’서 美 구했지만 경제난에 민심 등돌려,”『서울경제』,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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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사슬에 감겨 있는 오바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의 극심한 분열

상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가 높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현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이념적인 대결이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건강보험 개혁,기후변화 협약,금융 개혁 등이 그 대표적인 현안이다.

미국 사회는 갈수록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소득,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분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출생자와 새로운 이민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정치가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이익단체와 이념단체는 정

부정책을 어느 한쪽이 이익을 취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제로

섬’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삭스 교수가 강조하였다.291)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배경에는 그가 워싱턴 정계의

오랜 파행을 깨고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

었다.당시 비교적 구태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 연방 상원의원이었고,또한 최초

의 흑인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언급되었듯이 하나로 연합된 연방을 실현하기에 그

보다 적합한 인물도 없어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세기 냉전의 부활에서 정당성을 찾던 부시 행정부를 딛고

변화를 가져올 큰 기대로 출발했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위기상황이 그를 대

통령으로 만들어주었지만,위기로 인한 반사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위

기 타개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커지면서 그를 궁지로 몰아갔다.건보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심각한 국론분열의 부산물과 함께 민주당 행정부에 대한 반감도 굳어지는 분위

기이다.반면 고무적인 여론도 있다.국내외의 총체적 시스템 상황이라는 면에서

모두 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의견이다.또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

에는 모자라지만,상황은 해가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건보개혁으

로 수혜자가 늘 것이고,경제와 실업률도 호전될 것이며,부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가족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조금 나아진 상황을 내

세우며 우선 분열을 달랠 것인가,아니면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계속 추진할

291) 국기연, “美, 사회분열로 심각한 통치권 위기,”『세계일보』,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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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오바마 개혁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조차 그가 큰 철학은 있지만 구체적

전략은 미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그 누구라도 오랜 국론분열을 1～2년 만에

복구할 수는 없다.292)현재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론분열 봉합과 향후 국

정운영 철학의 승부수는 미국인이 왜 그를 당선시켰는지에 대한 자문에서 해결

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3.소요재원 마련방안

미국이 그동안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경

제적 이유가 존재하지만,그 중 하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미국적 정서에서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국가차원의 많은 예산과 개입을 동반해야한다는

부담도 작용하였다.293)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 역시 향후 10

년간 약 1조 달러의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개혁안이다.294)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따른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 추가 과세,예비기금(ReserveFund)창설,

그리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의 효율화를 도모한다.295)둘째,의료비용의 구체

적인 절감방안으로,진료기록의 전산화로 반복치료나 의료사고 축소 그리고 의료

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한 해 8만8천 달러(연방정부 빈곤선의 400%)미만인 경우 정부가 건

강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셋째,복제약(Generic)의약품 사용을 확

대한다.넷째,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막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불법

화하고,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의 부당 청구 근절책을 모색한다.다섯째,가격대

비 효과가 높지 않은 서비스는 폐지한다.여섯째,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

292) 김준형, “균형 붕괴의 10년, 오바마의 1년,”『경향신문』, (2010.1.10).

293) 신영전,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강보장의 사각지대,”『한국사회정책』제17집 제1호, (2010), p.118.

294)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295) 오바바 행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rtax) 부과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을 확보할 계획이다. 합동세제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동 법안의 실행 시 향후 10년

  간에 걸쳐 5,833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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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효율을 절감하여 이 분야의 의료개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한

다.일곱째,나머지 재원은 수천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될 보험사와 제약

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서 충당한다.여덟째,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고가

의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수수료를 부과한다.아홉째,방어적인 진료가

불요불급한 의료비 중가에 일조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서도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의료비를 절감한다.열 번째,의

료개혁이 현재 혹은 장래의 국가 재정 적자를 단 한 푼이라도 가중시킨다면 정

부가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

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건보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로부터 조달된다는 것이다.이처럼 건보개혁

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와 증세정책’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건보개혁안에 따르

면,2010년부터 과세소득이 35만～50만달러이면 1%,50만～1백만달러이면 1.5%,

1백만달러를 초과하면 5.4%의 소득세(부부합산신고 기준)가 추가적으로 부가된

다.296)그러나 현재 미국의 심각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상황하에서 다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현실성에 대해 중산층과

부유층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에게 좀더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297)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하위권 계층

의 건강보험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부터 거

둔 세금으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보개혁이라면 돈만 더

내고 혜택과 무관한 합리적 유권자들은 굳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야 할 이유

가 없다.298)단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도덕적으

로 옳으며,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296)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재정포럼』제158호, (2009.8), p.81.

297) 조용복, 앞의 논문 (2007.12), p.47.

298) 합리적 선택 모형은 개개인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가정한

다. 김승욱 외,『자유주의: 시장과 정치』(서울: 부키, 2006), p.385. 유권자들은 주어진 대안으로부터 자

신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에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미국 

유권자들은 적어도 건보개혁의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할 동인이 사라졌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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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의문이다.유권자들은 추상적인 장기적 비전보다 현실적인 단기적 이익에

더 큰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10년 후 달라진 미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부

를 따라 달라고 호소하기도 쉽지 않다.이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과연 미국인들이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그에 상응하여 보다 나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

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가시적 성과 도출

오바마 행정부가 국정 1순위로 추진했던 건보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

과되고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되었다.미 의회내 중립기구인 의회예산국이 공개

한 잠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건보개혁안이 입법화되면 앞으로 20년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밝혔다.개혁안은 향후

10년간(2010～2019년)재정부담 지원액이 9,400억달러로 추산되지만 다른 비용절

감을 통해 오히려 1,390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하고,이어 2020～2029년에

는 개혁성과가 본격화되어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난다는 것이

다.299)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개혁조치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민

심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되는 법이다.더욱이 새롭게 마련된 건보개혁은 향

후 10년에 걸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안인 만큼 조급한 결과물을 기

대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시도한바 있다.

예를 들어,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있는 사람도 보험혜택을 받게 하거나 26세 이

전의 자녀들도 부모의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로 인정하는 법안 조항을 공식 발효

하고 나서,우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보개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법안

수혜자들을 미 버지니아주 폴스처치(FallsChurch)로 불러 대대적인 이벤트를 개

최했던 것이다.이날 행사에서 플로리다 주 출신의 돈 조셉슨(DawnJosephson)

299) 권태호, “미, 건보개혁 통과땐 1조3천억달러 절감,”『한겨레』,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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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보개혁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서 “건보개혁법

안 통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였다.또한 림프종 암 진단을 받은 게일

오브라이언(GailO’Brien)은 “건보개혁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증언하였

다.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

는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반대하는 응답자가 조금 높게 나타난 상

황도 있었다.이런 분위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의 실질적 혜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며,집권 민주당 내

에서조차 건보개혁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 견해도 나왔다.다만,현 시점에서 건

보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정

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뿐이다.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으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미국인들의 의료서

비스가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였다.300)

실제로 오바마가 승부수를 던진 건보개혁의 경우,개혁이 추진되면 수혜대상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개인의 부담이 커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동시에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부양책의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도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특

히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이전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집권과 거의

동시에 폐쇄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대체시설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

게 시간만 소비한 것이 오바마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301)건보개혁

역시 이런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국민정서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을 상대로 개혁의

강행․타협․후퇴를 반복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실제로 미국 하원에

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개혁 성과물인 건보개혁

법안의 철회를 공언하고 나섰고,결국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아직 상원의 다

수당이 민주당이고,또한 만일의 경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300) 조남규, “오바마, 건보개혁 성과 선거 홍보전,”『세계일보』, (2010.9.24).

301) 이남진, “<오바마 정부 1년 - 개혁과 과제> 오바마의 개혁성과? ‘글쎄…’.”『뉴시스』, (2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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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보개혁법안을 무효화 하기는 힘들다.그렇지만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양

당의 이 같은 공방은 미국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302)

이처럼 대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국민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

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큰 폭은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유권자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절 건보개혁의 전망과 변수

오바마 대통령이 미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서명했을 때,개혁의 지지자

들은 마침내 정부가 정당하고 환영할만한 일을 해 냈다고 기뻐하였다.그들이 원

하던 건보개혁의 노력이 법안으로 최종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상 많은 시간이 필

요했었다.그러나 건보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까지도 전혀 끝나지 않았다.건

보개혁의 방향을 놓고 벌이는 행위자들간 치열한 정치게임은 우선 개혁안에 대

한 위헌 소송을 들 수 있으며,다음으로 중간선거 이후 정치 구도의 변동을 들

수 있다.303)

건보개혁안 중 소송에 휘말린 내용은 대표적으로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인데,그 핵심은 이 조항

이 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여부이다.건보개혁법

안이 통과될 당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현

재 4개 주에서 건보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2곳에서

합헌 판결이 났고,다른 2곳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여기서 위헌 판결이 난 주는 버지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이다.버지니아 주 소

302) 이재윤, “미, 건보개혁법 무효화 추진에 정치권 갈등,”『YTN』, (2010.1.3).

303) Henry J. Aaron, “The Health Care Reform Battle Is Far From Over,” http://www.brookings.edu/

  opinions/2010/1008_health_care_courts_aaron.aspx (검색일: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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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연방 지방법원의 헨리 허드슨(HenryHudson)판사는 공공보험사든 민간보험

사든 거의 모든 미국인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통상 조

항’(commerceclause)304)을 통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위헌이라고 판시

하였다.305)

이어서 플로리다 주 연방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RogerVinson)판사 역시 “만

일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식품 구매

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미가입시 벌금

부과 규정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였다.

존 베이너(JohnBoehner)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판결에 즉각 환

영을 표하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건보개혁법안 폐기를 결정한 하원의 결

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반면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 측은 비난하고

나섰다.해리 리드(HarryReid)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보개혁법안에 반

대하는 소송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

택 제공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들을 도우려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이처럼 건보개혁의 변수는 과연 연방정부가 법원의 위헌 판결과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미국인들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306)

다른 변수로는 선거결과에 따른 미국 정치구도의 변화 가능성이다.2010년 11

월 2일에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307)가 실시되었다.이 선거에서 임기가 2년인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정원과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은퇴로 인

304) 미합중국 헌법 Article 1, Section 8, Clause 3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이 조항은 개인의 상업적 활동을 강제하는 것

  으로 국가간 또는 미국 내 각주들 사이, 미국 원주 인디언 부족과 관련된 상업 활동에 대한 사항만을 다루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건보개혁안 

  규정은 개혁거부세력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305) 미주뉴욕주재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일부위헌판결의 법적 쟁점 및 취지와 향후

  파장.” http://nas.na.go.kr/index.jsp (검색일: 2011.1.4).

306) 최성욱, “美 플로리다주 법원,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안 위헌 판결,”『NEWSIS』, (2011.2.1).

307)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4년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2년 전 대선을 통해서 구성된 대통령

과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다. 또한 직전 선거에서 다수당을 획득한 정당에 대한 평가도 함

께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의해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내 의석수에 변화를 가져와서 정국 구도를 변화시

킬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권후반기의 정책 및 정국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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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선거후

상원(100) 하원(435) 주지사(50) 상원(100) 하원(100) 주지사(50)

민주당 59 256 26 53(-6) 193(-63) 20(-6)

공화당 41 179 23 47(+5) 242(+63) 29(+6)

무소속 0 0 1 0 0 1

해 비게 되는 의석 3개 추가),그리고 37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선출하였고,또

각 주의 주의회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였다.

당시 선거 전에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년 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

가가 있었다.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영

되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의석을 잃게 될 것이 전망되어 왔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2008년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당 대통령이 선

출됐고,행정부 장악에 이어 연방 상하원,주지사 선거,그리고 주의회 선거 등에

서 모두 승리했었는데,2010년에는 정반대로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패하였다.상원에서는 상당수의 의석을 잃어 다수당 지위만을 간신히 유

지할 수 있었고,특히 하원에서는 오히려 다수당 지위마저 잃었다.또한 주지사

선거와 주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대패하였다.308)2010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는 <표 23>과 같다.

<표 23>2010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단위:명)

(출처:NewYorkTimes2010,편집)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수를 살펴보면,상원 100석 중에서 민주당은 53석(-6)으

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공화당은 47석(+5)을 얻었다.이제 민주당

은 필리버스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 수(60석)에 크게 못 미쳐 각종 개혁안

에 제동이 걸릴 형편이다.하원 435석 중에서 민주당은 193석(-63)을 겨우 얻는

데 그쳤고,반면 공화당은 242석(+63)을 얻어 과반수를 넘는 안정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또한 주지사 50석 중에서 민주당은 20석(-6)을 얻었고,공화

당은 29석(+6)을 얻었으며,나머지 1석은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308) 미주뉴욕주재관, “미국의 2010년 중간 선거 결과 리뷰: 미국전체, 뉴욕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http://nas.na.go.kr/index.jsp (검색일: 2010.12.8).



- 187 -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중간선거의 패배로 인해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특히 의료․금융․교육 개혁 등으로 상징되는 ‘오바마노믹스’(Obamanomi-

cs)의 앞길이 불투명해졌다.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법안 처

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인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여론을 떠나 오바

마 대통령의 개혁 작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 의사가 선거 결과로 확인되었다

는 점도 개혁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다.309)

이처럼 민주당의 중간평가 참패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

해온 건보개혁 추진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공화당은 계속된 반대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이 노년층과 가계 및 연방정부에 재정

적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중소기

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건보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투자가 감소하여 고용이 악화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결국 공화당은 단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310)

중간선거 직후 당시 차기 하원의장으로 예정된 공화당의 존 베이너는 폭스뉴

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고,보

험비용을 낮추는 내용의 상식적인 개혁들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한바

있다.그는 “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법은 절대로 집행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처럼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 법안 폐기안에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종업원 건강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나,개인의 선택

권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 등을 폐기

및 수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311)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건보개혁법 자체

를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건보개혁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저지함으

로써 오바마 케어의 실행을 막겠다는 다음 단계 전략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309) 조철희, “美중간선거 ‘완패한’ 오바마, 개혁 수정 불가피,”『머니투데이』, (2010.11.4).

310) 방태섭 외,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

     02&s_menu=0201&pubkey=db20101103001 (검색일: 2010.5.5).

311) 김홍열, “부자감세 ‘타협모드’ 오바마, 의보․월가 개혁도 수정할까,”『한국경제』,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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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오바마 대

통령의 핵심 개혁조치 중 하나인 건보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2011년 1월 19

일 하원 표결에 붙여 결국 통과시켰다.이날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5,

반대 189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댄 보

렌,마이크 매킨타이어,마이크 로스 등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

려졌다.312)

사실상 공화당도 하원 표결에서 통과된 건보개혁법 폐지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내에는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전망이 없어 보이는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

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해 둔 전략적 표결처리라고 할 것이다.이처럼

공화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보개혁법 반대를 통해 중간선거의 승

리 여세를 몰아간다는 전략이다.따라서 2014년 본격적인 발효를 앞둔 이 법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3)

공화당의 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실제로 건보개혁법이 임기내에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47%로 급락하였다.워싱턴포스

트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47%

로 지난 1월에 비해 무려 7%포인트나 떨어졌다.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반응은 50%인데 이중 37%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인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차기 대선

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한 실망감으로 인한 재선의 거부층도 점점 견고해지는 양

상이다.314)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312) 천영식, “美하원, 건보개혁법 폐지안 통과,”『문화일보』, (2011.1.20).

313) 천예선, “美 건보개혁법 폐지안 하원 통과,”『헤럴드경제』, (2011.1.20).

314) 이미숙, “오바마 지지율 ‘뚝’ … 재선가도 ‘빨간불’?”『문화일보』, (2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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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단위:%)

(출처:이미숙 2011/4/20,재편집)

2011년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늘어가고,경기침체는 쉽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높은 실업률이 장기화 되고 있다.315)물론 과거 민주당 대통

령이었던 클린턴이나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모두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지

만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있다.그러나 남은 기간 미국의 경기회복과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혹은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어려

울 전망이다.

이처럼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미국의 복지정치사에 기록될만한

큰 발전이지만,어떤 개혁이든지 개혁의 결과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라는 것

이 존재한다.즉,건보개혁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입지

가 강화될 수도 있고,반대로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 수도 있다.사실상 미국의

복지정치에 있어서 건보개혁의 문제는 절대 승자도 없고,또한 절대 패자도 없는

영원한 정치적 현안이다.그렇지만 건보개혁 논쟁은 대표적인 두 정당의 입장에

서 볼 때,미국 유권자의 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쟁점으로 부각시키기에는 충분

한 유인을 갖는다.

315)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취임할 때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1,28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넘겨받았지

  만, 8년 임기동안 연방 재정을 모두 바닥내고 적자를 내면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사상 최

  대규모인 4,82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역학관계를 기억에서 오래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대선 가도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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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론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하

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들의 보험가입과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

이고,다른 하나는 낭비를 줄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다.그리고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의료복지를 도입하여 시장지향적 미국식 건강보장체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보려는데 있었다.그렇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의 완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초기 의도와는 달리 제한적인 성공에 만족하는 절충적

건보개혁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남은 과제는 그 절반의 성공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남은 쟁점과 해결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우선,제한적 성공의 극복이다.민주당과 공화당 간 치열한 정치과정을 통해

도출된 건보개혁법을 보면서,미국사회의 문화가 보편적 의료복지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민적 정서를 고

려해서 무리하게 민간보험을 대신할 정부주도의 ‘단일지불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보다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공공 혼합형’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으로,국론분열의 봉합이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통해 역

사상 최초로 전국민건보제도를 갖게 되었지만,그 도입과정에서 엄청난 국론분열

을 야기하였다.또한 의회과정에서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

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마련된 까닭에 향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공화당을 비롯한 그 지지자들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위반 시 벌

금까지 부과한다는 발상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

하였다.특히 중간선거의 승리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폐기안을

통과시켰다.이런 분위기는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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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건보개혁을 통해 이전보다 미국인의 건강권 및 자유

와 평등의 미국적 가치가 오히려 되살아났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좀더 적극적

으로 미국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소요재원 마련방안이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혁안이다.이 개혁안은 결국 막대한 정부재

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연방정부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특히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

는 것이기도 하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개혁안이 될 수

도 있다.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확보 방안은 결국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보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롭게 마련한

건보개혁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

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가시적 성과 도출이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미국의 복지

정치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아무리 훌륭한 개혁조치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민심은 금방 등을 돌리게 된다.2010년 중

간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건보개혁

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지만,시간이 흐르면 정당한 평

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큰 폭은 아

니더라도 작게나마 미국인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

인 성과물을 유권자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할 것이다.2012년 대선은 다가오고 국

민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해야한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이 절반의 성공이나마 유지되면서 향후 부족

한 점을 개선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에 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

야 한다.대다수 미국인들은 건보개혁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지

만,정부가 국민을 강제하는 법안을 놓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를 표명했으며,또한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를 놓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분위기에서 건보개혁안은 다가오는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실제로 건보개혁법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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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 대통령의 임기내에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2012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좀처럼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줄지 않고 있고,경기침체는 쉽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높은 실업률이 장기화 되고 있다.남은 기간 미국의 경기회복

과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혹은 민주당 대

선후보의 당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을 적용해

본다면,향후 제한적 건보개혁을 좀더 완성해 나가려면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인

개인주의 문화를 고려한 추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미국의 문화

는 여타 OECD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강한 국가에 속한다.

이에 따라 미국적 문화에 적합한 건보개혁안은 유럽 등과 같은 국가주도의 건강

보장체계보다 공공-민간 상호보완적 건강보장체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아

무리 보편적이고 훌륭해보이는 건보제도가 주변국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해당 국가의 문화와 그 문화에 살고 있는 구성원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화

적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건보개혁의 방향은 미국적 정서에 맞

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좀더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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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오바마(BarackObama)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 백악관의 이스트 룸

(EastRoom)에서 상하 양원을 통과한 건보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도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렸다.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

랑하지만,그동안 OECD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

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미가입자가 인구의 16.7%(약 5,000만 명)를 차

지하고 있는 의료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미국의 건보개혁은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오랜

꿈이었다.그러나 해리 트루먼,존 F.케네디,지미 카터,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

신의 역대 대통령들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한 숙원이었다.대표적인 복

지정치의 유산인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마련되었지만,미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근 30년 동안 건강보장은 이 법에서 제외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그 후 미국은

‘위대한 사회’(GreatSociety)를 여는 소위 ‘진보의 시대’를 맞으면서 1965년부터

부분적으로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비로소 공적 건강보장제도를 제공하게 되

었다.

그러나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역대 행정부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였고,그나마 1992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을 향한 논의가 적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1994년 의회에 부결되면서 잊

혀지는 듯 하였다.이런 상황에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선공약

으로 내세웠던 건보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화 되었고,국론분열이라고 할

정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내 건보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월다브스키의 문화이론(CulturalTheory)을 이론적 분석틀로

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과정과 그 개혁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문화이론은 인류학자인 더글라스(M.Douglas)

가 제창하고 정치학자인 윌다브스키(A.Wildavsky)가 정책결정 과정에 적용함으

로써 발전하기 시작한 이론이다.이 이론에서는 문화를 가치와 신념 체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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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적 관계,삶의 양식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문화이

론가들은 문화적 편향(culturalbias)을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

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그 문화적 편향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사회적 관계는 문화적 편향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생동적

인 삶의 양식,즉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이처럼 문화이론은 사람

이 행한 중요한 선택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며,개개

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조직의 형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가치와 신념체계

를 갖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문화이론에서는 망(grid)과 집단(group)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개인주의,

평등주의,계층주의,운명주의 등 네 가지의 문화 유형을 제시하는데,여기서 미

국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유형으로 분류된다.개인주의 문화는 망이 느슨해

서 규제가 별로 없고,동시에 집단의식이 약하다.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동일해지는 것보다 다르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또한 개인주의

문화는 외부로부터의 규제는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

는다.이런 이유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경쟁적 정치체계가 최상이라는 제임스

매디슨(JamesMadison)의 정치신념과 사회관계가 자유로운 교역,거래 및 교환

에 기초해야 한다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신념 등을 지지한다.개인

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실패라는 것은 개인의 탓이며 분화된 사회관계

는 정당하고,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에 의해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이처럼 자기규제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원리’,그리고 ‘경쟁과 효율’등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OECD주요국들과는 달리 민간부문이 주도

하고 공공부문이 보완하고 있는 구조이다.이처럼 미국이 민간에게 국민의 건강

권을 맡기게 된 뿌리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청교도주의’(Puritanism)에서 찾

을 수 있다.앵글로-개신교도 문화로 불리는 청교도주의는 미국의 신조인 자유를

상징하는 근원이면서,국가의 개인에 대한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 특유의

국민성으로 발전하였다.따라서 대부분의 건강보장은 국가차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부가하는 일종의 복지형태로서 사적인 고용기반 방식이다.반면 공적

건강보장은 제한적으로나마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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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영되고 있다.

각 국가의 건강보장체계는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타협,국민적

합의 및 개혁 등의 결과로 성립된다.영국으로부터 이주해온 미국의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봉건제도를 거치지 않았으며,광대한 토지를 기반으로 자유와 기회의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Dream)을 실현하며 살았다.따라서 빈곤은 결

국 개인적 결함이라고 보았으며 건강보장 역시 국가가 나서서 돌보아야 하는 영

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를 돌보아야

하는 ‘자조’(self-help)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설령 보호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

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가에 그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는 가족과 이웃에 더

중점을 두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경제

체제라는 경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장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매우 한

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오랜 시일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미국사회는 시장의 왜곡에 따른 각종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건보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적 관심사가 형성되었다.오늘

날 미국의 건강보장체계가 갖는 최대의 문제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그에 비해 정작 국민은 매우 낮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이다.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16%에 이르고 있으며 OECD평균 9%보

다 무려 7%가 더 높다.또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도 OECD 평균 2.5배가

높고 프랑스,독일,영국 등 비교적 부유한 유럽국가들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술적 진보,인

구의 증가,노령화 등을 꼽을 수가 있지만,미국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상승

이유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민간의료체계를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건보정책은 공공의료체계의 구축보다 민간의료체계에 의존하면서 그들

간 경쟁을 통해서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동시에 정부의 지출도 줄이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보험가입자 총 83.3% 중에서

민간보험 63.9%,공공보험 30.6%,무보험자 16.7% 순이다.그러나 기존의 미국식

건보정책은 오히려 관리의료를 바탕으로 민간보험사-종합병원-제약회사-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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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이 연결되는 강고한 의료이익 비공식 카르텔(cartel)을 형성하게 하였고,결

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의료비 폭증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으로 이어

졌다.점차 의료시장의 왜곡은 고착되어 갔고,정작 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정부는 신속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건보개혁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다.대

외적으로 초강대국 위상 추락과 대내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급증,높은 의

료서비스 비용,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나아

가 미국 경제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어떤 형태로든 건강보장체계

의 개혁은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미국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고,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역시 건보개혁이 미국의 경제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책의 최우선 과

제로 건보개혁을 선정하였고,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부담 가능한 비

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장체계’(affordable,accessiblehealthcoveragefor

all)를 만드는 것이다.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건보개혁법안에 대해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던 것은 아니다.복지정치과정에서 건보개혁안에 대한 찬

성과 반대의 주요 행위자들(actors)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수렴되었다.문화이론

에 따르면,민주당은 평등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공

화당은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따라서 건보개혁을 둘러싼 거대 양당은 복지정치를 추구하는 노선에 있

어서 문화적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민주당은 국가주도의 보편적 건보개혁을 선

호했고,반대로 공화당은 민간주도의 선별적 건보개혁을 선호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몇 가지 성공전략을 위한

교훈을 얻고 건보개혁을 추진했는데,주요 성공전략은 의사협회․제약사 등 이익

집단의 로비를 물리쳤고,엘리트 집단을 설득하는 일 못지않게 대중 여론의 지지

를 이끌어냈으며,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이다.특히

강한 개인주의 문화 성향을 가지면서 공화당을 적극 지지했던 ‘티파티’(Tea

Party)조직들과 중도보수성향 입장을 취하는 민주당 내 소위 ‘블루독’(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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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개혁법안

은 지난 40년간 미국정부에 의한 가장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조치로 21

세기 민권법(CivilRightsAct)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성과는 전국민 건보시대 개막과 경제회생

기여,경쟁과 효율의 의료시장 재건,민간보험사의 공공성 강제,공공의료 및 예

방서비스 강화,의료비 지출 효율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건보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마련된 건보개혁은 제한적인 성과라

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초기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option)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의회 정치과정에서 타

협의 산물로 그 조항은 삭제되었고,대신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얻어내는

데 만족한 절충적 법안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초기 보편적 건보개혁안이 상당히 후퇴한

형태인 절충적 건보개혁안으로 최종 마련된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문화의 소산이다.1960년대 이후 첨예화된 미국의 정치문화 논쟁에

서 건보개혁은 그 연속선 상에 있었다.공화당은 미국적 가치와 신념을 중요시하

는 개인주의 성향의 지지층을 대변하였고,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진보적이며 개혁

적인 평등주의 성향의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었다.건보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미국적 전통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논쟁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특히,미국의 가치가 ‘개인주의’

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건보개혁에 반대했

으며,민주당식 국가주도의 건보개혁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건보개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공

화당과 타협하여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혁을 일단락 지어야 하였다.이처

럼 미국적 정치문화의 소산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의료 이익집단의 압력이다.오늘날 미국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 이

익집단들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잡고 있

다.미국 건보개혁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의료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막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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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의사협회,민간보험사,제약회사 등 의료 이익집단들은 엄청난 재정적

힘을 기반으로 정치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며,당선 후 그 대가로 자신

들이 원하는 건보정책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법안이 통과된 현재

도 그들의 영향력과 힘 겨루기를 계속하면서 건보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당시 오

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반대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하

였다.

셋째,약한 정당 기율이다.미국 의회 의원들의 선출과 행태는 중앙당의 기율

과는 거의 무관하다.이들의 힘은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로

부터 나온다.따라서 의회는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으며 서로 평등한 권한을 가

진다.표결에 있어서도 중앙당의 귄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

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한마디로 미국의 정당은 분권화되고 기율이 약

하면서 선거전문가 정당이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에서도 같은 민주당

소속인 블루독 의원들이 오히려 건보개혁을 강하게 거부하였다.이들은 공화당

못지않게 설득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외에도 노동세력과 좌파이념 정당의 부재 등이 건보개혁의 어려움으로 작

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여기서 문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면,여타

다양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가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평등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의 정당들간 문

화적 충돌이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고,결국 제한적인 절충적 건보개혁의 성

과는 이들 정당들간 정치문화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화’

가 근본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남은 과제와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건보개혁 과정을 돌이켜볼 때,미국은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가 뿌리내리기

에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따라서 제한적 건보개혁을 좀더 완성해 나가

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특히 미국은 개

인주의 문화성향이 지배적인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향후 미국의 건보개

혁은 민간보험을 대신할 국가주도의 단일 공공보험체계보다 민간-공공이 공존하

는 혼합형체계가 좀더 미국적 문화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국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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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 차원에서 현재보다 국가의 책임을 높여가면서도,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우리나라의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는 초기 사회보험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점차 재정악화와 보장성 후퇴에 시달리게 되었고,이에 따라

민간건강보험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제주도를

시발로 한 의료민영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한국

적 문화에서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미국식 의료시장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특히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는 예외적인 모델이며,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기 쉬운 체제가 아니다.미국모델은 미국이라는 대단히 예

외적인 역사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이다.한 사회의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와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순조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따라

서 미국식 건강보장 정서를 한국의 건강보장체계에 무리하게 적용시킨다면,예기

치 못한 각종 문화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물론 우리나라 역시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베버(M.Weber)는 그의 책에서 미국의 힘은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윤리와 자본주의(Capitalism)정신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오바마 행정부는 개

인적 신념과 함께 왜곡된 건강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건보사각지대를 해

소하고,의료비를 낮추는데 역점을 두었다.동시에 이런 개혁 조치가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감한 건보개혁을 단행하였다.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의

료시장의 순기능을 가로막았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미

국식 의료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미국의 성장 원동력을 되찾고자 하였다.나아

가 건보개혁은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데 토대를

마련한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에 대한 정치과정과 결정요

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이론(CulturalTheory)을 적용한 시론적 연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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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한 나라의 개혁정책은 지배적 문화 유형을 고

려하여 추진되어야 국론분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적 정서에 맞는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 건

강보장체계의 거시적 분석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미국의 건강보장체계는 너무

복잡하여 하나의 단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분석수

준 역시 미시적인 부분을 거의 다루지 못하고 큰 틀에서 연방차원의 건보정책을

복지정치학적으로 분석하였다.특히 연방정부와 연계 혹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던

각 주정부별 서로 다른 건보개혁 사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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